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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명과 기본소득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며

강남훈 (기본소득한국 네트워크 이사장)

 “강 교수, 기본소득을 《녹색평론》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좌담을 합시다.” 2013년, 녹색평

론 사무실에서 선생님의 사회로 곽노완 교수와 함

께 기본소득 좌담을 하게 되었다.(《녹색평론》 제131

호,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대화 중에 선생님께서 나보다 10년 일찍 기본

소득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선생님께서는 1996년부터 《녹색평론》을 

통해서 지역통화운동에 대해서 자료를 소개하셨는

데 그 과정에서 클리포드 더글러스가 제창한 사회

신용 운동을 알게 되셨고, 곧이어 앙드레 고르츠와 

에릭 프롬의 책을 다시 읽으시면서 기본소득을 발

견하셨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 사상

가셨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선생님께서 기본소득 사상가가 되신 것은 근대문명을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문명은 자본주의 문명이

다. 끝없는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는 성장 문명이다. 그 원동

력은 화석 에너지와 지구의 약탈에 있다. 그것의 한계는 화

석 에너지 고갈이고, 그 결과는 기후변화이다. 

선생님께서는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

꾼다』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기후변화

를 극복하려는 세계의 모든 개인적 집단적 노력들은 자본주

의 시스템 그 자체의 극복을 겨냥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210쪽).  “나는 기본소득은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온갖 사회적 실존적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

려고 할 때 가장 쓸모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211쪽). 

근대문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윤리”

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윤리는 금전적인 대가

를 받는 일만 노동으로 여기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면서도 돈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가사노동, 그림자 

노동, 문예 활동 등)을 노동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윤리를 말

한다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212쪽). 그러니까  “임금노

동윤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배계급은 

가난한 자들도 여유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장 달가워하

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

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키고 가난한 사람도 보다 많은 여가

를 가져야 한다. 

기본소득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또 하나 공헌할 수 

있는 것은 공유지의 회복이다. 근대문명은 공유지를 사유화

한 문명이다.  “맑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자본은 잉여노동을 

착취해서 확대재생산을 계속한다고 하는 착취론을 주로 말

하고 있지만, 근본은 역시 공유지의 사유화, 민중공동체의 

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278

쪽). 공유지에는 토지나 목초지뿐만 아니라 우자와 히로후미

가 말하는 사회적 공통자본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278

쪽)도 포함된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빠른 길

은 공유지를 회복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재원으로 삼

는 것이다. 

선생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공유지 회복은 금융의 공유

화이다. 선생님의 사상은 주권화폐론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경제학자인 나에게, 은행을 공유화하

는 것만으로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

고 물어보셨다. 나는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만큼 화페공급이 늘어나

야 좋으니까, GDP의 3% 정도, 즉 한 달에 10만원 정도는 가

능할 것입니다.”라고 소극적인 대답을 드렸다. 결국 주류 화

폐이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셈이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에 와서 헬리콥터 머니나 현대화폐이론이 주목을 받자 곧바

로 해당 전공자들의 글을 《녹색평론》에 게재하셨다 (《녹색평

론》 2019년 제167호). 

선생님의 금융제도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기본소득 재

원 마련 문제를 넘어선다.  “실제로 내가 현대 금융제도에 대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강박적으로 

경제성장을 사회 전체에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의 화폐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출을 해야 하고,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반복되고 확대돼야 합니다.”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근대

문명의 뿌리를 근대 금융제도에서 찾으신 것이다. 금융 공

유화는 생태적 전환의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다.  

생태문명은 자본주의 문명이 파괴한 순환 경제를 재건

하는 문명이다. 나는 몇 번이나 읽었다고 생각하는 『자본론』

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또 하나 공헌할 수 있는 것은 

공유지의 회복이다. 



처음 알았다.  “자본주의 체제는 합리적 농업에 반하거나, 혹

은 합리적 농업은 자본주의 체제와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사

실이다. 합리적인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

해서 일하는 소농이나 혹은 연합된 생산자들에 의한 관리이

다” ( 『자본론』 제3권 제6장,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30쪽).

선생님께서 소농 또는 소생산자 연합체를 중심으로 하

는 농업을 순환 경제의 핵심으로 보신 것은 《자본론》을 읽으

면서 공감하신 생각인 듯하다. 자본주의적 농업은 식량 위기

를 낳고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소농 중심의 농업

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누구나 농촌으로 가서 조그맣게 농사

를 짓는 것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농촌에 살고 더 많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해야 순

환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선생님께서는 만약 전 국민 기본소

득을 당장 지급할 수 없다면 농민부터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고 말씀하셨다. 농민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

가는 첫번째 단계로 생각하신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생태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자본주의의 어리석은 탐욕에 

맞서고, 기후변화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다수 민중의 

삶을 보호하고, 자연세계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합리

적인 정치이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합리적인 정치란 온전한 

민주정치뿐이다. 민주주의야말로 유일한 대안이다” ( 『근대문

명에서 생태문명으로』, 217쪽).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민주주의는 단순한 선거 민주주

의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선생님께서는 제비뽑기, 시민의회, 

숙의 민주주의 같은 온전한 민주주의 제도를 강조하셨다. 선

생님께서 관여하셨던 녹색당은 대의원을 추첨으로 뽑는다.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국회 이외에 시민의회를 두자는 

제안을 하셨다.  “전국의 평범한 시민들 중 제비뽑기에 의해 

무작위로 뽑힌 대표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규모의 회의체를 구성하여, 거기서 전문가들이 조력을 받아

서 국가나 지방의 주요 현안을 의논, 결정하여 국회와 정부로

하여금 이 결정을 수용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숙의민주주의

제도이다” (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332~333쪽).

이제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다. 선생님께서 생태문명

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기본소득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었다. 재난 속에서도 희망이 보

인다. 탄소세와 결합된 기본소득은 조만간 합의가 될 것이

다. 스위스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노벨경제학

상 수상자 27명이 발의를 한 상태이다. 탄소세 없는 그린 뉴

딜은 효과가 없고, 기본소득 없는 탄소세는 도입하기 어렵다. 

농민기본소득 운동은 전국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농민기

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면 대체될 수도 있지만, 농

업보장소득 또는 농업참여소득의 형태로 기본소득에 추가된

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극심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토

지보유세-토지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나는 2016년 성남에서 청년기본소득 자문을 할 때 선

생님의 지역화폐 사상을 응용해 보려고 하였다. 2019년 『기

본소득과 정치개혁』 책은 선생님의 온전한 민주주의 개념이 

자극이 되었다. 2019년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공론조사를 할 

때 선생님의 숙의민주주의를 떠올렸다. 

2020년 경기도에서는 제2차 기본소득 공론조사를 준

비하고 있다. 이번 공론조사 대상에는 토지기본소득, 시민기

본소득 이외에 생태기본소득이 추가된다고 한다. 선생님께

서 강조하신 생태문명에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이다. 아마

도 차기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선생님의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어떻게 글을 쓰더라도 선생님께 배운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듯하다. 

선생님께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기본소득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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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은 한국 복지국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임

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여성, 

청년, 일하는 노인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형태의 불안정 노동자와 그 가족들

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산층 이상의 안정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공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시

민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일회성이었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국가가 일차적

인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민들은 실감하였다.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은 미래 한국사회의 미래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그것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긍정적으로

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한다거나, 저소득층의 현금급여를 

전체 시민에게 1/n로 나누는 기획이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사실을 왜곡하고, 어려운 사람

에게 필요한 재원을 낭비할 것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 등이 무분별

하게 개진되면서 다소 소모적인 논쟁도 있었다. 특히 기본소득이 예산 제약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복지확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논리로 활용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뺄셈이나 나눗셈이 아니고 덧셈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안전

망에 모든 시민들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튼튼한 마루 바닥을 더하는 것이고, 공유부 배당의 

권리를 욕구 중심의 복지국가에 더하는 기획이다. 기존의 복지국가는 빈곤,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획으로 이어졌다.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노동계급이 권력 자원을 동원하

여 추구했던 것이 바로 권리로서의 복지국가 실현이었다. 

복지국가는 욕구와 권리라는 두 가지 원리로 날아온 것이다. 욕구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로 자산조사와 사회보험료 기여 수준에 기초하며,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 복지체제

백승호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머
리
글

권리와 욕구, 
두 날개로 날아온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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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반면에 권리는 욕구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부여되며,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서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시민들을 수급자와 납세자로 나누는 강한 이중화, 노동시장에서의 소

득 계층 차이가 사회보험료 기여 및 급여 수준에도 반영되는 강한 계층화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에 욕구와 권리가 조화를 이룬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낮은 수준

의 계층화를 보여준다. 복지의 원리로서 욕구만을 강조하는 기본소득 비판론이 지향하는 세

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강한 계층화 사회라 할 수 있다. 

한국 복지국가는 욕구 중심 복지국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강한 낙인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그대로 재생산된다. 사회적 연대가 어려운 이유

가 여기에 있다. 복지 수급자와 납세자 사이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복지예산의 크기를 키

우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여

기에 있다. 그 방향은 해방적 기본소득의 실현이다. 이번 계간 󰡔기본소득󰡕 여름호에서는 기본

소득한국네트워크가 지향하는 해방적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뺄셈이나 나눗셈이 아니고 덧셈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모든 시민들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튼튼한 마루 바닥을 더하는 것이고, 
공유부 배당의 권리를 욕구 중심의 복지국가에 더하는 기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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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본소득의 한국형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 로드맵은 기본소득을 하나의 제도로서 위치짓는 일

에 머무르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사회개혁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을 중심

에 둔 한국 사회 개혁 전략의 모색이 될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로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유튜브 채널과 텔레그램 토

론방에서 회원들과 함께 논쟁을 펼친다.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제기에 대해 발표자는 수정 

후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다. 

계간 기본소득 이번 호부터 이 계절의 이슈 1 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쟁점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를 수정 및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번 호에 소개할 글은 제1차 쟁점토론회 주제였던 

“기본소득의 정의”와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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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 개념을 구성하는 지표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무엇인가? 이는 개념에 관한 질문이다. 명료한 개

념 정의는 첫째, 현행 복지체계의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의 차별성을 드

러내며, 둘째,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들, 예를 들어 사회적 지분급여나 참여소득 

등과의 부분적 유사성과 차별성을 아울러 드러낸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

본소득을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

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BIEN, 2016)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기본소

득 개념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이전의 다섯 지표로 구성된다. 

다섯 지표는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를 준별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념 정의는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의 유형적 차이만

을 드러내 줄 뿐이다. 다섯 지표에 의해 기본소득을 정의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

가 생략된다. 즉 기본소득의 원천은 무엇이며,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

며, 지급 주체와 수령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소득지

구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의에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누락된 문제들 중에서 어

떤 것은 대단히 생산적인 공백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반드시 개념 정의에 

들어가야 할 요소일 수 있다. 또한 그중 어떤 것은 설령 독자적인 개념 지표로 볼 

수 없더라도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요소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기

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에 등장하는 다섯 지표 및 누락된 지표들에 대해 검

토하고 이 중에서 기본소득을 정의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기본소득의 정의

이 계절의 이슈 1: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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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의 이슈 1: 쟁점토론회

를 살핀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정관 제2조에서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

의한다. 기본소득지구네크워크의 정의와 비교해 보면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유부임을 명확하게 한다

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정관 제2조의 기본소득 정의에 대해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2020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쟁점토론회의 과제이다. 

2.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이전의 다섯 지표에 대한 검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의는 다른 유형의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소득의 준별성을 드

러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현금 이전의 다섯 지표는 기본소득을 현존하는 제

도들 또는 기본소득 이외의 다른 제안들과 비교하고 유형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누

락지점을 살피기 이전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제시한 기본소득 지표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현금 이전 

‘현금 이전’cash payment은 기본소득을 교육, 의료 등의 현물서비스와 구분하는 지표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현금 이전’이라는 종차differentia specifica에 의해 현물서비스와 구분되지만, ‘현금 이전’에

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이 지표만으로 기본소득이 정의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

본소득은 특정한 방식의 ‘현금 이전’이고, 어떤 식으로 특정한 지는 추가적인 지표에 의해 한정되어야 

한다. ‘현금 이전’은 기본소득이 속한 류Genus라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한 ‘현금 이전’ 중에서 기본소득의 

종차를 드러내어야 정의는 완결된다. 기본소득 정의를 완결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제시

하는 지표는 정기성,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의 네 가지이다.

 

2) 정기성 

기본소득은 ‘정기적인 현금 이전’이다. 정기성에 의하여 기본소득은 성년에 도달할 때 일회적인 종

자돈의 형태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와 구분된다. 하지만 기본소득만이 ‘정기적

인 현금 이전’의 유일한 형태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

재했던 공공부조도 ‘정기적인 현금 이전’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가지 

지표, 곧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 준별 지표로 등장해야 한다. 현존하는 복지제도와의 준별이라는 

점에서는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야말로 기본소득 정의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세 지표는 현존 복지국가의 공적 이전소득public transfer income과 기본소득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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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내용과 준별 기능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조건성이다. 20세기 복지국가의 이전지출은 ‘기여의 원리’에 따

른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을 한 축으로 하고 ‘필요의 원리’에 따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를 다른 한 

축으로 하며, 가구를 단위로 지급되었다. 무조건성 지표는 ‘기여의 원리’나 ‘필요의 원리’와 다른 원리

인 ‘모두에게 모두의 몫을 주라’는 공유부 분배 정의를 담고 있다. 공유부는 모두의 몫이므로 공유부 분

배에서는 조건을 달아 선별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무조건성 지표는 보편성 

지표로 이어진다. 자산 심사나 일자리 여부, 노동 의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무조건성을 노동 의무나 노동 의사에 대한 심사가 없는 것으로 설

명하며, 보편성은 자산 심사가 없어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https://basicincome.

org/about-basic-income/). 이런 방식의 설명은 혼동을 일으킨다. 기본소득은 일자리 여부나 노

동 의사의 확인이 없고 자산 심사가 없다는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무조건적 기본소득’

Unconditional Basic Income으로 불렸다. 자산 심사나 일자리 여부는 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사

상사적 맥락에서도 빈민에 대한 조건적인 지원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배당으로의 이행은 18세기 말 토

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지적 혁명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무조건성을 일자리 여부와 노동 의사에 

대한 심사와 연관시키고 보편성을 자산 심사와 연관시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설명 방식은 혼동을 

낳는다. 

아울러 개념 지표는 다른 제도와의 종차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조건성과 보

편성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처럼 구분하는 것은 이 점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 노동 의사를 

확인하지만 자산은 심사하지 않는 제도나 자산은 심사하지만 노동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면, 완화된 조건성 또는 제한적인 무조건성으로서 이해하면 된다. 그와 같은 매우 완화된 조건성은 본

래적인 무조건성이 아닌 것으로서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나아가, 보편성 지표는 권리주체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간, 거

주자 개념으로서 사회구성원, 국민, 지역주민 등은 수령권자의 보편성의 크기를 보여준다. 글로벌 기본

소득은 모든 인류, 국민국가 단위의 기본소득은 국민 또는 사회구성원, 지방차원의 기본소득은 지역주

민 모두에게 지급된다. 수령권자의 보편성은 기본소득 지급주체에 따라 달라지지만, 해당 공동체 안에

서는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보편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하나의 예외가 등장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예를 들어 0에서 7

세 또는 65세 이상 등 특정 연령에게만 무조건적, 개별적, 정기적 현금 이전이 제도화 되고 있다. 이를 

흔히 ‘범주형 기본소득’Categorical Basic Income이라고 부른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158-162), ‘범주형 기본소득’은 범주 내부에 대해서는 보편성을 충족시키지만 범주 외부에는 보편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려면 범주형 기본소득도 범주 내부에 대하여 보

편성뿐만 아니라 무조건성과 개별성도 충족해야 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보편성 지표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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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것인데, ‘범주형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비록 자산 심사는 없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범주형 기본소득’의 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보편성 

지표가 준별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편성 지표를 수령권자의 보편성으로 이해할 경우

에만 모든 인류에게 지급되는 글로벌 기본소득부터 특정 연령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까지 보편성 

범위의 편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성 지표는 자산 심사 및 일자리 여부, 또는 노동 의사

에 대한 확인이 없다는 것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보편성 지표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자산 심사를 빼고 ‘모두에게 지급된다’만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 낫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는 특징도 기본소득의 정의를 구성하는 종차이다. 현존하

는 복지 국가의 공공부조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개별성은 확실한 준별 기능을 가진다. 개별성 

지표로 인하여 앞으로 무조건적 보편적 정기적 현금 이전이 등장하더라도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이지만 본격적인 기본소득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4)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지표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지표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세 지표를 분석적으로 나누어야 하

지만 또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별성 지표는 보편성 지표를 권리주체의 

보편성으로 이해해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 기본소득 지표로서 보편성은 공공서비스의 특징인 보편적 

접근가능성과 달리 개별화될 수 있는 현금 할당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즉 개별성 지표의 

내용은 보편성 지표의 내용과 상호 규정적이다. 마찬가지로, 무조건성 지표도 복지국가 전체의 특성으

로서 보편복지 개념과 달리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제도의 특성으로서 보편성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

다. 기본소득의 보편성 지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 이런저런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 소득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에 누락된 요소들에 대한 검토

1)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공유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에는 몇 가지 요소가 생략되어 있다. 첫 번째로 누락된 요소는 기본

소득의 원천에 관한 문제, 즉 정기적으로 이전되는 현금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분배정의

의 차원과 연결된다.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또한 정기적인 현금 형태로 이전되는 것은 과연 무

엇인가라는 질문은 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전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곧 기본소득이라는 특유한 분배

방식의 정당성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기본소득의 원

천을 공유부(공통부/공동부)로 밝힘으로써,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정기적 배

당으로서 현금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한다.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지표는 현존하는 복지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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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이전과 기본소득의 준별성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왜 그러한 방식으로 현금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

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아래 4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에 원천을 정확하게 표시할 경우의 장점과 의의

를 다룬다. 

2) 지급수준

누락된 두 번째 요소는 충분성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기본소득네트워크와 

UBIEUnconditional Basic Income Europe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참여에 충분한 

액수를 기본소득의 개념적 지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에는 기본소득 지

급 수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기본소득 지급 수준에 아무런 관심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서울대회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충분성을 기본소득 개념에 포

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정책목표로서 다루었다. 생계에 충분하며 문화적 정치적 참여가 가능한 

지급 수준이 정책 목표라는 점을 밝히고, 또한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현존하는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유보조항을 단다(https://basicincome.org/news/2016/10/bien-

report-general-assembly/). 

기본소득의 유형을 생계 수준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액수를 지급하는 충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 FBI과 그 이하의 액수를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artial Basic Income: PBI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Fitzpatrick, 1999; 36). 이러한 구분은 최소생계비를 지급하는 생계 수준 기본소득subsistence-level 

basic income을 기준점으로 한 구분이다. 하지만 지급 수준이 어떠하든지 모두 무조건적Unconditional, 보

편적Universal 개별적Individual, 정기적Periodic 현금 지급Cash Payment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충

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책 결의는 충분기

본소득을 목표로 하며 부분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현재의 복지혜택보다 더 나쁜 

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정관 제2조에서 기본소득을 정의하고 있다. 정관 2조는 기본소득의 원

천이 공유부임을 밝히고 있지만 충분성을 개념 지표로 삼고 있지 않다. 공유부를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밝히는 것과 충분성을 개념 지표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부 범위가 지급 수준의 

충분성을 충족할 만큼 넓다면 충분성을 개념 지표로 삼을 실익은 사라진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룬다. 

3) 지급의무자와 수령권자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의는 기본소득의 지급의무자는 누구이며 수령

권자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침묵한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생산적인 공백일 수 있다. 첫째, 지급

의무자는 지방, 국민국가, 글로벌 차원의 정치공동체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급주체를 국가로 특정할 이

유는 없다. 그렇다면 꼭 국가로 특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주체를 정치공동체로 특정할 수는 있

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급주체를 정치공동체로 특정할 필요도 없는데, 이는 기본소득 유형을 조세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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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유형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해 열어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는 방식 

이외에도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common ownership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 정기

적으로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도 기본소득 유형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공동소유란 정치공동체의 소유

인 공공소유public ownership와 달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소유라는 뜻이다. 공공소유의 수익 배분이 소유

자인 국가 또는 여타 정치체의 처분에 맡겨지지만 공동소유의 수익은 전액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

건적, 개별적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적으로 공동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정 부분에 지분을 가지는 공유지분권 모델도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을 회피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매우 분명하다. 기본소득을 전체에서 개

별로의 현금 이전이라고 할 때, 현금이전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전체의 사회적 형태, 구체적으로는 소유

형태에 대해 열어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급의무자의 사회적 형태는 공적소유public ownership 형

태일 수도 있으며 공동소유common ownership일 수도 있고,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과세권을 가진 

조세국가일 수도 있다. 국가가 공공소유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사회배당 형태로 ‘무조건적, 보편적, 개

별적, 정기적인 현금 이전’을 할 수도 있으며(예컨대 J. Meade의 모델), 공공소유가 아닌 일종의 공동

소유로 공통부기금이 지급의무를 질 수도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의는 이 점에서 

대단히 생산적인 공백을 남기고 있다. 

4. 공유부(공통부/공동부)를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밝히는 기본소득 정의의 장점
 

1)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지표와 공유부 개념은 논리적 대응관계 

기본소득은 특유한 방식의 현금 이전이며, 곧 총소득의 특유한 분배방식이다. 개별성, 보편성 무조

건성은 그러한 특유함의 지표이다. 공유부 개념은 이러한 특성을 가장 간명하게 정당화한다. 공유부 수

익이란, 예를 들자면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

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 즉 발생한 수익은 어떤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몫이라는 점이야

말로 공유부의 개념적 특징이다. 이러한 개념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공유부의 분배에 조건을 달고 수령

권자를 선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게 된다. 누구의 몫으로도 귀속시킬 수 없는 한에서 공유부는 무조건

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몫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정의로운 분

배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라는 핵심 지표와 공유부 개념

은 논리적 대응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소유 형태에 대한 중립성 및 공유부 배당의 다양한 실현 형태들 

공유부 개념은 한편으로 기본소득이란 원천적 공동소유자로서 몫을 배당받을 권리라는 점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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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소유 형태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즉 공유부는 공동소유만이 아니라 

사적 소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사회 전체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소유

자이기에 수익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당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에 입

각한 수익이라도 그 성격상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성과로 볼 수 없고 사회적 공통자본에 의한 외부효과

external effect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공유부로 보아야 한다. 20세기 복지국가가 물려준 조세제도는 

사유재산권이 지배적인 상태에서도 공유부 수익을 원천적인 공유자commoner에게 되돌려 줄 가능성을 

부여한다. 사유재산제도의 법적 형식에 기대어 사적으로 전유되고 있는 공유부 수익을 정치공동체가 

조세로 환수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한다면, 사유재산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공유부 

수익의 동등한 배당이 가능해진다. 조세형 기본소득에서 조세는 공유부의 환수 수단이며, 무조건적, 보

편적, 개별적 현금이전, 곧 기본소득은 환수된 공유부를 분배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식이다. 정리하자

면, 공유부란 소유형태와 독립적으로 공동의 몫으로 되돌려야 할 수익을 뜻하며, 설령 사적 소유의 수

익이더라도 모두에게 되돌려야 할 몫을 뜻한다. 

당연하게도, 조세형 기본소득만이 공유부 배당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 조세를 매

개로 하지 않는 직접적인 공유부 배당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의 법률적 소

유권 형태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common property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때 공동소

유란 국가 등 정치공동체의 소유인 공적 소유public property와 달리 개별적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소

유자인 소유 형태를 뜻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적 소유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의 구별을 강

조할 필요성은 공동소유의 수익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평등하게 배당

되어야 하지만, 공적 소유의 수익이 반드시 이렇게 배당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다는 점과 관련된

다. 공적 소유의 이익에 대한 처분권은 국가나 정치공동체가 가지며 이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

이 평등하게 배당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가나 정치공동체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오히려 역사적 경험

과 사회적 현실은 공적 소유와 기본소득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

회의 공기업은 이익을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으며, 20세기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국가소

유의 수익은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되지 않았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소유로서 공동소유는 현

실에 존재하는 공적 소유와 다르다. 

조세형 기본소득이나 공동소유형 기본소득만이 공유부 배당의 실현방식인 것은 아니다. 공동소

유와 사적 소유의 혼합형태도 공유부 배당을 위한 법률적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찍이 제

임스 미드(Meade, 1989: 38, 40)가 제안했듯이 모든 주식회사의 지분 일부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유

하고 이로부터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배당을 받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유 형태

는 공유지분권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이든, 공유지분권 모델이든, 또는 조세형 

기본소득이든 모든 유형의 기본소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배 원칙은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equal 

share from common wealth이다. 일차적으로 이 원리는 소유권에 대해 중립적인 소득분배의 규제 원칙

regulative principle of income distribution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이든 기본소득은 공유부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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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distributive justice of common wealth를 실현한다. 

3) 공유부 개념과 기본소득 지급 수준 

공유부 배당원리를 정의에 분명히 한다는 것은 공유부 수익이 GDP의 25%라면 25%를, 90%라

면 90%를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분배하라는 말이다. 지급 수준은 공유부 수익의 크기에 연

동될 것이기에 공유부의 GDP 비중이 미미하다면 매우 미미한 기본소득이 돌아올 뿐이다. 하지만 우

리가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때 기본basic이란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뜻이고 충분성 지표를 떠

올리게 만든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본소득에서 ‘기본’basic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

는 선차적 소득이라는 것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종류의 소득이 덧붙여질 수 있다는 뜻이지만

(Van Parijs, 1995: 30), 그럼에도 ‘기본’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절대량처럼 이해되기도 한

다(van der Veen and Van Parijs, 2006: 6).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유부로 분배해야 할 몫이 사

회구성원 모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는 기본소득 정

의에 충분성 지표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유부라는 점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지

급 수준에 대해 명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른 한편,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서 축적된 지

식의 외부효과라고 말할 수 있으며(Simon, 2000), 디지털 전환과 함께 자본주의 생산의 변화는 공유

부의 크기가 이미 모두의 기초적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크다고 생각에 객관적 근거를 부여한다. 공유부

가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크다는 전제 하에서는 굳이 지급 수준에 관한 지표를 기본소득의 정의

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무엇이 공유부이며 어느 정도가 공유부 수익인가를 결정하

는 것은 단순히 경제학의 몫이 아닐 수 있다. 얼마만큼이 공유부인지를 정하는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다

(Varoufakis, 2016). 그런데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정치의 문제이고,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분배 정의의 정치적 실현의 문제라면, 충분성 지표는 개념 지표가 아니라 정책 목표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기본소득 정의에 충분성 지표를 포함시키지 않고 그 대신에 정치적 목표 또는 정책 효과로 서

술하더라도, 정의에 공유부 개념이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충분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개념 정의가 뒷받

침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4) 미성년자에게 차등 지급은 가능한가? 추가적인 특별수당은 어떻게 볼 것인가?

공유부의 배당은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일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의 기여로 특정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차등 지급은 공유부 분배원리에 어긋난다. 공유부 분배는 평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

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절반을 지급한다든지 특

정 범주의 인구 집단에게 추가적인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등의 예외적인 제도 설계가 제안되고 있

다. 이러한 예외는 공유부 분배원리로부터 원리적으로 벗어나지만 공유부 분배원리의 핵심인 무조건

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선택 가능한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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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의 재원은?

1) 자연적 공유부 배당: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의 연동, 탄소세와 생태배당의 연동

자연적 공유부인 토지, 생태환경 사용에 대한 배당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토지보유세와 토

지배당의 연동모델, 탄소세와 탄소배당의 연동모델이다. 자세한 설명은 이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생략한다. 하지만 ‘과세와 배당의 연동’이라는 기본소득의 재정원칙은 공유부가 기본소득 원천이라는 

점을 명백히 할 때에만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라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과세는 사적으

로 점유된 공유부 수익을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수단이며, 국가는 과세추출

과 소득이전의 기능만을 담당할 뿐이다. 이처럼 국고에 충용되는 일반재정 수입과 기본소득 재원의 차

별성은 모두의 몫인 공유부 개념을 명확히 할 때에만 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금민, 2020: 5장). 

2) 빅데이터 배당의 실현형태들

자연적 공유부의 배당에는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인공적 공

유부에 대해서는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뿐만 아니라 제임스 미드의 공유지분권 모델이나 공동소유형 

배당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는 모두의 공동소유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기업

의 데이터 활용에 의한 수익을 모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은 디지털세 또는 데이터세와 같은 새로운 조

세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공동소유권에 근거하여 플랫폼 기업에 공유지분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라든지, 

협동적 또는 공공적인 방식으로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되 수익은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배당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금민, 2020: 3장). 데이터 경제에 대한 공유지분권 모델의 장점은 글로

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난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공유부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 공유부

의 배당 방식의 소유형태적 다양성은 토지인클로저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이미 확고한 사회적 

사실인 반면에 데이터 소유권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는 점과 관련된다. 

3) 인공적 공유부 배당과 기술혁신

빅데이터 배당은 인공적 공유부 배당이다. 반면에 로봇세는 공유부 배당으로 볼 수 없다. 설령 로봇

세의 약점인 과세대상 특정이 문제가 해결되고 과세 목적을 자동화의 과실의 사회 환원에서 찾는다 하

더라도, 로봇세의 논의 배경에는 일자리 보호가 놓여 있다는 점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자동화 그 

자체는 일자리를 축소하는 재앙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자동화의 과실은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하며 노동시간단축을 가능

하게 해주는 재정적 조건은 기본소득 도입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이 로봇세일 필요는 전혀 없으며, 특히 

기계적 자동화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 의해 자동화가 추진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현실은 빅데이터 

배당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된다. 빅데이터 배당은 자동화나 인공지능 혁명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

부성을 줄이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가 아니라 빅데이터에 의존하여 생산되는 긍정적 외부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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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빅데이터 배당은 자동화에 적대적이지 않지만 로봇세는 자동화에 대해 적

대적이다. 빅데이터 배당과 로봇세의 비교는 인공적 공유부 배당과 기술변화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지식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부를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기술진보를 저해하는 일이 아니라 촉진하는 일이다.

4) 지식공유부 배당은 외부재원external funding만이 아니라 개인소득세와 같은 내부재원internal 

funding도 포괄한다.

공유부가 기본소득 재원이라는 설명은 자칫 재원에 개인소득세와 같은 내부재원이 포함되지 않

으며 법인이 부담하는 외부재원이나 공유지분권 수익 또는 공동소유의 배당만이 재원이라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는 공유부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소득은 지식의 외부효과에 의존

한다(Simon, 2000). 지식은 인류 공통의 유산이며, 모든 지식생산은 이와 같은 공통유산에 의존한다. 

“현재의 생산력은 현재의 노력과 사회적 유산의 공동결과a joint result”이며 “모든 시민은 이러한 공통

유산common heritage의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Cole, 1944: 144).

따라서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을 채택할 때 공유부가 재원이라는 말은 빅데이터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만이 아니라 개인소득세도 세원이 된다는 뜻이다. 개인소득세에 의해 공유부 수익을 거둬들이는 

경우 거둬들인 세수는 모두 기본소득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세와 배당의 연동은 공유부 분

배 정의를 표현하며 개인소득에 포함된 공유부의 분배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기본소

득 재정 마련을 위해 개인소득에 과세할 경우에도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재정환상

을 제거한다는 이점도 가진다. 

5) 지금까지 기본소득 재원으로 제안된 모든 것은 공유부 배당의 재원으로 볼 수 있다. 

신용을 인공적 공유부로 본다면, 주권화폐sovereign money로의 전환에 의한 화폐배당도 기본소득 

재원이 된다(Huber, 1998; 2016). 사실상 지금까지 제안된 모든 종류의 기본소득 재원은 동시에 공유

부 배당의 재원이다. 토지, 생태환경의 사용, 지식, 빅데이터, 인공지능, 화폐 등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

은 공유부라는 점 때문에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정기적인 현금이전, 곧 기본소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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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잠시 옆으로 밀려나 있는 듯 보이지만 기후 변화(위

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빠른 시간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늦어도 2050년까지 순제로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행성이 미지의 상태로 접어들 것이며, 이는 인간의 문명과 삶

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시

급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목받고 있는 진보적인 포괄적인 

프로그램인 녹색 뉴딜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

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는 우리가 겪고 있는 행성적 위기의 

중요하긴 하지만 일부분이다.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er는 

우리가 다중적 생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아홉 가지 행성적 한계로 제시한

다. 그것은 대기권 오존 고갈, 생물권의 온전함의 상실(생물 다양성의 상실과 멸

종), 화학적 오염과 새로운 물질의 방출, 기후 변화, 대양 산성화, 담수 소비와 지

구적 수자원 순환, 토지 체제의 변화, 질소와 인의 배출, 대기 에어로졸 부하 등이

다. 이 가운데 생물권의 온전함 그리고 질소와 인의 배출 등은 이미 한계를 넘어

서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기후 변화와 토지 체제의 변화가 위험한 상태

에 도달했다고 한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에너지 체제 전환뿐만 아니

라 행성적 한계를 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보

면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이자 정책이지만, 공유부에 대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１) 
１)　이 글은 4월 11일에 있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회 월례 쟁점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
소득”을 수정하고 축약한 것이다.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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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가지는 몫을 인정하고, 개인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다층적이고 다방면적인 효과가 

있다. 우선 공유부에 대한 확인은 토지를 시작으로 하는 자연 자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자원

에 대한 공통 감각을 확인하게 할 것인데, 이는 환경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게 해 줄 수 있다. 다

음으로 개인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한다는 것은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이며, 이는 두 방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노동관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위계적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당성과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과 생태 사회 속에서 필수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요소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 지지자들도 이런 생태적 지향 속에서 

기본소득의 의의를 찾았다. 그 어느 때보다 생태적 전환의 필요가 긴급한 오늘날에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생태적 전환은 좁은 의미의 환경 보호를 넘어서서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

계를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인류세Anthropocene에 들어섰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인류세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생태가 단순히 인간을 둘러싼 환경 이상의 것이라는 

문제틀이 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펠릭스 가타리는 자연생태학, 사회생태학, 정신생태학 등 세 가

지 생태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들의 관계, 생태적 지혜의 마음 등을 함께 그리

고 연관시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류세 개념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엄중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인

류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류가 지배하는 지질학적 시대”인데, 다음 세 가지 변화가 두드러진다. 

첫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온실 가스) 농도가 지난 400만 년 사이에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온난화는 

향후 1500만 년 동안 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인간 활동이 대기 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지표

면에 여러 흔적을 남겼는데, 멸종과 생물종의 이동, 도시 및 인간 축조물, 화산 활동과 지각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지난 150년 동안 인간 활동으로 지구 생태계에 축적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있다.

인간 활동이 거대한 지질학적 힘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인간이 자연 세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는 말은 아니다. 도리어 풋내기 마술사의 우화에서처럼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자신의 발

밑을 허무는 힘을 풀어놓은 꼴이다. 인류세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인류세를 추동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인류세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바탕에 깔려 있는 

힘으로 하며, 산업주의와 소비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인류세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위기를 바라볼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생태적 

전환은 에너지 체제의 전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넓은 의미의 체제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된다. 

이때 넓은 의미의 체제 전환은 지구 생태계 능력의 한계 내에서 인간적 필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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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생태적 전환이 인류 공동의 책임이지만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기존의 경제 논리

에서 벗어난 자율적이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의 확대, 좀 더 평등한 사회의 추구 등을 말한다.

기후 변화 및 자본주의적, 산업주의적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 화석 연료 

발전 및 핵발전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축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력한 방책이 탄소세 및 핵발전 안전세(+ 전환세)를 도입하여 기존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 원리에 따

른 탄소 배당이다. 감축 목표 설정 하의 탄소세 + 탄소 배당은 에너지 체제 전환을 가능케 하면서도 저

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부담을 덜 지우는 정의로운 전환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같은 현물 지급보다 탄소 배당이 더 나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낙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결국 총량을 다 소비하게 되는 바우처 방식보다 에너지 절약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과 연관된 또 다른 쟁점은 일자리 문제이다. 오늘날 일자리(고용 노동)는 제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기술 변화(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 등)로 인해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기술 변

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소멸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신자유주의에서 불안정 노동이 증대하는 것을 보면

서 녹색 뉴딜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체제의 전환 속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체제 전환 과정에는 당연히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인간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과 완전 고용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어서는 곤란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나의 목표로 제시된 완전 

고용은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낳은 원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생산성 향상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기아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실업의 공포’도 만들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복지국가였지만 그 토대는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완전 고용이었다. 따라서 생

태적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 자체를 문제시해야 하며, 고용노동과 무관하게 경제

적 보장을 하는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실 기본소득의 이런 효과는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1970년대 초 워런 존슨은 <환경적 방책으로

서의 보장 소득>이라는 글을 통해 고용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이것이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보장 소득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

출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서비스 기회의 확대, 새로운 방식의 살림살이의 모색 촉진, 경제의 건강을 유

지하는 유연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후 다양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에 대해 말

했으며, 이는 앙드레 고르츠가 제기하는 자율적 영역의 확대라는 테제를 통해 포괄적인 의미를 얻게 되

었다. 자율적 영역이란 국가 영역 및 시장 영역과 구별되는 제3의 영역인데, 고르츠는 이 영역의 확대가 

생태적일 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인간 활동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기본소득의 이런 효과를 노동사회학의 관점에서 좀 더 유형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고 제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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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올린 라이트이다. 그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보장은 노동자들의 발언권과 협상 위치를 

강화하며, 이는 노동 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 시

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영역의 확대 혹은 사회적 경제의 번성으로 이

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마치 자본주의 시장이 국가의 힘과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

처럼 자율적 영역과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배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개인들이 이런 

지향을 발휘하려면 그런 이데올로기와 의지가 필요한데, 결국 이는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과 같은 말일 

것이다.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생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구 생태계의 한계 

내에서 인간적 필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현재와 같은 소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할 텐데 

여기서도 기본소득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과 같은 생태 위기가 한편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커지게 

만든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불평등과 실업의 공포를 완화하여 

체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 성장에 의존한 것에서 생겨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을 통한 불

평등의 직접적 해소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제 성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렇게 불평등이 

완화될 경우 소비주의의 동력 가운데 하나인 ‘과시적 소비’와 지위재 추구를 약화시킬 수 있다.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이 요청되는 것은 그저 돈을 주는 단순한 정책임에도 그 효

과가 다층적이고 다방면적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경제적 보장을 통해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문

제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소득 보장과 불평등 완

화 등을 통해 시장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소비

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다른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어울려 적절한 배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노동 시간 단축,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돌봄에 대한 확대 및 이를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등등이 당장 들 수 있는 예이다.

이러한 배치 아래에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원천이자 정당성인 공유부이다. 사실 기본소득이 제대

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주어지고, 모두가 (존재와 활동으로) 관여하여 형성된 공유부라는 관

념이 사회적, 정치적 공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물론 이는 실질적, 정치적 공유화commoning 과정을 필

요로 한다. 자본주의적 축적이 사실은 제1차 인클로저, 제2차 인클로저, 수많은 인클로저에 의해 이루

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공유화는 재공유화일 것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인클로저와 마찬가지

로 폭력적이고 법률적일 수 있다. 물론 합의제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새로운 사회 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를 포함한 다층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기

에, 이런 위기의 압력 속에서 새로운 사회 협약을 맺는 21세기 명예혁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공적 영역, 즉 국가가 얼마나 민주화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때 민주화는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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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라는 자유주의적인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지배와 인민의 힘이라는 원래적 의미를 회

복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17세기 명예혁명이 재정-군사 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져 

영국의 세계 지배로 이어진 것과 달리 21세기 명예혁명이 공유-생태 국가-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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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

2020년 여름호의 두 번째 기획주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이다. 어느 날 문

득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적 리듬을 순식간에 정지시키는 한편 오랫동안 이어져 오

던 역사적 연속성에 거대한 균열이 일으켰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혼란에 빠졌다. 혼란이 깊어지

면서 애오라지 일상성으로의 빠른 복귀를 강렬하게 희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

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그리고 그로 인한 일상성의 균열은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 상징질서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우리의 무시무시하면서도 충격적인 실재를 직접 목격하는 바디우적 의미의 사건

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하여 우리 모두는 보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곳은 이미-재난적

인 상황이었으며 심지어는 파국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

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 우리가 오히려 가야 할 시공간은 코로나19 이후이

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도 선명하게 목격한 이미-재난의 상황을 극복한 바로 그 지점. 이를 위

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새삼 그 실재 혹은 실체를 드러낸 한국 사회의 

어두운 심연을 응시하는 일이다. 이것이 이번호에 우리가 두 번째 기획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이

며, 이 쉽지 않은 일에 김홍중 회원님, 장숙랑 교수님, 박정훈 회원님이 선뜻 길을 나서 주었다. 

고맙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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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의 이슈 2 :  코로나19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

2020년은, 호주에서 발생한 거대 산불로 그 시작을 알렸다. 털과 가죽이 검

게 그을린 채 도로에 내려와 황망한 눈동자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코알라의 표정

에서, 우리는 호주 대륙을 휩쓴 불길이 어떤 파괴력을 발휘했는지 직관적으로 깨

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피골이 상접한 채, 녹아 깨지는 북극 빙하 조각 위를 헤매

는 북극곰의 이미지와 기묘하게 중첩된다. 

산불은 방대한 삼림을 태우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몰아내 떠돌다 죽

어가게 하였다.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다. 이는 해수 온도를 상승시

켜 극지방 얼음을 녹이고, 풀린 다량의 물이 다시 지구를 광폭하게 떠돌면서 기상

이변을 일으킬 것이다. 코알라와 북극곰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불과 물은 연결

되어 있다. 폐부로 들어오는 숨과 허리케인도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은 어떤 권

력에 의해서도, 어떤 첨단 기구나 로봇으로도, 성령으로도, 예술적 상상력으로도 

절단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식론이 아니라 존재론이다. 

파국적 재난의 연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모든 것과의 분리 불가능성’이다. 우리의 살은 다른 인간, 동물, 식물, 미생물, 물

질, 원소, 원자 그 어떤 것과도 분리되지 않는다. 신체와 신체는 서로에게 물리적

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얽혀 있다. 우리는 방

사능, 바이러스, 기온, 바람, 독성물질의 작용처이자 그 매체이다. 우리의 몸은 세

계의 몸과 상호-투과적inter-permeable이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들은 지식인도, 전문가도, 학자도, 연구자도 아

닌 ‘아무개’이다. 21세기의 참된 주체는 자신의 살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인류세의 관점에서 본 
2020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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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자, 그것으로 아픈 자,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이 문제임을 느끼는 ‘아무개’이다. 아무개들은 사태

의 잠재적 피해자이며 행위자이다. 아무개가 된다는 것은, 세계를 공유된 위험 공간으로 인지하는 것과 

동시적이다. 아무개의 용기는 그의 두려움에서 나오고, 좌절감에서 나온다. 아무개는 계급, 젠더, 종교, 

세대, 인종이 아니다. 선험적으로 규정된 주체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다. 선험적 주체성과 사회적 위치

가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생태적 감수성의 주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잠재적 주체성이다. 아무개-되기는 

21세기의 정치학이다. 아무개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물들과 생물들과 기계들과 무기물들과 함

께 지구라는 행성을 만들어가는 존재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년 아무개들은 세계를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은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이나 창공, 천

하天下, 혹은 정신의 대지 같은 것이 아니다. 세계는 불타고, 녹고, 갈라지고, 분쇄되고, 작용하며, 스며

드는 무엇으로 감지된다. 대기에 부유하는 미세 입자들이거나, 섭취하여 세포에 흡수되는 동물의 살, 

세슘이 포함된 흙, 바이러스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비말飛沫이 퍼지는 곳, 사라지는 숲과 멸종이 진행되

는 무대로 지각된다. 그것은 이미 피와 뼈에 섞여 있는 신체의 부분이며 호르몬에, 세포에, 체액에 용해

된 유동체이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만지고, 바라보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의 끈적끈적한 유동체, 점착

성 물질이 펼쳐진 오염된 표면과 같은 것. 말하자면, 해변에 유출된 원유를 뒤집어쓰고 무거워진 날개

로 안타깝게 고투하는 갈매기처럼, 우리는 세계의 그 끈끈하고 탱탱한 기름 범벅에 붙들린 채 시간의 

끝을 불길하게 예감한다. 

우리 아무개들에게 사랑이란 아가페도 에로스도 아닌, 그저 이 불길하고 달콤한 점착성 안락과 맹

독성 세계로부터 사랑하는 자(우리의 아이들)가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아무개에게 악이란, 

아렌트가 말한 ‘사유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과도한 사유를 통한 과도한 변형, 과도한 힘, 과도한 행위능

력, 과도한 움직임, 어떤 제어장치도 없이 폭주하는 욕망의 과도함 그 자체이다. 검은 원유가 해변에 쏟

아지게 된 모든 과정에 협조한 손들이 저지른 죄의 네트워크이다. 우리 아무개가 보는 인간이란 막강한 

힘으로 자연을 변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 결과 생존 위기에 빠진 역설적 행위자이다. 

인간은 지구와 뒤엉켜버렸다. 자연은 사회와 뒤엉켜버렸다. 우리에게는 초월적 위치도, 객관적 

위치도, 실험적 위치도 없다. 우리는 붙들려 있고, 침투당했고, 피폭되었다. 이것이 21세기 파상적破

像的 리얼리티의 풍경이다. 이 냉혹하고 초현실적인 ‘생태-존재론적 위급상태’의 이름이 바로 ‘인류세

Anthropocene’이다.１)

인간을 뜻하는 ‘안트로포스Anthropos’와 시간을 뜻하는 ‘카이노스Kainos’를 결합한 신조어인 인류

세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 폴 크뤼첸과 생태학자 유진 스토머가 2000년에 IGBP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me의 뉴스레터에 기고한 짧은 글에 처음 등장한다. 이들은 수온 상승과 수질 산성화

로 인해 산호초가 탈색되는 현상을 연구하다가 암석, 물, 대기에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지울 수 없는 흔

적들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식을 지질학적 시간에 반영해야 할 

１)　김홍중. 2019. ｢인류세의 사회이론 1. 파국과 페이션시patiency｣. 《과학기술학연구》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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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 “인간 행위가 지구와 대기에 미친 중요하고 점증하는 영향을 고려해보

건대 (…) 지질학과 환경학에서 인류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리

하여 우리는 현재의 지질학적 시대를 ‘인류세’라 부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인류는 수 천 년 동

안, 어쩌면 아마 다가올 몇 백 만년 동안 주요한 지질학적 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２) 

이들의 제안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과 예술을 가로지르는 방대한 영역에

서 인류세 개념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 논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1,700년을 이어온 홀로세Holocene

가 끝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저 명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 가

닥이 잡힌 듯이 보인다. 2019년 5월 21일, 국제지질학연맹 산하 국제층서위원회에 부속된 인류세 워킹

그룹Anthropocene Working Group이 중요한 결의를 도출해 낸 것이다. 즉, 34명의 구성원 중 29명이 20세

기 중반을 인류세의 기점으로 삼는 데 동의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제시한 근거에는 인구급증, 화학약품 

확산 등과 같은 요인들도 포함되지만,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에서 있었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과, 

같은 해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사용 이후 방사능 물질들이 토양과 빙하에 침전되어 명백

한 지질학적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것으로 내포되어 있다. 2009년부터 워킹그룹

을 이끌어온 영국 레스터대학의 얀 잘라시위츠Jan Zalasiewicz는 인류세가 “지질학적인 시간, 과정, 그리

고 지층의 단위”이며, 그것은 바로 이전의 지질학적 시대인 홀로세와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을 명시했

다. 워킹그룹의 결의는 2021년까지 국제층서위원회에 제안되고, 여러 소위원회를 거쳐 국제지질학연

맹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３)

 

“20세기 중반부터 우리는 인류세를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
는가? 

데카르트가 『방법서설』(1637)에서 제시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명제는 300년이 넘

는 시간 동안 서구 근대문명의 정초 역할을 수행했다. ‘나’는 과학적 사유, 소유적 개인주의, 정치적·법

적 자유의 원형적 주체성이다. ‘나’가 과학을 하고, 정치를 하고, 연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운동을 하고, 

혁명을 하고, 발전과 진보와 개발과 식민화와 계몽과 전쟁과 발명을 주도했다. ‘나’가 증기기관을 만들

고, 공장을 짓고, 자본주의와 식민지를 경영했다. 데카르트의 ‘나’는 몸이 없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고, 포름알데히드에 중독되지도 않으며, 유전자 변이나, 치매로 기억을 상실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코기코가 상대하는 세계는 수동적이고, 죽어 있고, 그리하여 ‘나’의 의지로 조작할 수 있는 연장체, 즉 

‘자연’이다. 데카르트에게 사물은 정신이 아닌 죽은 덩어리에 불과하다. 대지도, 공기도, 물도 살아 있지 

않다. 동물도 식물도 영혼이 없다. 이들을 변형시키는 정신의 권력을 독점한 ‘나’라는 주체성이 바로 인

２)　Crutzen P. J. and Stoermer, E. F. (2000), “The ‘Anthropocene’”, The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IGBP) Newsletter, Vol. 41. p. 17-8.
３)　위 내용의 기사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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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세의 도래를 야기한 ‘인간anthropos’이다. 인류세가 말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의 집합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서의 인간도 아니고, 인간에 내재하는 본성도 아니다. 지질학적 힘으로 작용한 인간은 

근대 자본주의를 이끌어간, 독특한 욕망과 믿음을 가진 ‘주체성’을 지시한다.

1637년으로부터 1945년까지 저 ‘나’들은 무엇을 했는가? 

바로 이것이 인류세 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파괴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은 서구 모더니티의 몽상

성을 가차 없이 해체한다. 인류세의 관점에서 보면, 중세의 어둠을 벗어나 계몽주의적 이념을 향한 진

보로 기록된 유럽 근대사는 이제 지구 생태계의 파괴의 역사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해방, 자유, 진보

의 역사는 말하자면 ‘자본주의-증기기관-석유-탄소-백인-기독교-핵-남근 문명’의 실재를 은폐하고 찬

란하게 너울거리던 몽상의 베일로 나타난다.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주장했듯이, 근대의 전개 속

에서 해방/억압, 승리/패배, 안전/위험, 진보/파멸은 혼융되어 있다. 세계는 진보가 아니라 단지 ‘탈바꿈

metamorphosis’하고 있다.４)

인류세라는 관점이 야기하는 과거에 대한 이 해체적 환멸의 시선은, 식민지를 겪고 20세기 중반(인

류세가 시작되는 무렵)에야 비로소 모더니티를 꿈꾸며 발전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피식민 민족의 집합 

기억에도 적용된다. 가령, 1945년은 한국인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민족의 관점

이 아닌 인류세의 관점에서 보면 원자폭탄의 투하는 20세기부터 21세기로 이어지는 핵 재난의 계열인 

‘히로시마/나가사키-쓰리마일 아일랜드-체르노빌-후쿠시마’ 연속체의 시발점을 이룬다. 민족 해방의 

기억은 더 큰 단위의 공동체에 던져진 위협과 정확히 오버랩되어 있다. 인류세가 가져온 충격은 우리가 

이제까지 형성시켜 온 역사에 대한 서사적 원리들을 고통스럽게 돌아보게 한다. 

요컨대, 인류세는 지질학의 문제인 동시에 정의justice의 문제이다. 가령, “21세기 초반에, 인류 인

구집단의 가장 가난한 45%는 탄소배출의 7%를 책임지고 있고, 대신 가장 부유한 7%가 50%의 배출

에 책임이 있다 (…). 이런 기초적 사실들이 인류를 새로운 지질학적 행위자로 보는 관점과 화해 가능한 

것인가?”５) 이것은 지구 환경의 위기에 기여한 바에 관한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입장에서 던져

지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관점이 존재한다. 분

배 정의와 환경 정의가 동시에 고려되는 인류세적 정의의 포괄적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인류세가 요청하는 것은, 존재한 적 없는 미래와의 대면이다. 인간의 손에 인간 자신의 멸종 여부가 

달린 전대미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파국의 일상화는 2020년의 시점에서 리얼리티의 풍경을 이루

고 있다. 일상적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급격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

끼고 있다.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2020년의 최대의 화두이다. 경영, 

４)　Ulrich Beck. 2017. The Metamorphosis of the World. Polity.
５)　Malm, A. & Hornborg, A. 2014. “The Geology for Mankind?”. The Anthropocene Review 1(1).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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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사회, 문화, 노동, 젠더, 투자, 종교, 복지의 영역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예상하는 수많은 논

의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나는 아직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를 성급히 예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이 사태의 

근본 바탕을 좀 더 진지하게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단순한 전염병이 아닌 인류세적 파국의 한 

유형으로서의 COVID-19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급한 것처럼, 인류세는 생태적 문제로부터 사회적 

삶과 실존적 영역을 횡단적으로 관통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고, 그것이 곧바로 인류세의 

위기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코로나 이후를 전망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시장을 회복하

고, 세계화를 회복하고, 기왕의 라이프스타일을 다시 찾아 누리려는 꿈을 꾼다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

로부터 과연 무엇을 배운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가 상상하고 희망하는 방식으

로 도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냉철한 인식은 사실 

우리가 결코 인류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더 냉철한 인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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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여성에게 더 잔인하다. 여성과 남성은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사회경

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취약성을 가진다. 젠더는 여성

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젠더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여성

과 소녀들이 훨씬 더 재난에 취약하다.  1991년,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사이클

론과 홍수는 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사망자 중 90%가 여성이었다(Ikeda, 

1995). 2004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사망한 사람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2

배였고 한 마을의 사망자 중 80%가 여성이기도 했다(McDonald, 2005). 실제로 

여성은 재난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와 경험이 적어 재난 대응력이 낮거나 취약성

이 남성보다 높다(김남순 등, 2016). 뿐만 아니다. 재난 시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증가하며, 재난 종료 후 강간, 인신매매, 가정내 폭력 발생이 급격히 뛰는 양상을 

흔히 목격한다(UNDP, 2010).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

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

이다. 프랑스에서는 3월 17일 록다운 이후 가정폭력건이 30% 증가하였고, 키프

로스와 싱가포르에서는 가정폭력 핫라인으로 걸려오는 상담 전화가 30~33% 더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3월 20일 록다운 이후로 가정폭력 상담 전화가 

25% 증가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영국에서도 역시 가정폭력 상담 건이

나 응급쉼터에 의뢰되는 건이 상당히 증가하였다(Chandan, 2020). 한국은 코로

나19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가 예년에 비해 적었지만,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

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BBC, 2020). 

상담건수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대로 작년 26%에 비해 

장숙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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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늘었다. 

성평등을 향한 여정은 어떤 국가적 재난 상황이 와도 계속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의 성평등 여정이 한 발자국이라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조직,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는 코로나19

에 대한 정책과 중재, 서비스가 공정한지, 여성과 남성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정책인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성이 직면한 다양한 요구와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장단기 대응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방콕의 Plan International, Asia-Pacific 

Hub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성별, 연령에 대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 바 있다

(Siangyen, 2020). 

첫째,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성인지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인 성건강/생식건강 정

보와 서비스를 모두가 지속적이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

믹) 위기 동안, 여성과 소녀들, 남성과 소년들에게 필수적인 성인지 건강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비상대응은 성별, 연령, 장애에 따라 맞춤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와 사실들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성별 분리 통계와 보고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 관련 현황 자료를 보

면, 2020년 6월 20일 현재 남성 확진자 5245명, 사망자 150명, 치명률 2.86%이며, 여성환자는 7128

명, 사망자 130명, 치명률 1.82%로 나와 있다(http://ncov.mohw.go.kr/). 그러나 연령별 및 성별, 성

별 및 지역별 등으로 구분한 자료는 기술되지 않았으며 성별 대응 방안이나 필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역시 찾기 어렵다.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자료가 없다면 정부의 긴급 대응에 대해서 노출되는 정도, 영

향 정도, 적용성의 정도 등을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감염병 대응의 성별 차이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능

력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아동 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의 위험을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UNPD

에서는 코로나19의 국가적 대응 안에 여성/청소녀 대상 폭력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쉼터를 늘리고, 핫라인과 온라인 상담을 늘려야 한다. 외출 금지, 고강도 사회적 거

리두기 하에서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폭력 가해자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로부터 신

속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서비스와 더불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 신설 및 증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 폭력에 노출되었던 희생자들이 심리사회적 지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코호트 격리 등의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노인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여성들의 삶을 살펴봐야 한다. 무급간병, 가사노동의 불평등과 부담을 반드시 헤아려보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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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무급(가족)간병 노동의 80%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Jang & Kawachi, 2019). 코로나19

로 인해 이미 각종 돌봄 사업들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발달장애 가족이 돌봄 부담의 고통을 호소하

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도 드러났다(김용희,  2020).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긴급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

역사회와 이웃, 시민사회, 국가와 가족이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급증한 돌봄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다섯째, 감염병 사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 여성과 소외계층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의미 있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대비가 될 수 있다. 모든 분야, 모든 수준

에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함께 일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나 성불평등의 확대를 막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코로나19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는 필수적이다.

코로나19 판데믹은 세계적인 건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위기이기도 하다. 경기 침체는 남

녀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성평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출 자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은 코로나19 판데믹 동안 고용에 수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업률의 증가와 근로

시간 단축, 임시직으로의 전환 등 고용조건에 빠른 변화를 보였다. 여성과 남성은 종사하는 직종이 다

소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는 정도와 종류가 다를 수 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전화나 온라인 화상 회의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은 성별로 달랐는데, 남자 근로자의 28%, 

여자 근로자의 22%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은 대면 서비스나 출근이 반드

시 필요한 업종에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유연한 재택

근무”는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활동지원사 약 8만여 명, 요양보호사 약 32만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들 필수 공공서비스 근로

자 중 대다수는 여성이다. 여성근로자들은 코로나19에 의한 실업, 고용조건 변화와 수입 감소에 더 취

약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또 다른 소리 없는 위기는 바로 학교와 어린이집의 폐쇄이다. 학교와 어린이집의 등원/등교 연기

는 곧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집에서 누군가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맡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한부모 가족에게 특히 더 심각하다. 부부가 함께 키운다면 아이 돌

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돌봄 책임의 분배는 부모가 각각 얼

마나 유연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진다. 부모 중 한쪽이 집에서 일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더없이 다행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으나, 사실 아이 돌봄에 대한 역할분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도 얼마나 공평하고 동등하게 나뉘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도 물론 연관되어 있다. 맞벌이 

부부가 둘 다 풀타임 근로를 할 경우, 남편은 아이 돌봄에 일일 평균 14.9분, 아내는 52.2분 종사한다고 

한다. 아내가 남편보다 3.5배 더 많은 시간 아이 돌봄을 한다(조성호, 김지민, 2018). 미국의 조사에서

도, 남편은 약 61.7분 육아에 종사하는 반면, 여자는 88.3분을 육아에 종사하는 등 비슷한 결과를 보였

다(Alton et al., 2020). 쉽게 말해 한국의 맞벌이 부부는 여자가 75% 이상의 육아 업무를 담당하고, 미

국은 여성이 60% 이상의 육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아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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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부담의 분배는 더 불공평하다. 결국은 조부모에게 아이 돌봄을 부탁하는‘할머니 찬스’를 쓰기도 하

는데, 이 역시 여성 노인의 무급가족돌봄노동의 문제로 연결된다. 경상북도에서는 564개 사회복지생

활시설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했었다. 1만 명에 달하는 시설종사자들이 2주 동안 퇴근을 

못 하였다. 필자는 한 회의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홀로 집에 두고 2주간 코호트 격리를 해야 하는 사회복

지사가 감염의 위험과 아이 돌봄 사이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호트 

격리를 결정할 때 우리는 근로자의 가족과 돌봄 상황, 성인지적인 상황과 대처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고

려하였을까?

감염병 재난은 앞으로 다시 온다. 내재된 성별 불평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재난으로 인한 노동

조건 변화, 경제적 영향이 성별 불평등을 더는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폐쇄되

었을 때, 돌봄 문제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 대체가 가능한 육아수당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해결된 후 직장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적 재난 시기에, 

‘근로’가 아니라 ‘돌봄’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기 대응력을 가진 사회이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 정부 지원시스템은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 학교, 어린이집, 생활시설, 요양원, 복

지관, 데이케어센터 등의 돌봄, 교육시설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근로자와 가족이 직면하는 문

제를 예측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겠다. 더 이상 재난이 여성과 여성 근로자에게 더 잔인한 결과를 초래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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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이 부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잘못된 명

칭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재난긴급지원금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현금을 받는 

‘복지체험’을 집단적으로 경험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경험’이다. 덕분에 기본

소득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형식적 자

유와 대비되는 ‘실질적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여권 잠룡들 수준에서 언급되던 ‘기본소득’이 좌우를 넘

어서 주요한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대 총선과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이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문재인 정권 초기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처럼 ‘기본소

득’과 같은 현금성 복지제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누더기가 된 최저임금처럼 ‘기본소득’ 논의 역시 제도화 

논의가 시작되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상하기 힘들다. 이는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

이재명 도지사는 증세 없이 세출 조정만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했다. 

Lab2050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논의와 닮았다.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표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언사는 아니다. 그가 김종인과 다른 기본

소득의 원칙과 신념이 있다면 말이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 이야기는 기본소득 담

론을 협소화시킨다. 행정비용과 행정편의를 위한 기본소득은 국가 공무원을 구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기본소득 담론의 후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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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하거나, 복지축소를 주장하는 우파적 기본소득의 흐름과 만날 수밖에 없다. 한국과 같이 복지인

프라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본소득과 더불어 선별적, 현물적 성격의 복지확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공공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 장

애인지원, 무상교육 등 복지 시스템의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토지보유세가 중요한 이유 역

시, 거기서 지속적인 세수를 걷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후 토지국유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을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한 증세

는 필수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은 사실상 선별적 현금성 복지를 늘리지 않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

는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수요ㆍ공급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

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수요ㆍ공급 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입니다’라

고 밝히면서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소개한다.

스타트업 자본가들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흥미롭게도 증세 없는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담론은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고 그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데이터 축적과 분석,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토대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데이터 접속 비용 정도

는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기업가들은 자신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임금과 복지

제도를 통해 만들어냈는데, 생산된 가치로부터 이윤을 수탈해 가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세계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사회가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 실제 라이더유니온 활동을 하다 보면 스

타트업 기업의 임원들과 이해단체 관계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기본소득 지지자가 많다. 타다의 

이재웅 대표 역시 기본소득 지지자였다. 이들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존 자본가가 책임졌던 4대 보험, 퇴

직금, 유급휴가 등을 사회가 책임지기를 원한다. 이 비용이 약 30% 정도다. 그 정도는 해줘야 스타트업

이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가 진다는 말은 대마불사라 불리는 대기업

을 향한 비판의 언사였는데, 이제는 스타트업 자본가들의 당당한 주장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은 자신들이 져야 할 비용을 사회가 져주는 감사한 제도다. 문제는 스타트업들은 자신의 학력, 인맥 등

을 중심으로 로비를 잘 한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이 ‘요기요’를 붙잡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요기요’

는 국회 출신 보좌관들과 노동전문 변호사들을 뽑았다. ‘요기요’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국회 출신, 심지어 진보운동권 출신들을 영입했다. 이들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웅은 녹색당에 수천만 원의 후원을 하기도 했는

데, 아쉽게도 녹색당은 타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 악랄한 별점 시스템에 대해 단 한 번

도 입장을 낸 적이 없다. 기본소득당 역시 연일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는 모두 노동에 대한 입장을 생략한 우파적 기본소득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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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는 허구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 혁명은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이다. 그의 생각이 담긴 저작 제 4차 산업

혁명을 읽어보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결정적 차이를 확인하기 힘들다. 초연결사회와 네트

워크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소개하는 기술적 진보들 역시 부분적인 변

화들일 뿐이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는 기술주의적 입장에서의 변화들은 오히려 금융자

본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변화로 읽어내는 게 적절하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변화들은 90년

대 IT 버블의 잔해 위에서 세워졌다. IT 버블 당시 만들어낸 인터넷 기술과 인프라들이 이후의 초연결 

사회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 토대다. 이 위에 현금이 흐르면서 좋은 말로는 초연결사회, 나쁘게 보면 

감시자본주의가 탄생한다. 그 계기가 2008년 경제위기다. 제로 금리 시대가 열어준 투기자본들은 이윤

보다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플랫폼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에 뿌려졌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위기 이후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재조정되는 현상에 가깝다. 자율주행이니, 로봇배달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의 개발이 아니라, 아직 실용화되지 않아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데이터 수

집과 실험적인 노동을 위한 기술종속적인 노동이 늘어난다. 정작 중요한 제조업분야의 자동화 기술은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1만 명당 710대로 8년

째 세계 1위다. 기술혁명이 미래에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하지만, 자동화와 스마트공장은 이미 진행

되고 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유럽 등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

는 다른 선진국들은 로봇 기술을 노동과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자들의 보호가 강하기 때문이다. 당연히도 이런 흐름이 지속 가능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술발

전으로 자동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노동자들의 안전과 업무강도 하락 등에 활용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 발전은 일자리를 없애고, 괴로운 노동에서 인간을 해방

시킬 테니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기술결정론적인 믿음은 현재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적절히 개입할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 오히려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자 보호대책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 노동현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한 토론의 

시간과 인간을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준다.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이라 불렀던, 약 100여

년간 이어진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의 폭동은, 20세기 노동조합과 노동법 사회보험과 사회복지라는 

진보된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본소득과 기술 노동을 둘러싼 긴장은, 생산력주의에 빠진 맑스주의 논쟁, 세계화 논쟁, 최근‘가

속주의’ 논쟁을 통해서 반복 재현된 오래된 이야기다.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이 해방을 가져다준다는 가

속주의 담론은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를 지지할 수 있다. 이에 반발하여 가속주의 내에서도 기

술발전이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좌파적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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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알려준, 부스러기 노동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허구적 언사와 달리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코로나19다. 생산이 중단되

었는데, 먹고는 살아야 한다. 이들이 몰려드는 일자리가 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니 새벽 5시에 전화

가 들어와 있었다. 급한 일인 것 같아 바로 연락을 했다. 코로나로 일감이 줄어든 특고노동자가 배달 일

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불안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다. 사고 영상, 높은 보험료, 모든 책임

을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 무섭다고 했다. 근로자 신분인 패스트푸드에서 먼저 일해보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최저임금 수준이라 돈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분은 플랫폼 노동인 배달일의 문제를 너무나 익숙

하게 알고 있었다. 그 자신이 특수고용노동자인 정수기 점검 관리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기존 근로자 일자리를 대체한 일자리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화물 기사들이었는데, 고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프리랜서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노동자들

이다. 자본은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외주화시키는 것으로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비정규직조차 쓰기 아깝다.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매출 감소나 경기후퇴에 대한 위

험 부담, 사고의 위험 부담, 사회적 비용의 위험 부담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특수고

용노동자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실시간 배달서비스나 번역 교정교열까지도 

플랫폼을 통해 일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방금 전에 들어온 배달을 수행하기 위한 배달원을 전단지

를 뿌려 구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앱을 통해 구하기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다.

AMT에서는 과거 인형에 눈을 붙이는 것처럼, 인공지능학습을 위해 사진 속 물건에 이름을 붙이는 

부업이 늘어나고 있다. 1개의 사진에 10개 정도의 이름붙이기를 5장 정도, 그러니깐 약 클릭질 50번을 

하면 50원 정도를 번다. 일감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 매크로를 자체 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버 

노동자들은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했다고 믿는 대출받은 자동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계를 해

결하고 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일감을 던지고, 먼저 사냥을 한 다음 성과급을 받는 형태의 노동은 

늘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자본의 오래된 욕망인 성과급 체계를, 건별로 수행하게 만들고, 별점으로 평

가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꿈을 플랫폼 기술이 실현시켜줬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사

라지지 않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대체되고 재배치된다.

코로나19로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위기에 몰렸다.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의 깃발

을 든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제 성공 여부는 의심을 받았다. 반면 배달서비스와 물류는 호황이다. 그런

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이 스마트한 물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다. 쿠팡 물류창

고 노동자들은 마스크 한 장 받지 않고 일한다. 마켓컬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원치 않으

며, 일하다 생기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지겠다는 서약서를 쓴다. 쿠팡 노동자들은 과로사하고, 배달 라이

더들은 사장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일하다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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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의 이슈 2 :  코로나19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

노동 없는 기본소득 논의를 우려한다.

그러나 플랫폼이라는 멋진 새 이름을 단 이들 노동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 다시 일터로 향한다. 이

들 노동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단가는 내려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월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많아

도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이 대안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

한 노력, 노동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노동법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기본소득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이들의 1차적 필수 안전망이다. 당장의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편적 복지가 전무한 한국사회에서 적어도 아프면 일용직 노동이라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게다가 그 정치적 효과는 어마어마하며, 사회적 연대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박원순의 기본소득 vs 고용보험 같은 해괴한 이야기는 오히려 무시해도 좋다. 논리가 아닌 것은 논

파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낭비다. 전 국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체험한 지금, 기본소득 진영에 기회가 왔

다. 기본소득 백가쟁명의 시대에, 기본소득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달성하려 했던 목표를 되새

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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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 

오준호

논픽션 작가

-  ‘재난기본소득’ 쏘아올린 

   윤형중 연구활동가

“우리에겐 
‘오늘을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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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이 무섭게 퍼지던 올해 2월 말, 가게는 문을 닫고 기업은 라인을 세웠고 거리엔 발걸음이 끊겼다. 감

염의 공포가 공기처럼 스며들었다면 생계 위기는 갑작스런 땅꺼짐처럼 삶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재난을 당한 국민에

게 정부가 생계 지원을 하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 요구는 처음에는 실업자, 영세점주, 저소득 가구 등을 지

원 대상으로 지목했으나 곧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로 발전했다. ‘재난기본소득’이다. 

코로나 기본소득, 일시 기본소득 등으로 제시되던 이 아이디어는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재난기본소득을 검

토해보자”라는 칼럼을 미디어오늘에 게재하면서(2월 26일) 분명한 이름을 얻었다. 이어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이 

가세해 재난기본소득 논쟁이 불붙었다. 

그 뒤는 모두 아는 대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등의 이유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100만 원(4인 기준)의 정부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4·15 총선 직전에 전체 가구에 지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비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일회성 지원이지만 한국에서 최초로 국가가 전체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

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조금은 보여주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주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나서는 것으로 이어졌고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동시에 ‘기존 복지 강화’가 

우선이라는 기본소득 반대론의 목소리도 커졌다.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윤형중 씨는 최근 LAB2050을 퇴사해 독립 연구자로 지내고 있다. 윤 연구자는 작년(2019) 10

월에 LAB2050이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연구 보

고서의 공동 저자이다. ‘국민기본소득제’는 2021년부터 월 30만원 또는 월 40만원의 기본소득 제도를 새로운 세금 신

설 없이 기존 세금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기본소득제 모델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BIKN)가 제시한 여러 모델과 함께 기본소득 논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윤형중 연구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오늘을 위한 기본소득’이다. 오늘을 위한 기본소득이라는 문제의식은 국민

기본소득제 모델 발표와 재난기본소득 제안에도 녹아들어가 있다. 윤 연구자를 만나 재난기본소득 국면이 지나간 지

금의 소회, 그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5월 23일 홍대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지금은 LAB2050을 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을 어떻

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 제 정체성을 연구활동가라고 설명하면 어떨까 고민하

고 있어요. 액티비스트 리서처activist researcher. 학계의 정규 

코스를 밟지 않았지만 활동가로서 경험한 현장의 문제의식

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려는 사람들을 뜻해요. 저는 정책 연구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책연구활동가라고 할 수도 있

고요. 

한국 사회는 소속을 묻는 분위기가 많아서 소속이 없는 사람

은 자기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연구활동가라는 정체성은 참신하게 들립니다. 성장 과정을 

소개해주시겠어요?  

- 1983년생이고 어릴 때 서울에 살다가 네 살부터 아홉 

살까지 경남 창원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삼미특수강에 다니

셨거든요. ‘삼미 슈퍼스타즈’라는 야구팀으로 알려진 그 삼미

입니다. 그 회사 공장이 마산, 창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

울로 올라와서 송파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죠. 청소년 때

는 학교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1990

년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감정이

입이 돼요. 학교는 왜 정글 상태에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지. 정글에서는 주먹 센 아이들만 신나고 나머지 애들은 숨죽

이고 살죠. 저도 그런 존재감 없던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계

속 이렇게 살면 우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막판에 공부

를 열심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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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10대 때 IMF 위기를 통과했네요.  

- 아버지도 그때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다행히 중소기업

으로 잘 연착륙 하셔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

요. 고등학교 때 수학은 조금 재미있어 했고 책 읽기는 좋아

하지만 영어는 잘 못했는데, 당시엔 수학 좋아하고 영어 못하

면 이과에 가야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이과에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의대를 지망하는데, 저는 그쪽에는 관심이 없

었어요. 또 순수과학 공부에도 큰 관심이 없으니 공대에 가

야겠다, 이 정도 생각이었죠. 그래서 금속공학과 02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대생이지만 결국 기자로 진로를 정하셨죠. 

- 공대에 가서도 전공보다 사회과학과 역사에 관심이 많

았어요. 도서관에 가서 100년 전 신문 원본의 마이크로필름

을 찾아 읽는 등 남이 시키지도 않은 걸 탐구하면서 희열을 

느꼈어요. 학보사(영자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자가 되

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특히 경제 분야 기자가 하고 싶어서 

경제학을 부전공했고요. 기자를 하고 싶은 이유가 무언가 의

미 있는 기여를 하면서 세상에 대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

면서 밥벌이도 되는 직업이었으면 했거든요. 막상 기자를 해

보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고 생계도 나름 유지하지만 

진득하게 공부를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매경이코노미》, 《TV조선》을 거쳐 《한겨레》 기자로 오래 일

하시다 2018년에 LAB2050 연구원이 되셨죠. 개인사는 뒤

에 또 여쭙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보죠. 

재난기본소득이란 날갯짓이 
날씨를 바꾸다

《미디어오늘》에 2월 26일에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라

는 제목으로 기고하셨고, 그 뒤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뜨거

웠잖아요. 지난 3개월을 돌아보시며 소회를 말씀해주시면?

-그러고 보니 3개월 밖에 안 되었네요(인터뷰는 5월 23

일에 이뤄졌다). 엄청 긴 시간이 흐른 듯합니다. 이 논쟁에 참

여하면서 두 가지 도그마를 깨고자 했어요. 그 도그마는 첫

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정부가 국

민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논쟁에 참여하셨는데 성과는 있었다

고 봅니다. 우선 재정 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대해 보면, 상

식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위기에 대응하려고 유지하는 거잖

아요. 정작 위기가 왔는데 재정 건전성만 고집하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선 한국의 재정 건전성 지표가 국제 비교를 

했을 때 불건전한 수준인가. 그리고 경제 위기 국면에 정부

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그렇지 않

음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정부 역할은 경기의 진폭을 줄이

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하

는데, 경기가 나쁠 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죠. 이때 돈을 안 쓰면 잠재성장률이 낮아

져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집니다. 반대로 정부가 빚을 지더라

도 그것으로 GDP를 늘린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은 유지되

는 거죠. 재정을 투입한 순간에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지만 

경기 회복과 더불어 지표도 회복돼요. 주류경제학도 하는 얘

기인데, 논리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굳어진 것 같아요. 그걸 

깨는 역할을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했

다고 봐요. 

정부가 현금을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면 안 된다는 도그마도 

깨어졌죠. 

- 그렇죠. 전문가 집단, 특히 경제학자들은 재난기본소득 

논쟁 초기에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먼저 문제 삼았습

니다. 보편 지급이든 선별 지급이든 가계에 현금을 직접 지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재정승수가 낮다’는 게 근거였죠. 

지금까지 경제 위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산업은행이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

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투입함으로써 사실상 현금을 바로 지

원하기도 했죠. 왜 기업을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몇 천억, 몇 

조를 쓰면서 개인에게는 그러지 않는가, 비판이 거셌습니다.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이 재정승수가 낮다고 인정하더라도 

지금의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정승수 높은 재정 정책만 수행

할 수는 없잖아요. 재정승수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 토목 공사

인데, 토목 공사한다고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무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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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다음엔 다 주지 말고 선별 지원하자는 논리가 나왔

습니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다

면서요. 하지만 이 논리는 ‘보편 지원하고 추후에 선별 회수

하자’는 주장으로 반박되었죠.

이번 재난기본소득 논쟁의 결과,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지형이 

좀 바뀌었다고 판단하세요?

- 그동안 검찰이나 국정원에 비해 ‘모피아’라고도 불리

는 재정 관료 집단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덜 비판받았어요.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논쟁,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할지에 대한 논쟁에서 재정 관료들의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

러났죠. 그들은 청와대, 여당, 국회에 의해서도 쉽게 통제되

지 않은 집단이라는 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가구의 70%

까지 줄 거냐 100% 다 줄 거냐 가지고 싸울 때 그 재원 차이

가 고작 3조 원이었어요. 3조 원이 재정 건전성의 결정적인 

기준처럼 된 것은 코미디예요. 여태까지 어떤 재정 관료도 재

정 건전성의 결정적인 금액이 3조원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

었어요. 이건 사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그거겠

죠. 이번에 저쪽이 밀린 건데, 마냥 물러서진 않을 거고 곧 반

격을 할 거예요. 재정을 둘러싼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텐데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윤 연구자님도 주장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위기 국면에 선별

하느라 시간을 버리지 말고, 일단 보편 지급하고 추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환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

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나서는 선별 환수에 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 선별 환수에 대한 논의가 저는 기존 세제의 소득 역진

적 감면·공제 제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했

어요. 인적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를 없애는 방향으로요. 그런

데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하죠. 기존 세제 내에서 환수하려면 

재난지원금을 과세소득화하면 돼요. 받은 지원금 그대로 기

존 소득에 얹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건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실질적인 선별 환수는 어려워요. 그

래도 선별 환수를 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 어떻게든 해 봤으면 

해요. 하지만 기재부에서 절대 안 하려고 하죠. ‘줬다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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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복지는 세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다’는 식으로 말하

면서요. 하지만 영국의 아동수당은 고소득자에게 지급한 아

동수당을 정부가 환수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기재

부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과세소득화 모델을 만드는 건 그

리 어렵지 않은데도 기재부는 고집을 부리죠. 

진보 진영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대해 ‘기본소득이 아

닌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른다’며 비판하는 분들이 있었습

니다. 

- 저도 비판을 받았는데,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붙이는 바

람에 관료들의 우려를 자극해서 긴급한 정책 추진이 늦어지

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재난에 대응하는 현금지급 

정책을 일컬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인 데 대해서는 

여러 글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불완전한 기

본소득인 것은 맞는데,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이는 바람에 

정책 결정자들이 반대하게 되어 정책 추진이 늦어졌다는 비

판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이나 기획재정부 관료

들이 실제로 기본소득이 너무 싫어서 재난지원금을 지체했

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보다는 재정 건전성 집착 때문에 

늦어졌다고 봐야죠. 

재난기본소득 논쟁에서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 논쟁의 국

면으로 가고 있는데, ‘복지국가론’을 지지하는 학자들 가운

데 기본소득을 격렬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 근거

의 핵심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모두에게 주면 정작 필요한 사

람에게 줄 수 없고, 그래서 기본소득은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비판하는 분들 말씀은, 돈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완벽한 사회복지체계를 만들면 빈곤은 없어지

는데, 기본소득이 그런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방해된다는 거

죠. 그분들 말씀대로 완벽한 복지가 작동해서 힘든 사람이 없

는 사회가 온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증세에 동의를 구

할 수 있느냐.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증

세를 전제하고 계신데 그분들 방식으로 그만큼 증세가 안 될 

것 같아요. 코르피와 팔메Korpi & Palme의 재분배 역설에서 

보듯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주장하면서 증세에 국민의 동의

를 구할 수 있을까요? 또 그분들이 말하는 완벽한 복지체계

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제가 연구소를 퇴사하고 지금 구직

급여를 신청할까 고민 중인데, 좀 애매해요. 일단 제가 그만

두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연구소 대표가 제게 서울에

서 근무할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건 힘들다고 했어요. 이건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

적 퇴사인가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복지 시스템에서는 더 힘든 사람을 지원

해야 하니 최대한 엄격하게 선별해야겠지요.  

- 저는 그래도 원고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상대적으로 나

은 처지이니 제가 비자발적 퇴사자인 것처럼 해서 구직급여

를 받지 못하도록 걸러내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구직급여를 

못 받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글도 쓸 수 없으면 4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허덕이겠죠. 이처럼 복지체계는 언제나 빈틈이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제

도로서 기본소득을 병행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어

느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죠. 반대하는 분들은 재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그 재원을 모두에게 줄 것인가 필요한 사람만 

줄 것인가로 논의를 한정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당초 의도했던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은 ‘재난을 계기로 시행하는 기본소득’이

다. 이 개념은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을 충족하고 정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회성 수당이란 점에서 불완전한 기본소

득이라 볼 수 있지만 향후 세재 개혁을 통

해 정기적 (지급을 위한. 인용자) 재원을 

확보하면 정기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

했다(윤형중,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이

유｣, 󰡔《복지이슈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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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재원을 모두에게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다르게 세금 걷어 확보한 돈으로 본다면 접근 방

식도 전혀 달라집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줄 때 복지 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저도 복지국가론 입장에서 기본소득 반대하는 분들이 복지 

재원이 딱 이만큼 정해져있고 이걸로 나누면 무엇이 효율적

인가 하는 질문만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결정에 따

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인데. 

먼 미래에 앞서 
오늘을 바꾸는 기본소득

2019년 10월 28일에 LAB2050에서 ‘국민기본소득제’를 발

표하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5개월간 공동 연구하시

며 발표를 준비하셨죠. 여기에 담은 문제의식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이라는 발표였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 월 30만 원(2021

년), 최대 월 65만 원(2028년)을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기존 

세금 제도를 손질해 바로 시행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내용입

니다.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인 것은 맞는데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이 항상 마지막에 남았죠. 

당장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 이에 답한다면 더 진전된 기

본소득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앞에서 재난기

본소득 논쟁에서 염두에 둔 목표를 말했는데, 국민기본소득

제를 발표할 때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

째 목표는 기본소득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하나로 묶는 효

과적인 정치 기획이며 또한 효율적인 재분배 방식임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기본소득을 계기로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기

본소득으로 증세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증세를 통해 더 넓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죠. 

국민기본소득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셨죠.

- 정치란 기본적으로 사회 집단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인데, 지금의 정치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모호하게 말

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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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득을 얻는지 명확한 제도죠. 고소득자가 아니라 중산

층과 저소득층의 이익이 커지니까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

면서 그들이 자기 이해에 맞게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새

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공유부 배당’으로서 강조하는 입장이 

많이 제기되었죠. 그런데 국민기본소득제 발표는 그런 의미

보다는, 아무래도 기존 세금 제도와 재정 운용 방식을 개혁하

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활용하자는 주장이셨죠.

- 국민기본소득제 연구는 제가 고민하던 주제와 맞닿아 

있었어요.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미 조성 목

적을 상실했는데도 존속되고 있는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역진적 조세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문제의식으로 답답하던 가운데 기본

소득을 접하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런 문

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되더라고요. 가령 신용카드 소득공제

는 부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적 제도인데도 폐지하기

가 쉽지 않습니다. 적은 혜택이라도 받으려는 저소득층이 있

으니까요.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그 재원으

로 기본소득을 주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큰 혜택을 

얻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 세금 제도의 원칙에 

가까이 가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처럼 기본소득

을 증세 촉진의 수단, 세금 제도를 누진적으로 만드는 수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수단으로 주목합니다. 물

론 시민의 권리로서 기본소득,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기본

소득,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하

지만 이런 의미의 기본소득은 중장기적 과제라고 보죠. 저는 

기본소득을 현실의 세금, 재정, 복지 제도와 연계해서 도입하

면 바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의

미의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권리로서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

의 기본소득 논의도 더 활성화될 겁니다.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고, 윤 연구자님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접근법이 기본소득 운동을 더 업그레

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 연구자님은 ‘오늘

을 위한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계시죠?

- ‘일자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소멸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실업률이 솟구치는 건 아니에요. 질 낮은 일자리는 더 늘어나

고 있죠. 일자리 소멸과 상관없이 현재의 세제를 개편하고 분

배 체제를 개선하는 기본소득, 즉 오늘을 위한 기본소득을 해 

보자는 거죠. 오늘을 위한 기본소득을 시작하면 앞으로 인공

지능에 의한 기술 실업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미래

가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가 세금을 거

두고 나누고 있는 방식은 조정해서 현재의 불평등에 대응해

야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 오늘의 현실을 개선하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을 출간하려고 해요. 책 제

목도 ‘오늘을 위한 기본소득’이라고 일단 정했고, 늦어도 여

름까지 집필을 끝내려고 해요. 

미래의 일자리 소멸을 위한 기본소득이 아닌 오늘을 위한 기

본소득을 하자, 설득력이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면 세제의 불공정성 등을 개혁하면 되지 왜 기

본소득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소

득이 하나의 수단이라면 수단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 그냥 세제 개혁하자고 하면 정부 불신, 세금에 대한 불

신 때문에 잘 안 되겠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내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쓰인다는 걸 설득하려면 기본소득이 기존 선별

복지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지금의 세금 제도는 너무 복잡해 

아무도 자기 세금을 제대로 계산 못해요. 어떤 세무사의 컨설

“일자리 소멸과 상관없이 현재의 세제를 개편하고 분배 체제를 개선하는 기본소득, 즉 오늘
을 위한 기본소득을 해 보자는 거죠. 오늘을 위한 기본소득을 시작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 실업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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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받느냐에 따라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도 천차만별입

니다. 백지 상태에서 제도를 설계한다고 가정하여, 현대인의 

경제활동에 걸맞은 세금 제도와 복지 제도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같은 복지 체계와 세금 제도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기본소

득과 결합된 세제를 원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거둬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심플한 제도니까요. 복지 제도도 심

플해지죠. 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고,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가 함께 가면서 세금과 복

지가 전반적으로 심플해진다, 이런 내용을 책의 서두에 넣으

려고 해요.  

노루가 노는 제주에서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는 것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특종보다는 구조에 천착하는 기사를 

쓰려 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자 활동을 하시며 특히 문제의식

을 가진 것이 있다면요?

- 특히 정치에서 정책과 공약의 위상이 너무 낮은 데 대

해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정치 분야에서 정책 전문 보도를 

제대로 해보자는 제 문제의식을 책으로 썼는데, 󰡔『공약 파기』

󰡕(알마, 2017)라는 책이에요. 2쇄는 못 찍었죠. 의미 없는 짓

을 한 건가 생각도 들지만, 정치 저널리즘을 제대로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정치 저널리즘이 정책 저널리즘으로 

바뀌어야 해요. 경마 중계처럼 파워 게임에서 누가 이겼는지 

보도하는 것이 정치 저널리즘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책

을 통해 정책 저널리즘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죠. 여전히 정치 저널리즘은 경마장 식이고요. 국회 

상임위에서 정책 논의가 많이 이뤄지는데, 언론사 정치부는 

상임위를 취재를 안 해요. 맨날 최고위원회라고 정당에서 아

침마다 여는 회의를 취재하죠. 거기서는 정책을 논하지 않고 

김종인이 뭘 했고 윤미향이 뭘 했고 하는 현안 얘기만 하죠. 

정치부 기자들은 담당 상임위는 없고 담당 정당만 있어서 최

고위원회 회의와 의원 총회 쫓아다니기에 정신이 없어요. 저

는 상임위를 챙겨야 한다, 상임위 중심으로 정치부가 재편되

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신문사 내에서도 정책에 대한 열정으로 언론을 바꿔보려고 

하셨군요.

- 선배들도 제 얘기를 듣고 ‘네 말이 맞지’라고 해요. 《한

겨레》󰡕에서 제가 항상 막내였거든요. 한동안 인원을 뽑지 않

아서 기자 9년차, 10년차일 때도 거의 막내였어요. 아무리 진

보적인 매체라고 해도 후배가 하는 말은 힘이 없잖아요. 제가 

한 20년차 기자가 됐을 때 회사에서 사람을 모아 정책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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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걸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성실하고 능력이 

있다는 걸 이 안에서 10년 정도 더 입증해야겠구나 싶었어

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또 10년 뒤에도 내 열정

과 문제의식이 그대로일까, 그러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고

요. 

그런 문제의식으로 연구자, 연구 활동가의 길을 택하신 거로

군요.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기자를 하셔서 그런지 글쓰기가 

정말 왕성하시더라고요. 각종 기고에 SNS까지 적극적으로. 

- 좀 민망한데, 사실 그리 영향력 있는 필자도 아니고 글

을 빠르게 잘 쓰는 편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문

제의식을 표현하면서 또 거기에 꾸준히 천착하는 방식의 글

쓰기이긴 합니다. 또 앞으로 4인 가족의 생계 수단이 글쓰기

일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작가님처럼 책 쓰기에 집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책이 빨리 한 권 나와야 그걸 기반으로 

뭔가 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오늘날의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나오면 주목을 받을 것 같네

요. 재난기본소득 이슈를 넘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거

워진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지, 여러 반론에 대한 대답은 무

엇인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요.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점

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을 

듯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 코로나19는 재난이지만 그 대응책으로 긴급재난지원

금이 지급되고 전국민 고용보험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굉장히 반가워요. 대개 위기 이후에 오는 세상은 구조적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사회에

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많아졌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엔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졌고요. 이번엔 좀 달

랐으면 해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

해, 위기에 잘 대응하는 것에 더해 구조적 문제까지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죠.  더 나은 세계가 되려면 지금보다 세

금을 더 내어 보다 넓고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죠. 세

금 올리고 복지를 늘리면 나라 망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지

만,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 강화하고도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

고 나라를 잘 유지하잖아요. 안전이 보장된 사회에서 사람들

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최근 

이슈인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말하자면, 고용보험이 완벽한 

복지는 아니지만 실업 안전망인 건 사실이고, 비정규직 노동

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실업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복지 과제 중에서도 우선순위인 

과제이고 기본소득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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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제주도에 가신 이

유는 무엇이고 연구자로서 제주도 생활의 좋은 점은 무엇인

가요?

- 제주도에 내려간 건 작년(2019) 5월입니다. 이주한 이

유는 여러 가지인데 한 마디로 하면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해

서죠.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로 

만족할 만한 주거 공간, 놀이터나 공원, 편의시설을 갖춘 곳

을 찾기 어려웠어요. 제주도는 서울을 오가는 교통비를 감안

해도 주거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자연환경과 육아환경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제주가 좋죠. 문제는 제주에 살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일하던 연구소에서 일주일

에 이틀만 서울에 출근하면 다른 날은 제주에서 원격 근무를 

하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서울에선 항상 의기소침했던 아이

들이 제주에 와서 굉장히 밝고 활달해졌고 자연에서 뛰놀며 

살고 있어요. 저는 연구 보고서를 쓸 때 아내와 아이들과 함

께 한라산 자락의 숲에 가곤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거기서 

뛰놀거나 캠핑하고 전 그 옆 벤치에서 작업을 했죠. 국민기본

소득제 보고서 마무리하던 곳도 절물이란 숲인데, 보고서를 

쓰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니 옆에 노루가 와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이겠죠. 

내가 사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는 함

씨 성을 가진 할머니가 덕을 베풀었다는 

설화에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한다. 함씨 

할머니는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돌을 날라 

다리를 놓고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모진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자 죽을 쒀

놓고 돌을 날라온 사람에게 죽을 나눠줬다

고 한다. 그 결과 동네에는 다리가 생겼고 

누구도 굶어죽지 않았다. 나는 함씨 할머

니의 덕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구현하고 싶

었다(윤형중, ｢제주에서 기본소득을 연구

한 이유｣,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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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이사 조성희‧신종화와의 대화

인
터
뷰

결코 낙관주의적이지 않은 희망 
기본소득

인터뷰어 
류보선
문학평론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2020년 2월 22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제8차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역사상 처음 있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신종화, 조성희 전임 이사에 대한 공로패 시상식. 조성희, 

신종화 두 분은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발군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던 분들로, 어느 순간 기본소득이

라는 진리의 빛에 이끌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연을 맺기 시작한다. 두 분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이미 내로라하는 전문가였지만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배우겠다는 일념 하에 기본소득아카데미에 

학생 신분으로 참여, 기본소득을 그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자기화한 분들이다. 이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두 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충실한 기본소득의 전도사 역을 자임해왔다. 뿐만 아니라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016년 제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대회 등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오늘

날을 이루는 데 큰 발판이 된 행사들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뿐인가. 신종화 전이

사는 행정학 전공자로서의 깊이 있는 이론을, 그리고 조성희 전이사는 중견기업의 CEO로서의 생생

한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단단한 이념적 토대를 구축하

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2020년 계간󰡔《기본소득》󰡕 ‘화제의 인물’ 코너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역사의 산 증인인 

조성희, 신종화 (전)이사를 찾기로 했다. 원래 세 사람이 모여 좌담을 하기로 기획되었으나 일정상에 

문제가 생겨 조성희 이사와는 2020년 5월 29일 조이사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대담의 형식으로, 신종

화 이사와는 2020년 5월 31일, 6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필담으로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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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여 나의 근황은 편안하다’

잠시 처음에 스쳐갈 듯하더니 도대체 멈출 기미가 없다.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근황을 소

개해 주신다면? 

- 코로나 상황인데도 다행히 우리 회사는 어려움 없이 잘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편안하게 있다. 

편안하게? 뜻밖이다.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로서 기본소득 운동에 참

여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의를 쫓아가고 하는 것들이 때

로는 벅차기도 하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기본소득 운동이 그

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 싶어서 굳이 나까지 더 무리

해서 억지로 쫓아가면서까지 안 해도 되는 상황처럼 느껴져

서 잠시 쉬자 하고 있다. 사실 요새는 책도 별로 안 본다. 나이 

들다 보니까 더 이상 공부하는 것도 피곤하고 해서 이제는 편

하게 살자, 그런 맥락에서 모든 걸 편하게 세팅을 하고 가고 

있는 중이다. 회사 일도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 안 하

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인식과 여러 가지 판단 가지고 하

고 있다. 기본소득 이사회에서 빠진 것도 나를 편안하게 하자

는 그런 의도가 제일 강했는데 잘한 일 같다. 코로나 상황으

로 사회 전체가 불확실한데 다행히 회사가 불경기라든가 여

러 가지 애로사항에 휘둘리지 않고,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겠

지만 오히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잘 되는 타이밍을 맞

이하고 있다. 

가장 혁신적인, 

그래서 다다르기 힘든 꿈, 

기본소득
조성희 (전)이사와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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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도래와 기본소득 리부트, 그리고 나
 

코로나 19가 모든 영역의 모든 이동을 어렵게 해서 렌터카 

업계가 많이 힘들겠구나 걱정하며 왔는데, 다행이다. 코로나

19 멀게만 느껴지던 기본소득이 갑자기 우리 생활 속으로, 

일상곁으로 확 들어와 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까지 기본소

득을 미래의 핵심 정책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오

랜 기간 동안 아무 반향도 없는 기본소득 운동을 고독하게 펼

쳐오신 입장에서는 감회가 새로울 법한데……

- 그 얘기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좀 있다. 기본소득아카

데미에 참여하기 1~2년쯤 전에 성공회 대학 NGO 대학원에

서 정치경제학 전공을 하며 맑시즘 공부를 시작했다. 그때 공

부를 하게 된 계기가 사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되는 차여서 나

야 충분히 부자도 됐고 사업도 잘 되는데, 직원들을 보니 은

근 걱정이 됐다. 저 친구들이 당장 먹고 사는 건 급여를 받으

니까 해결이 되는데 노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

각을 한 거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나중에 노후 문제나 취약계층들에 대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겠다 싶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

만의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

했다. 직원들 인건비라는 건 항상 그래 왔고 맑시즘도 그것에 

대해선 이견을 달지 않듯이 사회적 평균 급여를 주는 게 당연

한 건데, 사실 평균 급여라는 게 노후까지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고 당장 생산력을 유지해 가는 수준인 거다. 그러니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건 한 기업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가 나서서, 사회가 나서서 어떤 구조를 

만들고 조직해야 하는 문제구나 판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

공회대에 가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인식과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다. 

그렇게 1년 남짓 NGO 대학원에서 정치경제 전공을 하

는 와중에 연결이 되다 보니 곽노완 교수랑 금민 선생이 주축

이 된 기본소득아카데미에 대한 공지를 접했다. 내가 생각할 

때 복지국가 논의가 나름대로 다양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국가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

드된 차원의 논의일 수 있겠다 싶었다. 내가 느끼기에도 사회

가 참 다원화돼 가면서 틈새를 계속 찾아서 해결해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 항상 틈새에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

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그 당시는 기본소득 논의의 가장 초기 단계고, 영

향력도 거의 미미했던 단계니만큼 이런 때에 기본소득 운동

에 참여하면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판단했다. 그 당시 기본소

득아카데미 수강생이 5명밖에 안 됐었다. 곽노완 교수랑 금

민 교수 둘이 주관하지만 수강생이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아

주 작은 시작이지만 나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시

작 단계에 힘을 보태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소득

아카데미 몇 달간을, 12회강인가 했다, 열심히 참여했다. 그

때는 사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출범하기 1~2년 전이었

다. 거기서 논의를 계속하면서 세미나 같은 것도 참여하고, 

심포지엄, 곽노완 교수가 주관한 심포지엄에도 참여하고, 브

라질인가 해외 컨퍼런스에 같이 가기도 했다. 해외 컨퍼런스

에 참여한 걸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발

족을 시키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우리가 기본소득네트워

크를 발족시키기 전에 일본에서,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열린 

창립총회도 구경도 가고, 최광은 대표랑 가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시작은 하자 하는 논의 끝에 자연스럽게 기

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요즘 상황에서 논의가 활발해진 것에 대해서 제 느낌을 

얘기하자면 진짜 점점 갈수록 기본소득이 더 값어치가 있게 

느껴지고 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끌고 갈 수 없는 구

조다. 근데 사회복지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에게 무조건 해고하지 말아 달라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

조인데, 그건 결국은 기업과 근로자를 다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무슨 수를 써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

게 해줘야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

아줘야 하는데, 고용유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인은 국가가 

안전망으로 떠받쳐주고 기업은 소신껏 알아서 최선을 다해

서 생존전략을 짜게끔, 그런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 사실 

한 기업이 망가지면 그 기업이 수십 년 동안 형성해 온 인프

라나 선진국의 발판인 거고 토대가 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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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낭비되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낭비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을 정확히 이해해서 국가는 개

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기업

은 최선을 다해서 기업의 생존구조를 짜내야 된다. 그런 면에

서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기본소득이 진짜 가장 

합리적인 대책, 해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일찍 의미 있는 길로 접어들었

구나’ 하는 소회가 있을 수 있겠다. 

- 지금도 기본소득을 정답이라고 100% 확신하지 못한

다. 엊그제도 이재명 지사랑 이원재 대표랑 이상이 교수랑 양

재진 교수랑 대담하는 걸 봤다. 사실 내가 이상이 교수의 ‘복

지국가 소사이어티’에도 후원을 하고 있다. 오히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보다 먼저 후원을 시작했는데 그걸 지금도 같

이 하고 있는 이유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기본소득을 반

대하는 쪽인데도 후원을 하는 이유가, 이상이 교수님과도 가

끔 대화를 나누긴 했는데, 기본소득도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

의 스마트한 길인 거지, 100% 정답일 수만은 없다는 생각 때

문이다. 기본소득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데다 기존 기초

생활보호 저소득층에게 타겟팅 돼서 지원되던 게 완화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넓게 깔다 보면 깊게 

못 까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듯이, 그런 면에서 이것이 항상 

서로 간에 보완적으로 조정이 돼야 하지 어느 하나만 답이라

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이 다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있

어서 경쟁적으로 노력해서 결국은 가장 적절한 선에서 조정

하고 타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둘 중의 어느 하나,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것 먼저, 이렇게 대

립할 게 아니라 두 정책이 서로 만나서 기본소득을 넓게 깔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총체적이고도 구체

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 모든 걸 한꺼번에 폐지하고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과도기적으로 서로 간에 조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하나의 제도라는 걸 구축하는 데는 항상 수십 

년도 걸리고 백 년 이상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과정을 생각한

다고 하면 양쪽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1~20% 낮은 수준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우선은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는 맥락에서 그걸 한편으로 

깔고 가고 그러면서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이걸 저쪽으로 옮

겨갈지, 저걸 이쪽으로 옮겨올지 계속 미세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수십 년에 걸쳐서 가야 될 거라고 본다.

 

상황이 위급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한데 기본소득이 안착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거나 보나? 

- 수십 년 걸릴 거다. 

조화로운 나라를 꿈꾸는 기업인이 
기본소득을 만났을 때

기본소득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나 과정은 이미 말씀해 주셨

고, 처음 기본소득을 만났을 때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들어

보고 싶다.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이건 뭔가 되겠구나 하는 느

낌이었나? 

- 처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과 만났을 때 그것의 가능

성에 대한 느낌은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강렬했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

려 같은 것이 같이 있었다. 기본소득이 시행된다고 하면, 그

것도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실

현된다는 건 공산주의 혁명보다 더 과격한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과격하기보다는 혁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수

단을 국유화하는 공산주의는 권력 집단들의 권력의 자의적

인 행사에 따른 엄청난 비효율과 분배 구조의 왜곡의 여지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도 사회주의 역사에서 그런 것들이 심각

하게 자행됐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그야말로 생산수

단의 사적 소유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생산성을 그대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걸 유지하면서도 소득만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으

로 생산성도 높이고 분배 정의도 구현할 수 있는 풀이다. 다

만 이때 기본소득 금액이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액이 얼마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본소득은 나이브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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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은 사회복지냐, 아주 강력한 사회복지냐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성공해서 제대로 간다면 공산주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데 기본소득은 너무 강하고 혁신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

게 가기는 어려울 거로 봤다. 기본소득 제도가 강하게 간다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

의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은 다른 사회

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절박함이 적어지면 그만큼 경쟁

에서 밀릴 수 있다. 이는 이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에

서도 확인한 바다. 자본주의는 절박함을 갖고 앞서 나가기 때

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그 체제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는데, 전 세계가 같이 기본

소득 국가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강한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

되면 우리 사회와 다른 사회 사이에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

다. 그것을 생각하면 충분하고 강한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있

어서 너무 앞서 나가기도 쉽지 않은 맥락이 있다고 본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되었

다고 말씀하셨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더 극단적인 이윤 

추구, 사업 확장 등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닌

가. 그런데 오히려 가장 강력한 분배 정의 제도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뭔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

의 이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나? 

- 그렇다. 대학 다닐 때 연극반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학

생운동 하고도 항상 인벌브가 돼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혼신의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인 여건이었다. 나한텐 먹고 사는 게 중해서, 부양하는 분들

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스탠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맥락이 

있었다. 사업하고 나서 10년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는 사업

하는 사람들의 맥락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렇다면 나는 다른 길을 가자 다짐했다. 

사실 탈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선진국에서 기

업하는 사람들 마인드 하고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마인드 간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 나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텍스 문제는 법에 딱 맞게 최선을 다하

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워낙 복잡해서 

텍스도 잘 모르고, 근로기준법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복잡

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법정신 자체가 미약하

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문제부터 탈세 문제까지 기업하는 사

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에 동조해 온 정부 사이드의 

어떤 비리나 부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사

실 탈세라는 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굳건한 의지를 갖고 막으

려면 막을 수 있는 수단들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그 문제

를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방치해 오면서 같이 공생해 온 구조

가 있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다. 그건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은 해고의 자유가 있다. 기업

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지키게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해고의 자유는 안 주면서 근로기

준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엄격한 법 적용이 어려울 때가 많다. 

텍스도 마찬가지인 게 기업이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단순

한 텍스 규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걸 복잡하게 해 놓고 세

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

고 텍스를 지키라고 하니 또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는 기본소득이 근로기준법이나 텍스 문제에 

있어서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사실 나는 오

래 전부터 회사 운영을 하면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상당 부

분 반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기본 급여 연봉 체계는 업무

성과 평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지만 기

타 복지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전 직원 똑같이 준다. 기본적

인 건 모두에게 나눠주고, 차등적인 업무 성과에 준해서. 내

가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가진 큰 그림은 이와 유사하다. 전국

민의 50%의 소득은 세금으로 걷고, 그 중 2~30%는 기본소

득으로 깔고, 2~30%는 행정 비용 내지는 타게팅 된 추가지

원, 의료라든가 장애라든가 타게팅, 사회인프라 시설이라든

가 얼핏 얘기하면 50%의 소득은 각자 자기 소득으로 가져가

고 전 국민이 50%는 세금으로 다 내서 그 중 절반은 기본소

득처럼 기초적인 복지에 N분의 1로 나누고 나머지 부분을 차

등. 내가 개인적으로 갖는 큰 그림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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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에서 체득한 역사철학이나 사업하면서 느낀 문제

의식이 기본소득의 기원이 된 셈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소

득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치고 그것 하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하고는 분명 경우가 

다르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넘어 기본소득한국네트워

크에 가입하고 적극적인 활동까지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질 것인데, 그때가 되면 시민운동이라

는 걸 참여해 보자고. 비록 정치인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정

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국가가 올바른 정치에 

의해 운영되듯이,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 직업에만 매달리고 

취미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시민단체 활동에 깊이 있게든 가볍게든 참여하는 연결고리

를 갖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오랫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로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선택했다. 

기본소득이라는 건 좌우를 떠나서 사회가 진짜 올바르게 구

조화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면 여기에는 내가 직접 인벌브까지 

하면서 논의에 참여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시민

단체들이 진보, 좌파 쪽에서 생각하는 흐름으로만 갈 수 있는

데, 나의 경우엔 기업인이라는 독특한 포지션도 있으니까 그

런 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논의

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 맥락에서 참여할 필요

성이 있다고 느꼈다. 

나는 사회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

는 편이다. 솔직히 이번에 이사회에서 빠지게 된 건 조국 사

태를 겪으면서도 그게 더 강화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가 진보 이쪽, 좌파의 힘이 강해지면서 거기에 어떤 왜곡이 

생긴다는 걸 느껴서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운

동들이 세를 많이 키웠고, 그러니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오히려 기업 사이드에서 기업의 입장이라든가 제대로 

된 보수 내지 우파 입장도 챙겨보는 포지션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있다. 요즘은 그쪽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그

쪽의 논리도 좀 더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물

론 내가 그쪽에 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여간 최소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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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위치에 서 있을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로 10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보

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 개인적으로 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활동이 나를 

풍부하게 한다고 느꼈다. 나는 내가 기업하는 사람들 하고 직

원들 하고만, 업계 안에서 어울리는 것만으로 내 인식이나 판

단이 충분히 올바르게 된다고 보지 않는다. 다양한 계층의 사

람을 접하고 그 사람들과 세미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야 다

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나는 기

업을 운영하면서 기본소득 내지는 그 이전에 NGO 대학원에

서 맑시즘을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농담, 진

담으로 사실은 기업인이야말로 󰡔『자본론』󰡕을 꼭 읽어야 된다. 

학교 다닐 때는 󰡔압축본이나 봤지 제대로 안 봤는데, 대학원 

공부하면서 열독을 했다. 사실 󰡔『자본론』󰡕을 읽고 기업을 한다

고 하면 기업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기업이 뭔지, 자본이 

뭔지, 근로자가 뭔지, 자본가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

적 내지 원리적인 이해를 하고 나면 기업을 잘 할 수 있다. 그

런 것들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를 못하고 돈에 휘둘리면서 종

업원과 자본가를 월급 주고받는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해 버

리면 서로 간의 싸움밖에 안 나고. 그러나 󰡔『자본론』󰡕을 통해 

기업을 둘러싼 관계들을 원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둘 사이

의 관계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며 발

전하는 관계로 정립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라는 건 가장 중

요한 생산 활동을 책임지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값어

치가 매우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도 해준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자기가 무

슨 돈 버는 기계 내지는 사회를 악용해서, 아니면 기회를 찾

아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지도 않게 

돈 버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내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었던 것에는 아무래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활

동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람도 있었지만, 덕분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것도 큰 보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다. 

이 때문에 나는 토지 보유세에도 관심이 많다. 사실 부동

산 가격 반등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도덕도 무너지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왜곡된다. 차

라리 헨리조지의 생각처럼 땅값이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

로 텍스가 많이 붙어서 토지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거래가 되

고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텍스를 낼 만큼의 수익성이 있

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그런 사

회가 이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과 기업 혹은 기업과 기본소득 
– 기본소득과 기업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크게 오랫동안 진보정치를 실천해

왔던 활동가 그룹과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자 그룹이 중심

을 이루고 있다. 그런 조직에서 기업인의 입장으로 자기 목소

리를 내왔던 건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이 있었

을 법도 한데…… 

- 제일 큰 부분이 해고의 자유 부분이다. 사실 선진국 대

부분의 국가는 기업이 인종차별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부적

절한 기준을 갖고 종업원을 차별하거나 해고하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적어도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일이라는 니

즈에 의해서 저 직원은 끌고 가겠다, 여태까지는 끌고 갔지만 

더 이상은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고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샐러리

맨 할 때도, 내가 현대에서 15년 근무할 때인데, 그 부분에 관

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했다. 기업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

어야 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 해고를 하는 게 기업한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거고,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헤쳐 나가

야 하는 거지, 기업의 경영 목적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지킨 해고를 내가 나의 삶을 이유로 해서 그걸 잘못했

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우리나라는 사실 국가가 역할을 못하는 걸 기업에 떠넘기는 

면이 있다.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선진국 중에는 심지어 

실업수당도 4년까지도 준다는 나라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



람이 적어도 삶의 과정에서 기업에서 나와 있다면 국가가 어

느 정도 유지를 시켜 준다. 실업보험도 들었을 테니까. 그런

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보면, 진보좌파의 주장 중에 가장 안타

까운 건데, 기업은 무조건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

속한다는 거다. 이건 너무 답답한 얘기다. 쉽게 예를 들어 생

각하면 이렇다. 분식집을 종업원 서너 명 데리고 하는 주인이 

있다 치자. 그런데 손님도 안 와. 그 종업원이 일을 아주 개판

으로 해, 그래도 그 종업원을 해고하지 말고 끌고 가라고 당

신 얘기할 수 있냐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할 거다. 단

지 기업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규모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논리를 바꿔버리는 건 잘못된 거다.  기업이 크든 작든 기

업의 경영 목적에 의해서 적합한 사람은 채용해서 끌고 가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빨리 선순환 시켜서 기업을 자꾸 

효율화 정답을 찾아가게 하고 그 뒷감당은 국가나 사회가 뒷

받침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모든 것

들이 국가가 역할을 못하고 자꾸 기업에다가 떠넘겨 놓다 보

니까, 내가 보기에 기업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구조를 못 짜

고 끌려오고 끌려가고 있다. 그런 구조가 답답하다.

 

오해되고, 오인되고, 오용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이미 기업에게 충분한 ‘해고의 자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더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

면.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는 물론 말씀대로 전 사회가 유기

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라도 최종적인 순간에 가능한 

말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의 자유’란……

너무도 양심적인 기업가들과 지나치게 이상적인 사회를 상

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그게 닭이냐 달걀이냐 얘기처럼 어떤 사람은 사회안전

망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

업의 해고를 얘기하기 이전에 사회안전망을 까는 게 우선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까는 방법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내가 기본소득에 적극적으로 찬성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의 구축

은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사회 안정의 문제를 기업에 강요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같

이 가야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

장하게 되면 사회안전망이 시급해져서 그것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은 해고에 관한 부분

들을 법에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역으로 사회안전

망을 구축하는 것에 느긋한 점도 있는 것 같다.

끝없는 대화와 조정, 기본소득에 이르는 바로 그 길

이제 네트워크에서 반 발짝, 정말 반 발짝만 떨어져 있으시라 

더 많이 떨어지시면 안된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생산적인 거

리를 유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었다. 혹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앞으로 이런 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은 당부의 말을 건넨다면…… 

-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지만 어마어마

하게 큰 패러다임인 거고, 그래서 이게 쉽게 되기 어렵다는 

게 충분히 느껴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가

야 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난센스일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

서 자기 역할을, 자기 노력을 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엔가 어

떤 흐름을 타고 연결이 돼서 결과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 회사가 20년 됐는데, 처음부터 이

러한 틀로, 이러한 구조가 될 거라고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예

상할 수 없었다. 다만 우리는 항상 내부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건 이렇게 개선하자, 이건 이렇게 

바꿔보자, 끊임없이 논의한 수천 가지가 쌓여서 우리 회사의 

운영 틀이 되었다. 지금도 매달, 우리 회사는 제안 회의 통해

서 전직원이 2~30건 제안한 걸 심사해서 반영하고, 반영하

고 한다. 어쨌든 결국 올바른 사회라는 건 그때그때 그 자리

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해

서 만들어 나가는 결과물이 쌓여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듯, 

기본소득에 관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나가야 한다고 얘기

하긴 어렵지만, 다만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논

의를 해서 이게 최선인 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논

의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그런 걸 꾸준히 해 나가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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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도래와 기본소득의 
전국민적 전국적 시행에 대한 기대

잠시 거쳐갈 것같던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휩쓸고 있습니다. 

이 하수상한 시절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 대학 수업을 전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새

로운 세상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

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재난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이제 거의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상당 기간 기본소득

이라는 말을 고독하게 외치신 입장에서는 감회가 새로우셨

을 텐데요? 

- 기본소득의 전국민적 전국적 시행으로 그 효과를 단기

적으로나마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리라 기대되어 기뻤습니다

기본소득과의 조우와 ‘행복 호르몬의 분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혹은 정책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를 말씀해 주신다면?

- 인천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의 강남훈교수님의 특강을 

2014년 가을 무렵에 듣고 기본소득 학교나 공부모임 및 세

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기본소득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신 건가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당시 기본소득 학교의 운영이나 강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수강생 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 그 해 기본소득학교 마무리 강좌를 한두 개 들었었던 

것 같고, 이어서 기본소득 공부모임에 참여해서 칼 와이더키

스트Karl Widerquist 등이 편집한 책(제목이 잘 생각 나지 않는

기본소득 혹은 

가장 공정한 

게임의 법칙
신종화 (전)이사와의 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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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 일부 논문들을 선별해서 각자 맡은 부분을 발표하

고 토론하는 학습을 했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 모임에서 교

재를 판 파레이스의 Real Freedom for All(모두를 위한 실질

적 자유) 책으로 하기로 하고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 모임부

터인가 이 책을 국내에 번역한 조현진 박사가 참여해서 조박

사의 초고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습을 주도하

신 분들은 강남훈 곽노완 두 분 교수님들이셨고 금민 선생님

도 이해에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만큼 책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왜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냐고요? 그야 알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지요.

처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의 느낌이랄까 

감정이랄까는 어떠셨는지?

- 진보적 견해를 가진 사람 대다수가 그렇듯이 저도 복지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파의 복지

의존증이라는 병폐의 비판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던 터에 그 

해결책을 보게 된 듯해서 행복 호르몬이 분출했었습니다 

기본소득의 특히 어떤 부분이 선생님에게 ‘행복 호르몬’을 

분출시킬 정도로 확 와닿았는지를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

면....

- 그야말로 “모두에게 최소한의 실질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인이 동등하

게 자신의 선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가치

를 담보하지 못한 것이 사회주의의 한계라고 한다면, 기회의 

평등을 아무리 갖춘다고 하여도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이

라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능력주의는 능력의 운에 따른 배분

(출생)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유주

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의 문제를 존 롤

스라는 학자가 능력주의에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한 결과를 

사회에서 가장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경

우에만 허용하자고 해서 해결안을 제시했지만, 그 해결책은 

처지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또 그 사실을 스

스로 수용하고 나타내야지만 보상이 주어지는 사후적인 불

완전한 것입니다. 반면 기본소득은 실패자로 판명되어야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게임이 진행되는 와중에 실패하지 

않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줄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생

각을 접하게 되어 기쁨을 느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판 파레이스와의 토론 
- 나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시절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것 하고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텐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된 동

기는?

- 사실 매주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소박한 동기로 가

입하였기에 큰 결심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혹은 아이디어에 매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매료가 이전에 해오던 공부의 방향과 연

관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 물론입니다. 대학에 79년에 입학하여 선배들에게 소위 

의식화 학습을 당(?)했던 적도 있었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

부하면서도 공화주의라든지 롤스의 정의 이론이라든지 정치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었기에 기

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가져올 가능성에 쉽게 매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사로 활동을 해보겠다고 결단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 2016 서울에서 개최한 기본소득 세계대회를 앞두고 

이사 참여를 제의받았습니다. 그때는 이 세계대회를 계기로 

국내에 기본소득을 크게 알릴 수 있으리라고 다들 생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이란 기꺼운 마음으로 참

여하였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

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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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가 한국의 기본소득운동에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

었다면 성남시의 청년배당 아이디어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

일 것입니다. 당시 이재명시장이 성남시에서 예산절감을 해

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 그 돈의 사용처를 고민한다는 소

식이 전해졌는데, 부각된 제안은 짤려진 노인수당을 보충해

서 박근혜 공약대로 20만원을 채워주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

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보조금 지급받는 

몫이 있으면 그것을 20만원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이 수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

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성남시에서라도 약속대로 2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되도록 해서 이 점에서 보수보다 나은 

모습을 차별성으로 보이자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때 강남훈 

교수께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청년층에게 조건 없이 모두에

게 주자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고 다른 분들도 동의해 주

어서 강교수님이 성남시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청년배당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제가 기본소득운동에 기

여했던 일로 유일하게 잘한 일 같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동안 가장 인상에 남는 기억이 있다

면? 

- 2015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방문과 2016년 서

울 세계대회입니다. 특히 서울대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는 세

션에 판 파레이스가 참석해서 자꾸 질문을 해대서 답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문제적인 발표였던 모양이네요. 그때 어떤 발표를 하셨고 판 

파레이스의 질문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말리부 해안의 서퍼들을 예로 들면서 롤스는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

한 주장에 대항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롤스의 정의이론이 올바른 정의이론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었습니다. 판 파레이스는, 그가 쓴 글을 보면 과거 파리에서 

비행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롤스와 이 문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듯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들과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럭저럭 잘 

방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14기본소득학교-에세이를 발표하고 있는 신종화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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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혹은 
기본소득 운동의 또 다른 화두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혹은 지켜보면서 아쉬웠던 대목들

이 있다면?

-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었지만 기본소득만으로 모든 사

회적 모순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

다.  

기본소득만으로 모든 사회적 모순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풀어 말씀해주신다면....

- 과거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사회가 단일한 기본모순

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이제 사회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라는 현상만 해도 그것

이 점점 악화되어 가기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여러 원

인들의 복합된 산물이기에 뚜렷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

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만을 놓고 보아도 대기업과 대자본

에게 편향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나타난 여러 부정적 

현상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운동장을 바로 잡도록 하는 일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만으로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겠지요. 다만 이런 현상과 결

과를 초래하는 문제틀의 논리와 인과관계들이 향후 분석되

게 된다면, 대중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주도하도록 기본소

득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반발짝 떨어져서 보시게 된 셈인데, 혹시 당

부하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 이제 그 효과를 개인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면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조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만

큼 기본소득학회 창설도 필요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

에 기본소득연구소 설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구체적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기본소득 운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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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란 철사를 두 겹으로 여러번 휘어 구붓구붓 구부린다

몇 겹의 가파른 고갯길 모양처럼 말이다

생돼지고기를 철사 안쪽에 끼우고

철사의 안쪽 끝을 바위에 정히 고정시킨다

깃발이나 대포처럼 의젓하고 양양하도록 

제주 바닷가에서 문어(文魚)의 문장(文章)을 잡는 법이다

소풍을 나온 문어는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

철사 끝 뾰족한 부분부터 먹어들어간다

고기를 한껏 입에 넣은 뒤에도 몸을 돌이킬 수 없으니

철사까지 온 몸 한가득 채운 채 다음 국면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나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나 매한가지이기도 하거니와

철썩철썩 파도가 등짝을 쳐대도 돌아볼 수 없으며

뒤꿈치를 들고서라도 정면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뱃속에 넣은 것은 혼돈의 철사 다발

몸의 색을 아무리 바꾼다 해도

그 마지막을 다 적을 수는 없어서 

먹물을 철철 흘려 마지막으로 쓰더라도

한 번도 단단해보지 못한 삶으로는

단단한 문장을 완성하지는 못해서

 

물컹해진 스스로를 휘감은 여덟 개 붓은 서서히

가만히 이번 생의 힘을 뺀다 

제주 바다 문어

이병률

시인

문
학

이병률 : 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바람의 
사생활』 『바다는 잘 있습니다』 여행사진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내 옆에 있
는 사람』 등이 있으며 현대시학작품상과 발견문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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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씨는 계획을 세우고 싶었다. 치밀하게.

기분이 이상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액수와 상관없이 이상한 건 이

상한 거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오다니. 오늘 재경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체크카드 포인트로 수령했다. 일정 지역, 일정 업체에

서 돈을 쓰면 앞으로 이 포인트에서 먼저 결제된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

은 공돈이 생겼다고 평소에 못 먹던 한우를 사 먹거나 값비싼 물건을 산

다지만 재경씨는 이 돈을 그렇게 헛되이 소비하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꼼꼼히 계획적으로 쓸 생각이었다. 

재경씨의 직업은 프리랜서이다. 프리랜서란 참으로 수없이 다양한 

일을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대붕(大鵬) 같은 말이다. 누

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재경씨는 프리랜서라고 대답하는데, 그럴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아, 프리랜서,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쪽과, 

그러니까... 어떤 프리랜서? 하고 묻는 쪽. 후자의 경우가 난처하다. 

재경씨는 무엇보다 자신을 글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디

까지나 혼자 생각일 뿐이고 재경씨가 작가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야

말로 미미하기 짝이 없다. 작년 수입 중에서 글을 써서 번 돈은 전체 수입

의 십 퍼센트도 되지 않는데, 재경씨의 전체 수입도 워낙 보잘것없기 때

문에 그 십 퍼센트의 액수를 들으면 누구나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지금 장

난하나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재경씨는 이 자리에서도 그 액수를 밝히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재경씨는 글 쓰는 일 말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도 딱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재경씨는 신인 작가에게 들어올 법한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한다. 우선 다른 작가들의 인터뷰 녹취 풀기, 다른 작가들의 

출간행사나 북 토크의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읽

고 광고할 만한 문장이나 감명 깊은 문장 뽑기, 다른 작가들의 독자들이 

쓴 SNS 글 중에서 좋은 문장 추리기 등 원칙적으로는 동료 작가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급이 다른 저명 작가들과 연관된 출판 마케팅 알바를 한다. 

그런 일은 그나마 자신이 작가들 근처에서 숨 쉬고 있다는 모종의 소속감

이나 자긍심을 안겨주기에 뿌듯한 면도 있다. 그밖에는 그야말로 잡스러

운 일을 한다. 외주 교정을 보고, 번역을 하고, 광고업체에서 개설해준 블

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상품구매 후기나 맛집 방문 후기를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 광고 티를 내지 않고 실감 나게 써야 하므로 나름 창의적인 글쓰

 계획을 세우다

권여선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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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요구된다. 대입 문제은행의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고등학생들

의 자기소개서나 대학생들의 과제물을 대신 써주기도 한다. 한번은 석사

논문을 대신 써준 적도 있는데 여러 번의 수정요구에 시달린 데다 잔금까

지 받아내는 데 진이 다 빠져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윤리적으로

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재경 씨는 어떤 

프리랜서? 라는 물음에 그냥... 글 쓰는 일과 관련된 이런저런 일을 한다

고 얼버무린다. 글 쓰는 일이라니까 동네 늙은 약사는 재경씨가 서예를 

하는 줄 알고 요즘 젊은 사람이 그런 일도 하느냐고 감탄하기도 했다. 하

긴 요즘 젊은 사람이 글 쓰는 작가라는 게 서예가라는 것보다 그 노인에

겐 더 낯선 일인지도 모르겠다.  

재경씨는 계획을 세우고 싶었다. 자신이 번 돈이면 돈 버느라 받은 

온갖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자신에게 어느 정도 후하게 인심을 베풀어

도 좋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무 조건 없이 오로지 이 재난상황에서 

살아남으라고 나온 돈이니 오로지 살아남는 데만 쓰고 싶었다. 누가 확인

할 것도 아니지만 재경씨는 스스로 한 결심을 떳떳하게 지키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치밀하게.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일이었다. 그러니 우선적

으로 먹고사는 데 써야 했다. 재경씨는 주방으로 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냉장고 문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즉석밥과 라면, 햄과 참치와 김이 

필요했고, 김치도 간당간당했고, 고추장 간장 된장 식용유 참기름 등도 

넉넉히 사놓아야 했고, 계란과 두부와 어묵도 필요했다. 재경씨는 차근차

근 메모지에 썼다. 

‘즉석밥 24개 2박스, 일반 라면 비빔 라면 짜장 라면 각 1번들, 햄 5

캔, 참치캔 5캔, 조미김 24개 번들, 포기김치 5킬로, 열무김치 2킬로, 고

추장, 간장, 된장, 식용유, 참기름, 계란, 두부, 어묵’ 

여기까지 쓰고 계산을 해보니 거의 이십만 원가량 되었다. 사십만 원

이면 이걸 두 번 할 수 있는 돈이었다. 재경씨는 생각에 잠겼다. 매일 밥 

두 끼, 나머지 한 끼는 면이나 빵으로 때운다고 쳐도 즉석밥 마흔여덟 개

면 이십사 일밖에 먹지 못했다. 한 달도 되지 않는 식량이었다. 그러나 쌀 

십 킬로를 사서 밥을 한다면 즉석밥 백 스무 개 정도가 나오니 두 달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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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다. 동네 마트에서 쌀 십 킬로가 얼마인지 몰라도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니 대략 이만이천 원에서 이만오천 원 사이였다. 물론 그보다 훨

씬 싼 쌀도 많지만 적당한 수준의 쌀 가격이 그랬다. 이걸 즉석밥 가격으

로 환산하면 십일만 원 정도 되었다. 네 배가 넘었다. 그리고 즉석밥을 먹

으면 나올 비닐 뚜껑과 플라스틱 용기 백 스무 개를 생각하면 아찔했다. 

재경씨는 즉시 즉석밥을 지우고 ‘쌀 10킬로’라고 썼다. 라면은 그대

로 놔두고 김치 항목에 이르러 재경씨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즉석밥 대

신 직접 밥을 해 먹어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보다 복잡한 공정

을 거치는 김치는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엄청날까 싶으면서 생전 처음 

김치를 담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경씨는 김치 담그는 법을 검색했

다. 배추김치를 포기째 담가도 되지만 봄이나 여름에는 썰어서 버무려 담

그는 게 간단해 보였다. 열무김치에는 얼갈이를 섞어 담그는 게 좋다고 

했다. 재료도 이것저것 많이 들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가늠은 안 되지

만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재경씨는 배추김치와 열무얼갈이김치 담그

는 과정과 재료를 꼼꼼히 적었다. 파 마늘 같은 양념 외에 재경씨 집에는 

없는 액젓이나 굵은 소금 같은 것도 필요했다. 굵은 소금을 사도 많이 쓸 

일이 많이 없을 텐데 오히려 낭비 아닌가 싶던 차에 재경씨 눈에 오이지 

담그는 법이 들어왔다. 그건 김치 담그는 법보다 훨씬 간단했다. 재경씨

는 오이지를 좋아했다. 여름에 고추장 넣고 비벼 먹거나 물 말은 밥에 얹

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았다. 김치보다 보관 기간도 길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었다. 재경씨는 얼른 ‘오이 50개’를 추가했다. 그러고 보니 열무얼갈이

김치를 담글 예정이니 국수를 삶아 비벼 먹거나 말아먹어도 좋을 듯했다. 

그렇다면, 하고 재경씨는 라면 항목에서 ‘비빔라면’을 빼고 ‘국수’를 넣고 

조미김 대신 직접 김을 구워 먹기로 하고 ‘김 한 톳’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재경씨는 매의 눈으로 목록을 점검했다. 계획에 대폭적

인 수정과 가격 변동이 일어난 건 분명했지만 모든 품목의 가격을 낱낱이 

알지 못하니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일단 재경씨는 장을 

보러 나섰다. 실행만이 그 차이를 입증할 것이었다. 

쌀 10킬로 한 포대, 배추 두 포기, 무 한 개, 열무 한 단, 얼갈이배추 한 

단, 대파, 마늘, 양파, 생강, 굵은 소금, 액젓, 오이 반 접, 김 한 톳, 고추장, 

간장, 된장, 식용유, 참기름, 계란 한 판, 두부 세 모, 라면, 햄, 참치캔, 어

묵, 국수,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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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주 한 박스. 

재경씨는 김치를 담갔고 냄비에 밥을 지어 먹었다. 김치가 익고 나니 

이보다 더 든든한 밑천이 없었다. 툭하면 참치나 햄, 돼지고기를 넣어 김

치찌개를 끓여 먹었고 김치볶음밥도 해 먹었다. 김치 담글 때 풀 쑤고 남

은 밀가루를 풀어 김치전도 부쳐 먹었다. 열무얼갈이김치는 비빔국수, 물

국수뿐 아니라 밥에 오이지 넣고 비벼 먹으면 좋았다. 김은 스무 장씩 기

름 발라 구워 냉동실에 넣어놓고 매번 먹을 때마다 한두 장씩 꺼내 잘라 

먹었다. 그 후로 재경씨는 필요할 때마다 재난지원금으로 장을 보아 돼지

고기 볶음용과 찌개용, 감자와 호박, 가지와 콩나물 등도 보충했다. 김치 

담그고 남은 마늘과 파와 생강을 다지거나 썰어 냉동실에 보관해놨더니 

두부나 어묵을 조리고 나물을 볶거나 무치고 돼지불고기를 양념에 재우

는 게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시간이 단축되어 뚝딱 만들 

수 있었고 액젓을 소량 활용하니 맛도 좋았다.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재경씨는 또 한 번 크게 장을 보았다. 그렇게 해

서 한 달 동안 재난지원금 사십만 원을 다 썼다. 돈은 다 썼지만 앞으로 두

고 먹을 음식들은 남았다. 쌀이 한 달치 남았고, 라면도 새로 사놓았고, 남

은 신 김치에 새로 담근 배추김치와 파김치가 있고, 오이지는 겨울까지도 

먹을 양이 되고, 김도 넉넉하고, 양념들도 각양각색으로 냉동 보관되어 

있었다. 

재경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삶에서, 아니 삶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자신이 앞으로 생존해나갈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내지 경

험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에 대한 계획은 단지 음식과만 관련

된 게 아니었다. 하루 동안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먹을 것인가 하는 

일정은,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질을 개선해주었고, 과도한 낭비나 쓰레기

가 없는 간결한 삶을 살게 해주었고, 나아가 하루의 일상 전체를 계획적

으로 운영할 수 있게 구획해주었다. 글도 규칙적으로 쓸 수 있었고 술도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었다. 

나는 왜 이제껏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재경씨는 회한에 잠겼다. 

그러고 보면 계획의 부재는 오롯이 가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서도 왔다. 불확실성에서도 왔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계획을 세워봐야 부질없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만일 자신에게 부족

하나마 일정한 소득이 생긴다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중단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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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그런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생긴다면, 재경씨는 어떻게든 그 

소득에 맞춰 살아갈 자신이 있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그리 많은 비용

이 들지 않는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이참에 재경씨는 장기적인 인생 계획

을 세우고 싶었다. 치밀하게.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건물주인 임대인이 보낸 문

자로, 재경씨의 임대차 계약이 8월 말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재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세 인상액이 얼마인지를 고지하는 

내용이었다. 재난 상황 탓에 월세 인상을 최소화했다는 생색과 이걸 받아

들이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될 것이라는 단호가 전해졌다. 아 진짜! 

재경씨는 휴대전화를 쥔 그대로 배달 앱 화면을 열었다. 족발과 치

킨, 피자와 엽떡을 검색하다 충동적으로 불닭 감튀 세트메뉴 버튼을 눌렀

다. 결제하기까지 삼십 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 돈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 돈이면 어떤 먹거리를 사서 얼마나 

맛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지, 재경씨는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살아남으라는 돈이 아니라 쓰고 죽으라는 돈이니까. 

죽도록 벌어서 죽도록 쓰라는 돈이니까. 한 달 만에 먹을 배달음식의 달

고 짜고 맵고 기름진 맛을 생각하자 침이 미친 듯이 샘솟아 턱이 다 뻐근

했다. 재경씨는 손으로 턱을 싸쥐는 대신 양 눈두덩을 눌렀다. 아 진짜! 

재경씨는 계획을 세우고 싶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왜 계획은 ‘세운다’고 할까. 쓰러진 걸 일으켜 세우니까? 바닥에 흩어진 

걸 차곡차곡 쌓아 올리니까? 그게 뭐든 재경씨는 이제 더이상 아무것도 

세울 수 없을 것 같았다. 한 달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어떻게든 적은 소

득에 맞춰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과,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그리 많

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흔적없이 사라졌다. 딩동딩동!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벨이 울렸다. 문을 여니 아무도 없고 음식 봉지만 놓여 있

었다. 여전히 재난 상황이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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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에 서울에서 제주에 왔습니다. 

 

 선생님께 5년 만에 쓰는 답 메일인데 불쑥 일요일에 제주에 왔다고 

쓰다니...제 첫인사가 선생님께는 의아할 지도 모르겠구나 싶습니다. 더

구나 지금 서울에서 제주를 갔다고? 선생님의 눈 속에  걱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긴급재난 문자가 날아드는 때에 집을 떠나다니, 그

것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다니...하시겠지요. 코로나 19로 이름 붙여

진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때라 선생님도 그곳에서 비슷한 생활

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지난 몇 달 동안 서울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정

확히는 집 근처에만 있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세계의 국경을 폐쇄시킬  

정도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니...제 인생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누

군가 인류가 멸망을 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환경과 바이러스가 그 요인이 

될 거라고 했던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야 이렇게 안부를 묻다니 죄송한 마음 한쪽에 불안이 깃듭니다.  

5년 전의  선생님의 긴 이메일에 답장을 쓰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선

생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나를 잊었느냐고 물으셨

지요.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잊을 수가 있겠는지요. 어떤 책

을 읽다가, 다른 바람결을 느끼다가, 새해가 올 때마다 어딘가를 떠돌다

가 문득문득 선생님, 하고 불러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제 안부

를 선생님께 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답장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야 합니다,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

기도 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지내던 어느 날인가 선생님과 첼시의 하이

라인을 걷던 생각이 날 때는 어디서나 깊은 숨을 내뱉고 우두커니 서 있

기도 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호흡이 가빠지며 고통스러워 하시던 모습

이 떠올라서요. 그날은 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요.  가끔 웨체스

터 카운티 사시는 선생님이 맨하탄으로 나오면 우리는 버려진 고가 철도

를 공원으로 바꾼 하이라인을 걸었지요. 하인라인이 시작되는 14번가로 

휘트니 미술관이 이전하기 전이니 그 일도 벌써 10여년 지난 일인가 봅

니다.  뉴욕을 처음 방문한  제게 선생님이 먼저 데리고 간 곳은 링컨센터

도 메트로폴리탄도 센트럴파크도 아닌 하이라인이었습니다. 하이라인에 

봉인된 시간. 2  

신경숙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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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고 하실 때마다 선생님 목소리에 넘치던 에너지가 저마저 힘나게 하였지요. 하이라인? 저로서는 처

음 듣는 장소인데도  선생님이 가자고 하는 하이라인이라는 곳은 얼핏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활기 넘치고 

세련된 곳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했지요. 막상 선생님과 도착한 하이라인은 옛날 철길을 공원화 시켜놓은 

길이었어요. 고가에 놓인 철길을 따라 도시 한복판을 3키로도 넘게 걸을 수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거기

엔 맨하탄의 거주자들보다 여행자들이 바글바글 했지요. 특히 해저물 때 하이라인에 몰려든 여행자들은 

그 길 여기저기에 놓인 나무의자에 앉아 웃음을 터뜨리던 풍경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 철길이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화물운송을 위해 만들어진 고가철도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폐쇄된 

철도가 그 도시에 거의 30년을 방치되어 있었다지요. 인간이든 공간이든 사물이든 오래 방치 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흘러가지 못하고 물이 고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냄새를 풍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

이라인이 되기 전 그 길도 그랬다지요.  폐쇄된 철길 위로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가 쌓여 썩어가고 그 사이

로  잡초들이 거침없이 웃자라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여서 이슥한 밤이면 자주 

범죄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지요. 한때는 물류를 수송하여 시민들의 경제를 책임지던  철길은 도시의 골칫

거리가 되어 철거가 거론되었다고요. 그 청년들이 아니었으면 하이라인은 탄생되지 못하고 철거되었을까

요? 선생님께서 그 두 청년의 이름까지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도시 재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두 청년이 철거를 눈앞에 둔 철길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이라인 친구들” 이란 단체를 만들었다

고 했던가요?  맨하탄과 오래 함께 해온 철길을  없앨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살 길을 모색하자고 나섰던 

두 청년이 결국 이 지상에서 사라질 뻔한 그 오래된 철길을  공원으로 만든 셈이겠지요. 물론 그들의 주장

에 공감하고 동조해준 사람들의 힘이기도 하겠구요. 덕분에 방치되어 있던 철길이 지금의 하이라인파크

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달아집니다.  선생님은 “나는 

맨하탄에 이거 보러 나와”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실 만큼 하이라인은 걷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기차를 달리게 하던 철길엔 다양한 나무와 풀과 잡초가 자라고 있었지요. 정말 종이 다양해서 이건 뭐지? 

저건 또 뭐야....그 길을 걷다보면 나무와 풀들을 쫒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했습니다. 도심 한복

판에서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그 길을 선생님과 함께 걸었던 때를 생각하면 그리움이 일렁입니다. 오른 쪽

으론 허드슨 강이 눈에 들어오고 왼편에는 맨하탄의 마천루들이 눈앞으로 쏟아질 듯 했어요. 지금 완성된 

하이라인은  14번가의 시작점에서  32번가까지 이어져 있다지요. 선생님과 걸을 때는 완성이 덜 되어 22

번가까지만 걸을 수 있었는데요. 첼시마켓이 보이던 쯤에서 제가 “ 왜 이 길이 좋은데요?” 묻자 선생님은 

“ 떠나온 고향에도 기찻길이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온 곳.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눈앞에 펼쳐지는 높다란 빌딩들을 올려다 볼 뿐이었네요. 그립고 아름답던 기억들은 지난 5년 동안 깊이 

가라앉고  나중엔 17번가 쯤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생님이 기침을 지나치게 심하게 하시던 

모습만 남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쥘 정도로 가라앉지 않던 기침. 그 날 바람은 왜 그렇게 심하게 불었던지

요. 그 기침과 가슴을 움켜쥐던 모습이 떠오르면 안절부절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괜찮아, 가

끔 있는 일이야” 라고 하셨지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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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하이라인을 가끔 걷고 있는지요?

 

 처음에는 곧 선생님 메일에 답장을 하려고 했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곧이 일 년이 되고  이

년이 되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새해가 될 때면  내년에는 쓸 수 있겠지, 했지만 그리 되지가 않았습

니다. 그렇게 어느 덧 5년이 흐르자 이제는 선생님이 저를 잊으셨을 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

다. 잊을 수 있으면 잊고 지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잊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시간과 함께 모든 게 

희미하게 옅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어떤 식으로든 맺힌 게 없으면 잊힌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테지

요. 

 제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기 회사의 사보에 실린 일은 저와 나이가 비슷한 작가가 쓴 “지금은 

새로운 일상을 탄생시켜야 할 때” 라는 글을 읽는 일이었어요.   

 

 가끔 처음 해보는 일이나, 처음 당해보는 일 앞에 처하게 되면 내 나이를 생각하게 된다.  아

직도 처음인 게 남아있다니 신기해서다. 인생이란 도대체 얼마를 살아야 익숙해지는 걸까?  이렇

게 말하는 나는 1963년생이다. 한국에서 1963년 생이면 일제 강점기를 를 겪은 것도, 한국을 분

단국가로 만든 6. 25 전쟁을 치른 세대도 아니다. 한국을 큰 변화 앞에 서게 한  1960년의 4.19혁

명이나  1961년의 5.16 군사정변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세대다. 그래서 젊은 날에 간혹 윗세대

들로부터 너희가 무엇을  겪었다고 불만이 많냐? 라는 지적을 들으면 고개가 숙여지긴 했다. 그렇

다고 영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전쟁이나 혁명이나 정변이 지나간 자리에서 끊임없이 독재를 타

도하며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하느라 청춘시절을 다 보내고 오늘에 이른 세대이기도 하니까. 

 그러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만났다. 처음 겪는 바이러스 문제는 아니어

서 조심해야지, 하는 정도로 받아들였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중국 우한이 봉쇄될 때만 해도 중

국문제려니 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웃으로 두고 살다보니 한국인들은 중국의 날씨에 

따라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달라지는 경험을 보통으로 해서 이 일도 그런 일중의 하나려니 했

다. 곧 한국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신천지 라는 종교단체의 집단 감

염이 시작되면서 한국 상황이 위급하게 바뀌었다. 대구의 집단감염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나는 대

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친구 생각만 했다. 친구가 지난해 가을에 대구에 사는 나이 드

신 아버지를 서울의 자신의 아파트 아래층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런 다음에 코로나 19가 시작

된 것이니 얼마나 다행인가...싶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내 친구는 대구에 아버지를 두고 얼

마나 애를 태웠을 것인지. 그때까지도 내 생각은 그렇게 안일했다. 그러다가 대형 크루즈선이 감

염병 환자들을 실은 채 입국을 거부 당해 바다위에 떠 있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팔에 소름이 돋았

다.  배안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감염되고 있는데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니.  거대한 크루

즈 선은 바다위에 며칠이고 떠 있었다. 배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국적이 56개의 나라에 이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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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보도에 까마득해졌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다. 서

울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나날이 확진자가 늘어났다.  날마다 핸드폰에 긴급재난문자가 수신되

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브리핑을 시작했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었으며 확진자가 

나타난 그 거리는 바로 인적이 끊기고 방역이 시작되었다. 국제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되고 국경이 

폐쇄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다. 튼튼할 줄 알았던 유럽이 코로나 19에 무너지는 뉴스가 속

출하고 정부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인과 교포들을 한국으로 귀국시키기 위해 전세 비행기를 

띄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리스본에 머물고 있던 지인은 비행기 티켓이 여섯 번이나 취소되는 일

을 겪으면서 입국이 허락되는 몇 나라를 거쳐서 겨우 귀국해  곧 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

웃나라인 중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이 코로나 19 팬데믹에 요동을 치니 한국인으로 한

국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처음으로 안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을 어린아이도 쓰기 시

작했으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서울에 있을 때면 오전 9시 

30분이면 동네 요가스튜디오에 나가는 일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 요가 스튜디오도 사회적 거

리두기를 위해 문을 닫았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요가스튜디오 나가는 일을 못하게 되자 

시간이 멈춰버린 느낌이 들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잡혀있던 몇 개의 스케줄도 취소 되

었다  서울의 외교관 부인들의 모임에서 한국여성들의 삶을 위주로 토론을 하기로 했던 모임은 

내 쪽에서 먼저 뒤로 미루자는 이메일을 보냈다. 서울은 4월 17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

었다. 선거가 미뤄지지 않을까? 했으나 한국인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쓰고 손 소

독제로 손을 정화시킨 뒤에 투표를 마쳤다.  

      

 

  그런 이후 나는 스스로 고요해지기로 했다.   

 신문을 읽지 않고 뉴스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통해 30분만 접했다. 뉴스를 접하고 있으면 곧 

이 세상이 코로나 19로 멸망할 것 같이 불안해 의기소침해졌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처음 겪는 이 

사태에 대비해 나의 일상을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가매트를 소독제로 여러 번 닦아  

집  아무데나 펼쳐두었다. 책을 읽다가 글을 쓰다가 모든 것에 무기력한 마음이 들면 요가매트 위

로 올라가  떠오르는 아사나들을 했다. 아침 신문을 봤던 시간에는 그 요가매트를 베란다에 옮겨 

펼쳐놓고 본격적으로 요가를 했다. 태양경배자세  열 여섯 세트와 호흡 위주로. 

 내가 사는 동네는 앞쪽으로도 뒤쪽으로도 산이 있다. 뒤쪽엔 서울사람들이 자주 찾는 북한

산이다. 나도 산에 갈 적이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만 다니다가 어느 날 부터인가 앞 쪽으로 나가

보았다. 뒷산이 아름다워 그쪽으로만 다니느라 그저 바라보거나 지나가기만 했던 앞산이었다.  

동네에 이런 산길이 있었구나, 발견하며 오늘은 이 숲 속으로, 내일은 저 숲 속으로 들어가 보았

다. 그 산길에 꽃이 피었다가 졌다. 나무에 돋은  새순들이 자라 곧 짙은 초록을 이루었다.  봉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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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디로도 갈 수가 없으니 마음 안에 그리움이 고였다. 항상 바쁘게 어딘가로 이동했던 것 만큼

이나 빠르게 잊혀졌던 것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문득 이런 게 인간생활이기도 한데...라는 생각

도 들었다.  내가 왜 이리 이 모든 게 정지해버린 시간에 잘 적응하는가를 생각해보니 팬데믹이 아

니어도 작가생활이란 작품에 들어가면 스스로 자발적 격리자의 생활이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은 1963년생인  나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소리 없는 전

쟁이다. 이제 새로운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했는데 이런 일을 겪는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탄 사람중 누군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눈을 흘기게 되고  누군가 친밀감을 표시하며 다가

오면 불안해진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생활을 파괴시킬 작정 같

다. 뉴욕에서 귀국한 어린 친구는 혹여나 싶은 걱정에 나이든 부모가 있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오

피스텔을 얻어 그곳에서 자가 격리 중에 “ 보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나도 보고 싶어” 

라고 답을 보냈다. 겨우 귀국을 했으나 오피스텔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니 그의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문밖에 놓고 돌아가면서 문자로 밥 가져놓았다고 하면 문을 열어 본다고 했다. 저

만큼 엘리베이터 앞에 마스크를 쓴 엄마가 손을 흔들면 자신도 음식을 놓고 돌아가는 엄마를 향

해 손을 흔든다고. 그런 상황이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다고.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은 딸이 

비행기로 열 네  시간을 왔는데도  엄마를 눈앞에서 마주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싸움

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교적 방역에 성공한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이 난 것 같다.  이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고 변종되어 계속 될 것 같은데 오늘 뉴스는 파리의 카페와 음식점들이 전면적으로 영

업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는 한 

것일까? 나로서는 비관적이다. 비관적이지만 학교에 가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요양원에 있

는 늙은 부모를 계속해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일상을 탄생 시켜야 

한다. 각자가 현재로서는 처음 겪는 이 사태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생활을 파괴할 작정 같다, 고 

1963년 생 작가가 쓴  문장에 한참 눈길을 멈췄습니다. 

 

  엊그제 신문에서는 이태리의 어느 마을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할머니 한분이 병원에 바로 입원을 못

하고 자동차안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중에 숨이 가빠지자 손자가 절박한 표정으로 차 안의 할머니를 끌어

안고 인공 호흡을 시키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청년인 손자의  표정을 혹시 선생님도 보았을까요?  사

랑하는 할머니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슬픔과 절망에 가득찬 얼굴. 코로나에 

감염된 할머니를 끌어안고 인공호흡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청년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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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지도 못할 만큼 오로지 할머니, 나의 할머니가 살아만 준다면...싶은 그 표정을 봐버린 저는 종일 마

음이 산란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도 않고 청년이 인공호흡을 시킨 할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 합니다. 청년이 어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더군요. 저는 신문을 덮고 노트북을 켠 다음에 검색란에 

이태리, 할머니, 손자, 인공호흡이라고 썼습니다. 청년이 어찌되었는지 궁금해서요. 몇 개의 기사를 더 읽

어봤으나 손자가 어찌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안도가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안도를 하다니 우습지요? 문득 선생님께 답장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친밀성을 배척해야만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바이러스 앞에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선생님께 

여태 미뤄둔 답장을 쓰고 싶어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이 사태가 곧 지나가겠지, 했으나 지금은 그런 희망을 갖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받은 문자도 사흘 전에 제주를 다녀간 확진자의 동선이었습니다. 확

진자 A씨가 사흘 전 오후 2시 50분 쯤 어떤 비행기를 타고 입도했는지, 어떤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지, 어느 

마켓과 어느 식당을 이용했는지 상세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A씨로부터 정확한 체류 동선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확한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요. 확진자는 제 숙소 근처에 있는 블루마운틴 커피 박물관과 광치기 해변에 들렀군요. 이 괴물 같은 코로

나 19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니 물러서기는커녕 계속 변종이 되어 새롭게 번식이 되고 있는 것

을 보면서 저는 가방을 꾸렸네요. 5년 전에 제가 작업실로 사용했던 제주의 숙소에서 선생님께 답장을 쓰

고 싶어서요.  저는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5년 만에 전화를 걸

었는 데도 유정씨는 마치 어제도 제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응수하더군요. 제가 혼자 사용하던 그 공간은 비

어있다고 했습니다. 5년 전의 저는  그곳을  연세로 빌려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떠나온 후 지금까지

는  유정씨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코로나 19의 여파로 지난 몇 달 동안 문을 닫아놓았다고 

하더군요.  눅눅할테지만 제가  온다면 청소를 하고 매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놓겠다구요.  유정씨는 그 

책상도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책상. 유정씨가 그 책상이라고 발음하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책상 

하나가 마치 파도에 밀려오듯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5년 전의 제가 제주의 그 집을 연세로 계약하던 일

들도 십분 전의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제주의 돌담 집을 개조해 놓은 그 집은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눈치도 

못 챌 만큼 안에 제법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을 환히 내다볼 수 있게 거실 문이 나 있고 그 문을 밀고 

바로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이 있네, 감탄하며 바

로 마당으로 나섰던 기억. 마당 경계선은 낮은 돌담이 쌓여져 있고 그 너머로는 이웃집의 낮은 지붕이 그

대로 보였습니다. 돌담 바깥으로 아름드리 후박나무 세 그루가 낮 바람에 잎사귀를 찰랑거리고 있던 기억. 

그때 유정씨는 제가 방안에 있는 책상이 너무 작다고 하자 그 집의 허드레 살림들을 넣어두는 창고에 들어

있던 탁자를 그 거실에 옮겨다 주었지요. 어떻게 이런 탁자가 창고에 있느냐고 묻자 유정씨는 전에 자신이 

사용했던 작업대였다고만 했을 뿐 거기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요. 그 탁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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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 놓이면서 제게는 책상이 되었지요. 유정씨가  그 책상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잊고 있었는데도 불

구하고 그 책상이 거기 있다면 그 방에서 떠나오던 5년 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정씨가 그 책상이 필요하느냐고 물었을 때 얼른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책상에서라면 선생님

께 답장을 쓰는 마음이 한결 가벼울거란 생각까지 들었지요  허둥지둥 이곳을 떠난 후 지난 5년 동안 한 번

도 오지 않았던 제주에 다시 올 마음이 하필 세계의 도시가 바이러스에 봉쇄되고 어딘가로 이동이 꺼려지

는  지금에야 발생하다니요.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 답장을 다 쓰게 될 쯤엔 제 마음을 

알게 될까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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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평등 경제라는 잔혹극과 나눔의 힘 - <더 플랫폼>의 경우

벤야민까지는 몰라도, 아르토라면 분명 환호할 영화 한 편을 봤다. 가더 가츠

테루-우루샤라는 절대 이름을 외울 수 없을 것 같은 스페인 감독의 영화 <더 플랫

폼>. <더 플랫폼>의 정동은 바로크적이면서 잔혹극적이다. <더 플랫폼>은 그 어

떤 잔혹한 장면 제시에도 망설임이 없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잔혹함 혹은 잔혹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전면에 앞세운다. 그리고 그 구역질나는 추악함, 그리고 시체 

등을 통해 곧 이어 도래할 천사의 서광, 곧 묵시록적 전망을 읽어낸다. 읽어내고자 

한다. 

<더 플랫폼>은 <설국열차>를 먼저 본 사람 거의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

설국열차>의 수직적 버전이다. <설국열차>가 앞 칸과 뒤 칸이라는 수평적 칸막이

로 계급을 분할하는 파국 이후의 공동체를 상상했다면 <더 플랫폼>은 그것을 수직

으로 곤두세운 알레고리적 장소를 상상한다. 그러니까, 굳이 실증적으로 영향 관

불평등 경제라는 잔혹극과 

기본소득이라는 구원의 힘

류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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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더 플랫폼>은 <설국열차>에게서 큰 영감을 받았거나 아

니면 일종의 오마주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렇다고 <더 플랫폼>이 <설국열차>와 무조건 근사(近似)하기만 한가 하

면 그렇지는 않다.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더 플랫폼>은 <설국열차>와 달리 몹

시 거칠다. 미장센이 전혀 치밀하지 않다. 서사의 전개가 작위적일뿐더러 장면 

배치 또한 비균질적이며 비대칭적이다. 이질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대신 말하는 알레고리적 작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여럿이다. 작품의 정조 혹은 정동의 측면에서 볼 경우 <더 플랫폼>

은 <설국열차>에 비해 훨씬 더 난폭하다. 노골적으로 하드코어적이며 실재적이

다.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원장면들이 수시로 화면을 가득 메워 보는 이들을 한껏 

불편하게 만든다. 특히 식인을 암시하는 장면들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 <설국열

차>가 인류의 멸망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 혹은 불평등 경제

를 실감 나게 재현,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인류세적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

시키고자 한다면, <더 플랫폼>은 의도된 잔혹극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약육강식이라는 정신적 동물왕국의 상태를 악무한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 현실을 고발하고 특단의 윤리적 전회가 있어야만 이 정글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더 플랫폼>은 전형적인 잔혹극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거의 걸

러지지 않은 잔혹한 장면들, 아니 의도적으로 더욱 줌인된 잔혹한 장면들을 통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며 추악한지를 집중적으로 고발한

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적 상황에서 구원의 힘이 자라난다’는 휠더린

의 말처럼 그 파국적 상황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힘을 제시한다. 여기, 그 발생론

적 기원도 불분명하고, 현실과의 정합성 여부도 불확실한, ‘플랫폼’이라 불리는 

수직 감옥이 있다. 이곳은 누군가에겐 감시와 처벌의 장치인 감옥이기도 하고 누

군가에겐 어떤 목적을 위해 선택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여간 이곳

은 모두 333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 방에 두 사람씩 수감되며, 한 달에 한 

번 랜덤 방식으로 방과 파트너가 바뀐다. 이 수직 감옥의 특징은 특이한 음식 배

분 방식에 있다. 저 최상의 공간으로부터 잘 나누면 333개 칸의 수인들이 고루 나

누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이 하루에 한 번씩 내려온다. 그 음식은 각 칸에 잠

시 머물다 곧 내려가며, 그 시간 동안만 수인들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특이한 음식 배분 방식이 이곳을 지옥으로 만든다. 우선 나부터 살고 봐

야 한다는 생존의 충동에 이끌려 위의 칸의 수인들은 과잉의 섭취를 한다. 조금

만 모자라게 섭취하면 333개 칸 수인(囚人) 모두가 생존할 수 있으련만 80층만 

되어도 먹을 것이 떨어진다. 80층 이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달을 굶게 되며, 이

들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길을 두 가지다. 먹느냐 

먹히느냐. 자연 강한 자들이 같은 방의 수감자를 굴복시키고 식인으로 생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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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달이 되면 다시 칸이 바뀐다. 더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

의 최상층으로 올라서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처절한 배곯음 속에서 음식이 남

겨져 내려오길 기다렸던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아니 다시 그 절대 허기

의 상태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친 듯이 먹어댄다. 제일 위의 

칸부터 이어지는 탐식, 폭식의 악마적인 향연. 아래 칸 수인들은 한 달간의 예고

된 굶주림 상태에 들어서고, 그러면 옆의 동료를 죽이고 먹는 상황이 또 벌어지

고……. 

너무도 노골적인 정신적 동물 왕국의 상태라고 해야 하리라. 그러다 보니 이 

지옥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들이 생길 때도 있다. 이들은 이 부조리한 

상황의 원인이 위의 칸에 있는 자들의 과잉의 욕구에 있다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의 칸부터 음식 섭취량을 조절해 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읍소하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등등의 방법으로 음

식 섭취를 조절하자고 설득한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주장은 먹어도 먹어도 채워

지지 않는 허기에 시달리는 수인들을 설득할 수 없다. 같이 살겠다는 연대의식이 

있고, 그것에 기반해 음식을 골고루 나누기만 하면 이 지옥 같은 감옥을 공존과 

화해의 장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이건만 우선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생

존본능과 서로에 대한 불신은 그 분명한 길을 외면하게 한다. 이때 주인공의 돈키

호테적 모험이 시작된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에 세르반테스

의 󰡔돈키호테󰡕 한 권을 들고 들어온 주인공은 설득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뜻을 같이 하는 산초판자적 존재를 대동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배분하는 모험에 나선다. 자신들의 목숨과 바꾼 이 모험은 감옥

의 경영진에게 이 감옥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에 해당하는 아

이를 올려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단히 알레고리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이 

마지막 장면이 암시하는 바는 너무 다층적이어서 단순화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

기는 하나 그럼에도 목숨을 건 고렝의 모험을 통해 <더 플랫폼>이 전달하고자 하

는 메시지는 비교적 선명하다. 고렝은 목숨을 건 모험을 끝내면서 󰡔돈키호테󰡕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 몇 구절을 읊는데, 그가 읊는 그 구절에 <더 플랫폼>이 말하

고자 하는 바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죄가 있는 자만이 위대한 죄

인이 될 수 있다.……아량이 없는 부자는 궁색한 거지일 뿐이다. 부자는 부를 소

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를 내키는 대로 쓰지 말고 잘 쓰는 법을 알아야 행

복하다.” “함께 헤어지고 함께 모인다. 하나의 행운과 하나의 재산을 우린 나눌 

거야.” 

정리하자. 정리하자면 <더 플랫폼>은 현재 인류는 모든 사람이 고루 나누어

도 남을 정도의 풍요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 혹은 불평등 경제 때

문에 문자 그대로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약육강식의 정신적 동물 왕국의 시대

를 살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눔의 윤리, 나눔의 정치경제학



계
간

  《기
본

소
득

》 2020. 여
름

81

이라는 것을 특유의 잔혹극을 통해 말하고 있는 영화이다. 그러니까 <더 플랫폼>

은 나눔의 정치경제학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필

연성을 매우 강렬한 방식으로 암시한 바로 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몰

라도 나는 나에게 전혀 낯선 잔혹극의 실제 혹은 실재를 보여준 절대 이름을 외울 

수 없을 것 같은 이 감독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 한 명의 켄 로치를 만

날 수 있지 않을까.

2. 
‘내가, 나의 욕심이 ‘한기’를 죽였다’ 
-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의 경우

김영하의 『오빠가 돌아왔다』의 제목을 빌어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

다. 말하고 보니 제법 그럴듯한 것 같다. 그렇다. 이만교가 돌아왔다. 사랑에서 결

혼으로 이어지는 낭만적 사랑의 억압적 성격을 비판하고 제도 너머의 얽매임 없

는 사랑을 튀는 X세대적 감성으로 담아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작가 이만교, 그가 돌아왔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2000)로 기산하면 

거의 20년, 그 이후의 󰡔『머꼬네 집에 놀러 올래?』󰡕(2001), 󰡔『아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2003), 󰡔『나쁜 여자, 착한 남자』󰡕(2003)로 쳐도 16년 만이다. 이만교의 귀

환이라 해도 되리라. 

그런데 김영하의 『오빠가 돌아왔다』의 오빠가 떠날 때의 거의 그 모습으로 돌

아왔다면, 16년의 공백 끝에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2019)를 들고 돌아온 이만

교는 이전의 그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차이가 난다. 물론󰡔『예순여섯 명의 한기씨』

󰡕에 이만교 소설만의 얼룩이라 할 만한 X세대적 감성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예순여섯 명의 한기씨』에도 이만교 특유의 소위 90년대의 X세대적 

유쾌한 반란 혹은 경쾌한 저항의 정동이 잔여물처럼 혹은 흔적처럼 남아 있다. 그

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다

는 이만교 특유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정도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정도 말고는󰡔『예순여섯 명의 한기씨』는 이전의 이만교 소설과 거의 모든 부분

에서 다르다. 분명󰡔『예순여섯 명의 한기씨』의 이만교는 더 이상 인간 모두를 자유

롭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를 건설해야 한다는 무거운 역사적 소명에 얽매

여 사느니 비록 ‘참을 수 없’다 할지라도 ‘가벼운 존재’로 사는 것이 오히려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실행에 옮기는 에피큐리언이 아니다. 

이만교 소설의 정동이 크게 달라진 데에는 물론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

지만 무엇보다 핵심적인 계기는 2009년 용산참사와의 무시무시하고 외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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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인 것으로 보인다. 바깥에서 용산참사를 바라보며 용산과 운명처럼 만난 이

만교는 이후 용산참사 유가족을 돕기 위한 ‘작가선언69’라는 모임에 발을 들여놓

는다. 그런데 그 순간이 그에게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그는 그 이후 이전

의 그로 돌아가지 않는다/못한다. 이만교에게 2009년 용산참사는 바디우적 의미

의 사건이다. 용산참사와 외설적으로 조우한 이래 이만교는 용산사건에 웅크리고 

있는 진리내용을 가슴 속에 새기는 사건에의 충실성의 과정을 그야말로 충실하게 

밟아나간다.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를 오히려 엄숙한 위선의 탈을 쓴 통치성

을 해체할 수 있는 탈-존의 가능성으로 믿고 있던 이만교는 용산사건과의 조우 이

후 전혀 다른 존재로 전신한다. 아니, 변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용산사건과의 부

딪침 이후 단지 그것을 냉소하는 것으로 현재의 지독한 통치성을 극복할 수 없다

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때문이다. 그것으로 그치기엔 현재의 통치성은 너무 잔

혹하다. 현재의 통치성,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상당수를 누군가가 그들을 죽인

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죽여도 되는 호모사케르

적 존재들로 전락시키거니와, 그와 동시에 호모사케르들이 극한의 고통과 처절한 

죽음 앞에서 내지르는 신음을 전방적인 억압 기제를 통해 치밀하게 덮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용산 사건이 이만교에게 알려준 그것이다. 그런데, 냉소라니! 냉소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얼마나 자족적이고 자기기만적이며 비겁한 저항인가. 결국 

이만교는 비겁을 접고 용기를 낸다. 냉소를 거두고 그들의 신음과 단말마를, 그리

고 그들의 세상을 향한 선언을 대신 전달하고자 한다.󰡔『예순여섯 명의 한기씨』는 

변화한 이만교의 시대에의 동참 의지가 만들어낸 바로 그 작품이다.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는 작가에게 인생의 큰 변곡점으로 작동한 용산참사

와 조우한지 10년 만에 완성한 소설이다. 정말 오랫동안 쓰다 지우다 쓰다 지우

다를 반복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쉽

게 측량할 수 없고 또 상상하는 것도 버거운 큰 슬픔이 있는 사건은 외면할 수 없

는 바로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설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큰 고통의 아포리아 

때문이다. 넘치는 고통을 상징적인 언어로 재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반감시키기 마련이고, 이 언어의 한계에 절망 붓을 거둘 경우 그때는 작가에게 주

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 된다. 그런 까닭에 오히려 거대한 역사적 

사건,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거대한 분노와 고통을 안긴 사건의 경우 그 슬

픔의 크기 때문에 오히려 상징적인 언어로 재현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난경에 빠

지곤 하며, 어렵게 작품화하더라도 태작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 용산참사를 다룬 

소설, 영화가 많지 않는 까닭도,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도, 용산 사건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큰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그가 작가의 말에 “이 글은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게 된 말, 하

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애써 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일테면 신음 같은……”이라는 쓴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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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순여섯 명의 한기씨』가 용산참사를 다루는 방식은 정통적이지도 전통적

이지도 않다.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는 용산참사 중 희생된, 아니 그때 죽었으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는 아무도 처벌되지 않은, 아니, 아니, 그의 죽음으로 인해 

오히려 그와 연대했던 동료들이 처벌을 받은 ‘한기’라는 실제한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가상의 인물 같기도 한 유령 같은 인물을 초점인물로 설정하고 그가 태어나

고 자라서 용산 그곳에서 죽기까지의 한평생을 재구성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런

데 그 서사 형식이 독특하다. 현장으로 출동 의뢰를 받았으나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한 크레인 기사의 인터뷰라는 예상외의 설정으로 용산참사를 소설화한 이기호

의 「나정만씨의 살짝 아래로 굽은 붐」과 살짝 닮아 있기도 하고, 한 가상 인물의 

일대기를 주변 인물들의 각기 다른 술회로 재구성한 성석제의 󰡔투명인간󰡕과 친연

성을 보이기도 한다.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는 용산참사의 현장에서 호모사케르

적 존재로 죽어간, 그러나 어느 누구의 애도도 받지 못한 한 희생자의 삶의 과정

을 그의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두 가지 때문이리라. ‘한기’라는 인물에 가까운 누군가에 대해 취재하는 과정

에서 주변 인물들의 그 인물에 대한 기억이 너무 달라 바로 그 사람으로 캐릭터화

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작가의 언어로 옮길 경우 오히려 

그의 측량불가능하고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상식적인 그것으로 변질시킬 가능성

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는 이 난경을 오히려 

그를 기억하는 그들의 언어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는 한편으로는 호모사케르적 존재로 스러져간 그의 

일대기를 자연스레 제시하는 한편, 그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기억하는 그들의 발

화를 통해 용산참사의 총체상을 모자이크식으로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예순여

섯 명의 한기씨』는 각기 다른 예순여섯 명의 개성적인 화자들의 육성을 통해 한편

으로는 ‘한기’라는 가상의 인물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좇게 하고, 그와 동시에 용

산 사건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그야말로 자연스레 제시한다. 그를 통해 󰡔『예순여

섯 명의 한기씨』󰡕는 만약 작가가 예순여섯 명의 증언을 종합해 작가의 단일한 언

어로 재현했다면 결코 구현할 수 없었을 정도로 생동감 있게 당시 사건 현장의 풍

경과 분위기를 재현한다. 이는 한 위대한 작가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여 고치고 

또 고친다 하더라도, 그의 단일한 발성을 고집하는 한 도달할 수 없는 현장감이라 

할 만하다. 앞질러 말하자면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는 결코 재현이 쉽지 않은 그 

현장을, 그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분노와 울분, 고통과 공포, 좌절과 배신의 

파노라마와 거의 근사하게 포착해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순여섯 명

의 육성을 통해 ‘한기’라는 주인공의 생애와 용산 사건의 전모를 말하기로 한󰡔󰡔『예

순여섯 명의 한기씨』의 발상법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소설을 

두고 ‘기법의 승리’를 구현한 작품이라 칭해도 그리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예순여섯 명의 한기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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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아니다. 정작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의 핵심적인 문제성은 ‘기법의 승

리’를 통해 그려낸 우리 시대의 참혹하게 일그러진 자화상 그것에 있다. 도시 재

개발 현장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전쟁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저 멀리 광주대단지 개발 때부터일까. 하여튼 재개발을 둘러싼 처절한 전쟁은 한

국문학의 단골 소재이다. 덕분에 윤흥길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박태

순의 ｢외촌동이야기｣ 같은 명품이 문학사에 등재된 것은 사실이긴 하나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거듭 반

복되는 재개발을 둘러싼 입주민과 개발 업체와의 처절한 전쟁, 아니 개발 업체가 

용역을 동원해 벌이는 일방적인 폭력은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볼 때 예

외적인 상황도 아니고 우연한 사건도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것은 우

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야 한다. 여기 울퉁불퉁하

나마 목가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지역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 그곳이 재개발된다. 그 순간, 아니 재개발의 예후가 감지되는 그 이전부터, 

투기 세력들이 달려들며 그 지역의 목가적인 풍경은 산산조각이 난다. 집값, 월

세, 전세 모든 것이 들썩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곧 투기 세력에 의해 점령당한다. 

그러다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한 이윤을 뽑으려는 투기 세력들은 재개발로 인해 막대한 이윤이 보장됨에도 불

구하고 이윤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원래 그곳에 있던 원주민, 특히 세입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을 책정한다.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보상은 물론 없

으며 갑작스런 이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에 대한 위로 비용은 더더구나 없다. 그러

니까 원주민들이나 세입자들은 그 지역이 재개발되는 순간 안정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말로 안 되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이때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 용역이라 부르나 사실은 ‘깡패’다. 그들이 하

는 일은  원주민과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무력시위다. 아니 협박과 공갈이라 

해야 한다. 그런데 웬걸 백주대낮에 깡패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공권력은 엄정중

립을 표방하며 결과적으로 용역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원주민과 세입자들은 질 것이 뻔한 싸움에 나선다. 

이전에 이런 공포의 경험을 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천막을 치거나 망루를 세운다. 

저 멀리 광주대단지 재개발 사업부터 용산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반복된 일

이다. 그것만 해도 공포의 순간들인데, 용산참사에서는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진다. 

그 당시의 공권력은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꽤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는 더 큰 비극이 발생한다.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는 그 화재의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한기’씨를 

초점인물로 삼아 수없이 반복되었으나 또 다시 일어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발

생할 수밖에 없었던 참사인 용산사건을 그 발생론적 기원부터 비극적 결말까지

를 형상화한다. 그리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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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얘기들도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개발이익만 이조니 사조니 

하고, 조합원 가구당 오억이 떨어지느니 육억이 남느니 해서 설마 줄 만큼은 주

겠지 하는 분위기였어요(48면).

하지만 다들 장사만 해온 사람들이라 대책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뭘 몰라도 너무 몰라 싸웠던 거지만, 그리고 또 알았더라도 

별수없었을 테지만……

아니, 아마 알았더라면, 저는 솔직히,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 건물부터 매입하려 했을 거예요. 선산 땅 몰래 팔고 제 3금융권 융자라

도 받아 허름한 건물이라도 사야죠. 열배 스무 배 올랐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조

합원 되고 나면 세입자 내쫓으려고 용역 깡패를 불렀을 테니, 차라리 몰랐던 게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53면).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한기씨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

로 알려면 당시 핵심 요직에 있던 놈들을 만나 물어봐야지, 자신처럼 평범한 사

람들 얘기 백날 들어봐야 뭐하느냐고 혀를 찼습니다. 참사 원인을 밝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죄를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터뷰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져 고개를 

주억거리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용역들 뒤에는 경비업체가, 

경비업체 뒤에는 정비업체가 있었습니다. 경비업체 이사는 전직 경찰이나 관

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구요. 정비업체 대표는 구청장과 향우회 회장, 

부회장 사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세에 눈먼 서장과 비인간적인 법률 조

항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국회의원들, 인기몰이에 급급한 시장과 대통령이 있

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이들을 뽑아준 바로 우리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걸 우

리 자신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말이죠(196~197면).

이렇게 보면 용산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

는 사건이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사건

이기도 하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을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외면하는 우리들 모두가 바뀌지 않는 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용산참사

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너무 뻔뻔하게 용산참사

의 가해자 논리에 동참하여 그들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은 아닐까. 

정말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 눈앞의 이윤을 접고 서로를 배려하는 윤리

적 전회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는 우리 모두의 윤리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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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정말 뼈아프게 환기시키는 바로 그 소설이라 하

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멋지게 돌아왔다, 이만교. 

당신의 귀환을 환영한다.

3. 
‘지금 지구는 인간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

어가고 있다’ -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의 경우

이렇게 말하면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에게는 무례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말해야 한다. 이 책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시작한 단계에 씌어지

는 대부분의 책들이 그러하듯 가설적이고 개설적이다. 해당 주제에 관한 이런저

런 논의를 힘들여 품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필자들의 더 벼려지고 심화된 논의는 

아직, 이었다.

하지만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은 나보다도 이 책의 필자들이 먼저 절감했을 

것 같기도 하다.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시간을 두고 논의를 좀 더 벼르고 담금질

해서 보다 촘촘하고 밀도 높은 결과물을 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촌급을 다

투는 문제인 만큼, 아쉽지만 완성도는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책의 필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절박하고 시급하며, 그것은 

책 제목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절박하니 아쉽더라도 우선은 우리가 처한 파국적 상황을 빨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리라.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에는 ‘인간이 만든 절망의 시

대, 인류세’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그리고 책의 뒷표지에는 ‘지구의 목소리를 들

어라!’라는 슬로건과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 산업화, 육식……인간의 욕망이 

빚은 절망, 인류세’라는 설명 문구가 나란히 병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인

류세’적 관점에서 오늘날 지구가 처한 상황을 읽고 그 결과물을 보고한, 일종의 

오늘날의 지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임상보고서이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통로로 

지구의 생태적 상황을 인류세적 연대기로 재구성하고 있다. 하나의 길은 오늘날 

지구에 수시로 출몰하는, 오늘날로 올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구의 이

상 징후들에 주목하여 그 현상을 인류세적 관점에서 맥락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길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문학, 영화, 법 등의 다양한 담론적 실천

의 영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인류세적 관점의 결과물들을 인식론적으

로 맵핑하여 오늘날 지구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고 그 극복가능성을 제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경로를 종합하여 이 책이 오늘날의 지구적 상황에 대해 내리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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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결과는 이미 우리가 책 제목을 통해 짐작하는 바 그대로다. 파국 직전이라는 

것. ‘인류세’라는 관점 자체가 오늘날 지구가 처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설명하

고자 탄생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게다가 올해만 하더라도 호주대형산

불, 코로나19 등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미증유의 전지구적 재난 상황을 감안

한다면,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가 행하고 있는 오늘날 지

구의 생태적 상황에 대한 어마무시한 진단은 오히려 오늘날 지구에 대한 가장 냉

철한 자기응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현재 지구는 누가 보

더라도 임종 직전의 상황이며, 이러한 생태 위기는 전적으로 ‘인간의, 인간에 의

한, 인간을 위한’ 문명 탓이라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곳, 모든 것으로부터 영혼을 거세하고(베버식으로 말하자면 ‘탈마법화’하고), 그

렇게 거세된 물질을 오로지 인간을 위한 재화로 무한정 전유하는 근대 문명이 지

구를 이렇게 이미-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게 했음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러

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가 행한 냉

철한 응시는 비록 우리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소중한 것

이며 오히려 뒤늦은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의 거의 모든 텍스트

를 가로지르는 위기의식은 단순히 ‘지구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

는 징후들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가 더 있다. 이들이 공포를 느끼는 또 하

나의 중요한 요인은, 이 책의 저자들의 문제의식을 지젝식의 표현에 기대 말하자

면, 지금 지구는 인간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

건만 지금 인간 대부분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지젝은 앎의 상태

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눈 적이 있다. 안다는 것을 모르는 것(unknown knowns),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 (known knowns),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known  

unknowns),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 (unknown unknowns). 그리고 지젝은 

이 앎의 상태 중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의 단계를 가장 큰 위험으로 지목한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 그 결과는 당장 내일, 아니 바로 

지금 닥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의 

필자들이 이토록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금 

인간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특히 이곳 한국에서는 ‘지구가 인간 때문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며,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른다

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다. 물론 ‘지금 지구는 인간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

들도 많다. 그러나 그런 이들의 대부분은 ‘안다는 것을 모르’는 체하고 있는 중이

다. 이를 이 책의 저자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지구 살해 행위로 규정한다. 자신

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죽이는 바로 그 행동임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누가 뭐라 하면 ‘그래? 난 모르고 있었네!’ 하며 알리



Basic Incom
e M

agazine  Issue N
o.05

88

바이를 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지구를 죽이는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상황

이니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의 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

끼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이 책

만의 고유하고 섬세한 문제틀이 있다기보다는 그간의 ‘인류세’적 관점의 담론적 

실천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작업에서 멈춰 있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나는 이 ‘미완의 성과물’을 열렬하게 환영한다. 오히려 눈물 나게 고맙기까지 

하다. 분명 더 일찍 도착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에라도 온 것이 천만 다행인 때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뻔뻔하게 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경고장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 덕분에, 이들의 

완성도에 대한 비판을 무릅쓴 용기 덕분에, 언젠가 접하고 곧 기억 속에서 지워버

린 다음과 같은 툰베리의 말을 다시 새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생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중이다.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그저 당신들은 돈만 이야기하고 

영원한 경제 발전의 동화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

가? 30년도 더 된 시기부터 과학계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어떻게 당신들을 현

실을 직시하려는 시선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여기에 와서

는 당신들이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책들과 해

결책들은 왜 아직 존재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우리들을 경청하고 있으며 위급

성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나의 슬픔과 화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만약 당신들이 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데도 행동하

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괴물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믿기를 거부

한다.(…)

어떻게 당신들은 평소대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몇몇 기술적 해결책에만 

의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척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들은 상황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말하기에는 충분히 성숙치 않다. 당

신들은 우리들을 방치하고 포기하려 하지만, 젊은이들은 당신들이 우리를 배

반하고 있단 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래의 모든 세대들의 눈은 당신들을 

쏘아보고 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배반하길 선택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쉽사리 빠져나가는 것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즉시, 우리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다. 세계는 깨어나고 있으며 변

화는 진행 중이다. 그 변화가 설령 당신들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말이다.

(2019년 9월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행한 툰베리의 연설(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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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인류세인문학단 지음,󰡔『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 들녘, 

2020, 282~283에서 재인용))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 덕분에 나는 내가 나도 모르

는 사이에 ‘괴물’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평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 동시에 내 주변 곳곳에 나를 ‘쏘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도. 고마움을 전

한다. 

4. 
 ‘하위주체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한 이가 있다. 벤야민이다.

어떠한 시기든, 바야흐로 전통을 압도하려는 타협주의로부터, 언제나 새로

이 전통을 싸워서 빼앗으려는 시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메시아는 구원

자로서만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반그리스도의 극복자로서도 오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희망의 불꽃을 점화할 수 있는 재능이 주어진 사람은 오로지, 죽은 

사람들까지도 적으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

는 특정한 역사가뿐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적은 승리를 거듭하고 있다.

벤야민의 문장이 늘상 그렇듯 위의 문장 역시 함축적이어서 여러 맥락으로 

읽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읽는다. 문제는 ‘적들의 역사’와의 싸

움이다. ‘적들의 역사상’에 의해 역사가 씌어지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만 

쓸모없는 실존으로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삶 전체도 호모사케르

적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희망의 불꽃을 점화하여 현

재를 바로잡으려는, 아니면 현재를 바로잡아 과거에 잠시 스친 희망의 불꽃을 올

바르게 맥락화하려는 역사가는 산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위해 ‘적

의 승리’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인류 역사 전체를 그들의 승리로 기록하려

는 ‘적들의 역사상’과의 목숨을 건 쟁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왜곡된 역

사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적 전통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 

최근 간행된 책 중 눈길이 머문 책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목적으로 하는 이 

글의 성격에 비추어 서두가 자못 장황했다. 이유가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펴

보고자 하는 책이 점잖게 이야기하면 극복해야 할 역사상을 담은 역사서이고, 내 

감정을 담아 솔직히 표현하면 ‘적의 역사상’을 구현한 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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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적이란 자신의 권력 행사, 이윤 추구를 위하여 다수의 소중한 생명을 오로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기구나 개인을 지칭하거니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바로 그러한 ‘적’의 셈법과 기억법을 뼈대 삼아 씌어

진 책이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1년 전 󰡔『반일 종족주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이 출간되고 나서 각계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한 재비판을 담은󰡔󰡔『반일 종족주의』󰡕

의 후속판이다. 그런 까닭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반일 종족주의󰡕의 위장

된 혹은 자기기만적인 학문적 객관성의 태도가 잔뜩 흐트러져 있어 책 전체의 밀

도는 󰡔반일 종족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강화된 

것이 있다. 위장된 학문적 객관성을 뚫고 나온 그들의 질서화되지 않은 날것의 주

장이 그것이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필자들은 이 책에서 자신들의 역사

지리지를 감춤 없이 전면에 내세우는 바, 그것은 ‘반한 종족주의’, ‘일본식 오리엔

탈리즘’이라 부를 만한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가 나오자 누구보다 먼저 다각적

으로 󰡔반일 종족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한 호사카 유지는󰡔『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필자들을 ‘신친일파’라 지명하고 있어 흥미롭다. 실제로 󰡔

반일 종족주의󰡕의 필자들의 역사지리지는 식민지 시대의 소위 친일파들과 적어

도 세 가지 점에서는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그렇게 보면 호사카 유지의 ‘신친일

파’라는 호명은 여러 면에서 적절한 감이 있다. 

친일문인들을 위시한 1930년대 후반의 소위 친일파들이 공유했던 역사지

리지는 크게 세 가지다. 1) 서구적 근대와 비서구적 야만이라는 왜곡된 발전사관

에 기초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근대화된 나라가 야만의 국가를 지배, 계몽할 

때 피식민지 국가의 발전이 촉발되며,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은 제국

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식민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자국의 역사와 민족

적 전통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은 우리 민족 스스

로 발전할 역량이 전무한 까닭이며 만약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

로의 힘으로 근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지배 때문에 우리나

라는 비로소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모든 통계수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3) 식

민지 상황 때문에 민중들이 집중적으로 감내해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외

면(‘비록 일본들에게 부가 집중되었다고는 하나 식민지 시대 조선의 국민총생산

량은 비약적으로 늘었고 심지어 평균수명과 출생률도 놀랄 정도로 높아졌으므로 

간혹 보고되는 민중들의 고통은 예외적인 것뿐이다.’). 그런데 1930년대 친일파

들의 역사지리지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필자들의 그것은 놀랄 만큼 유사

하다. 

육군특별지원병제에 협력했던 조선인 정치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은 일본의 어리석은 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민족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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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넘긴 매국노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정치적 셈법의 주판

알을 튕긴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걸었던 ‘협력

의 정략성’은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아무것도 아

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론 그렇게 보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매도당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글에서 소개했듯이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은 

1950~1953년 6·25전쟁에서 그들의 새로운 조국 대한민국을 국제 공산세력으

로부터 지켜내는 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조선인 정치

세력이 추구한 ‘협력의 정략성’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성과로 대한민

국 현대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166면).

위의 인용에 따르면 일본이 벌이는 광기의 전쟁에,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에 

이땅의 아들/딸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데 헌신한 당시 조선의 친일파들이야

말로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정략적 협력을 할 줄 알았던 현명한 민족주의자들이며, 

이들의 이러한 현명한 선택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원천인 

것이 된다. 당시 친일파들의 ‘협력의 정략성’ 때문에 수많은 조선의 딸/아들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지만,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저자

들은 그런 사실에 관심조차 없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조선의 나어린 그녀들이 위

안부로 성노예로 전쟁에 끌려가 그야말로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공포 속에서 인

간이라면 겪어서는 안 되는 처참한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건만 󰡔『반일 종족주의

와의 투쟁』의 저자들은 이것에도 관심이 없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경제 발전

을 보여주는 통계적 수치이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필자들은 조선 전체

의 경제적 통계 수치가 좋아졌으면 됐지 아무리 많은 조선의 그/그녀들이 저 멀리 

끌려가 죽임을 당한 것이 무슨 상관이랴 하는 태도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관

되게 유지한다. 

그리고 또한 ‘10여 년간 여러 연구서를 섭렵하고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도’ 

한 결과 위안부 동원은 더 이상 ‘일본군의 전쟁범죄’가 아니며, 그녀들은 결코 ‘행

동의 자유가 박탈당한 성노예’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태평양 

전쟁 시기로 올수록 경제 수치가 좋아지면서 그녀들에 대한 약취와 유괴 범죄가 

줄었고 또한 약취와 유괴 혐의로 ‘조선의 경찰이 열심히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여 

검찰에 송치했지만, 그 90%가 훈방이나 무죄 판결로 풀려난 것’으로 보아 그녀

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걸어갔다고 말한다. 󰡔『반일 종족주

의와의 투쟁』의 필자들은 약취와 유괴 혐의로 송치된 자들이 훈방으로 풀려난 것

을 당시의 일본군이 약취와 유괴를 겉으로는 금하면서 실제로는 승인, 권고하고 

있었다고 절대로 읽지 않는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필자들에 따르면 당

시 법을 집행한 자들이야말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공평무사하

게 법집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평무사하게 법집행을 하는 자들에 의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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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의 약취나 유괴 혐의가 대부분 무혐의 판결이 났으므로 그때 그녀들은 일본

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저자들은 당시 제국의 문서를 보면 당시에

는 그야말로 엄정하고도 공평정대한 법이 공평정대하게 집행되었으므로, 그리고 

그러한 법에 의해 처벌된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그녀들의 약취와 유괴는 절대 없

었다 말한다. 거기에 실제로 그녀들은 스스로 걸어가서 ‘빈손’이 아니라 ‘큰 돈’을 

벌어 돌아왔으므로 그녀들이 성노예였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덧

붙인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저자들은 틈날 때마다 넘칠 정도로 자료를 

읽고 또 읽었다고 자랑한다. 책을 듣다 보면 그런 것 같다. 그들은 정말로 당시 일

본 제국이 생산한 문서라면 저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 읽는다. 하지만 그들

이 결코 읽지 않는 것이 있다. 수많은 그녀/그들의 동료들을 죽음의 땅에 묻고 겨

우 목숨만 건져 귀환한 그녀들의 ‘소진’된 언어들이다.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끌어들여도 그 표현을 넘어서는 고통과 분노와 공포와 배신과 절망

의 경험의 기록들 말이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저자들은 그녀/그들의 기

억은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읽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는다. 혹여 그

녀/그들의 기억이 일본 제국에 의해 생산된 문서와 그 내용이 다르면 당연 배척한

다. 일본 제국은 문명국가이고 그녀/그들은 쓸모없는 실존들이므로. 일본 제국은 

이미 양심적으로 그때에도 그 이후에도 그녀/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반면, 

그녀/그들은 그때 이미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로 후한 임금을 받고도 뒤늦게 ‘반

일 종족주의’에 편승해 한 몫을 더 챙기려는 불한당들이므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경험을 민족적이고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맥락화

하는 모든 시선을 ‘반일 종족주의’로 규정하고 그 ‘반일 종족주의’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

쟁』은 앞서 살펴보았듯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제국의 침략과 지배, 그리고 

수탈의 과정을 오로지 근대적 발전으로 획정하고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반일 종족주의’라 칭하는 순간 아마도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논리적 

파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여튼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반한 종족주의적’ 편견에다가 오리엔탈리즘적 전도, 남근주의적 폭력성, ‘하위주

체’ 혹은 호모사케르적 존재들에 대한 폭력적 배제 등 어떤 점에서 보자면 불합리

와 무논리의 총화처럼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동시에 우리

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한 사회

의 경제적 불평등 혹은 불평등 경제가 어느 정도이건 간에 무조건적인 경제적 발

전(혹은 경제 지표의 개선)에 집착할 경우, 그것은 수많은 민중들 혹은 하위주체

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위주체들의 고통과 염원을 

감싸안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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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단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전미래를 개척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호모사케르적 존재로 유령처럼 사라진 존재들까지도 다시 되살리는 길이라

는 것. 다시 말해 기본소득 세상을 만드는 일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치명적 모

순을 해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광기의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의해 그 어떤 흔

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하위주체들을 모두 되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 하여 기

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바람직성에 대한 

공감대를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현재 기본소득을 가로막는 

적들의 논리와도 치열한 쟁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상과의 

치열한 싸움도 필요하다는 것. 한마디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우리가 넘

어서야 할 현실적 벽들이 얼마나 많고 견고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 잠시 우

리를 지치게도 하지만, 왜 우리가 꼭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가 누구이건 간에 동등

한 권리를 누리는 한편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는 세상, 기본소득 세상의 도래에 모

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일깨워준다. 잘 읽었다,󰡔『반일 종족주의와

의 투쟁』 . 덕분에 신들메를 다시 매게 되었다. 

5. 
우리의 가까운 미래와 기본소득의 자리 
– 슬라보예 지젝의󰡔『팬데믹 패닉』의 경우

바야흐로 코로나19 시대다. 잠깐이려니 했다. 한데 아닐 모양이다. 언젠가 

후대의 역사가들은 인류의 역사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다. 인류의 역

사는 21세기 들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도는데, 그 계기는 바로 코로나19였다.고. 

코로나19로 인류의 역사는 그 이전과 이후가 나뉘었으며 그만큼 코로나19는 인

류의 역사를 전회시킨 큰 사건이었다,고. 

코로나19가 이토록 인류 역사에 거대한 전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까닭은 

코로나19가 그간 인류 역사상 너무도 당연했던 두 가지 생활양식에 제약을 가하

고 있는 때문이다. 바로 대면과 이동성. 그간 인류는 대면을 위해 이동했고 또 이

동하면서 대면해왔으며 무언가를 이동시키기 위해 대면했다. 이것이 아날로그적 

세상의 핵심 동력이었다. 사랑도 증오도 인류애도 혐오도 전쟁도 평화도 수탈도 

공존도 상쟁도 상생도 모두 대면과 이동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대면

을 위한 이동, 이동을 통한 대면을 그만큼 그간 인류 역사에서 있어왔던 관계성의 

핵심적인 매개물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 오랜 생활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

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면하려면 각자의 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자의 방으로 들어가며 하며, 대면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피해가며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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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이 거대한 아노미 때문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19가 

제발 일회적 상황이기를, 그래서 이 일시적 혼란이 빨리 진정되고 살 만했던 일

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듯이다. 많은 이들이 빨리 이 혼란이 봉합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나 나는 그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의 가져온 혼란을 좀 더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코로나19로, 그

러니까 일상성과 역사적 연속성이 단절되면서 목격하게 된 것들 때문이다. 우리

가 코로나19라는 계기를 통해 목격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란, 󰡔『우리는 가장 빠

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의 표현을 빌자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인류는 

물론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악몽 같은 사회이다. 동시에 

소수는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에서 과잉의 향유를 마음껏 누리

는 한편 그 외의 거의 대다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태연하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확인한 우리의 치명적 증상을 그대로 안고 

코로나19 이후로 가서도 안 된다. 우리는 보다 고차의 상징질서를 확립해 코로나

19 이후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우리가 보다 고차의 상징질서를 확립해 코로

나19 이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군가 ‘어떤 고차의 상징질서?’

라고 물으면 답할 게 없다. 최근 김훈 선생이 어느 글에선가 “이럴 때는 오직, 정

은경 본부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코로나19에 관

한 원인 분석 및 대처 방법에 관한 한 정은경 본부장을 따르면 혼선 없이 효과적

인 대처가 될 것이라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코로나19의 대처에 대해서는 정

은경 본부장을 따른다 치고,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만한 

이정표는 어디 없을까? 하던 차에 만난 책이 있다. 지젝의󰡔『팬데믹 패닉』󰡕이다. 『팬

데믹 패닉』󰡕의 한국어판 서문에 다음과 같은 이정표가 있었다. 아니, 나에겐, 그것

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선명한 이정표로 보였다. 

지젝의 말을 들으며 이 횡설수설, 갈팡질팡의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앞질러 말하

면 비록 인용이기는 하나 지젝이 ‘새로운 세상의 재발명’의 첫 번째 항목으로 ‘국

민기본소득 지급’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코로나19로 인류 

전체가 재난이라는 위기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

기 위해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하나 전국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

하면서, 기본소득이 전 지구를 구할 구원의 힘으로 공유되고 공인되고 있는 모양

새라고나 할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해야 하며 새로운 세상을 재발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하나의 세상을 선전하고 있다. 거는 우리가 떼죽

음을 감수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옛날과 똑같은 경제적 번영이 올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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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국은 국가가 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또 다른 세상을 팔고 있다 …그

러나 우리는 가게들을 기웃거리는 대신 힘을 내 현실로 눈을 돌려야 한다. 게오

르기 마리노프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어둡지만 설득력 있게 그려낸

다.

사회질서의 붕괴를 막으려면, 국민기본소득 지급, 집세와 주택자금과 부채 

등의 상환 중단, 보건의료제도와 다수의 다른 핵심 산업들 중 민영화된 부분들

의 국유화, 식량의 생산과 배급에 대한 중압집중식 정부 통제 같은 조치들이 필

요하다. 

이 목록은 더 보태질 수 있다. 예컨대 필수 부분-농업, 에너지, 수도 등-종사

자들의 정상적 작업 보장을 위해 그들이 최대한으로 격리될 수 있는 조치가 필

요하다. 지금 당장은 식량 위기가 닥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농촌 지역까지 

퍼져서 곡물을 심고 기르고 거두는 일이 중단된다면, 그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보건의료 정책도 반복적이고 장기적이며 엄격한 격리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식의 대답을 듣게 된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 어떤 경제를 말하는가? 그 경제는 지속될 수 없는 항

구적 자기 팽창을 요구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 성장률과 이윤 가능성에 

목매는 경제다. “‘경제를 손상시키지 말자’는 우리의 직감은 경제를 망가뜨리

고 지금 온 사방에 퍼져버린 바이러스를 초래했다.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 관점을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 자동차 산업, 패션 품목들, 

먼 이국에서의 휴가는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그 모든 것이 망가지게 내버려두

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은 마르크스의 잘 알려진 슬로건,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 (얻는다)”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의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 지점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것

이 마르크스가 상상했던 사회, 즉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리고 창조적으로 일하

는 부유한 사회로 가는 길은 아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사회는 모두가 보건의료

와 기본욕구를 충족할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으며,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맞게

(곡물 수확가 같은 작업을 위해 동원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훨씬 더 온건한 세상이 될 터다. 그러한 수수한 삶은 정신적으로

도 감정적으로도 여전히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다(슬라보예 지젝, 강우성 옮김, 

󰡔『팬데믹 패닉』󰡕󰡕, 북하우스, 2020, ‘한국어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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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들은 사람들에게 6개월의 생활비를 모아두라고 조언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

람들은 그만큼의 돈을 모아두지 못한다.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감안할 때, 모든 미국인들에게 1,000달러를 최대

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그레고리 맨큐(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Thoughts on the Pandemic”, Greg Mankiw’s blog(2020.3.13.)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우려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잠시 잡히는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최근 들어 다시 맹위를 떨칠 기세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최근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 독자적

으로라도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미증유의 재

난에 대한 미증유의 대처였다. 과연 1차 지급(?)은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 관련 논의와 실행

에서 가장 발 빠른 대처를 보였던 경기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지난 2월 말부터 나라 안팎을 불문하고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

적 빠르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는 이견이 크게 노정된 바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보편 지급과 사용가능기한을 둔 지역화폐로 지급, 개인별 지급

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별 지급 

원칙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의 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정치공동체(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에 속한 모든 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관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청>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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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현금성 화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명명되었다. 정기성

은 담보하지 못했지만 전 국민 혹은 전체 주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초유의 경험에 대

한 명명이자 앞으로의 지향이 담긴 이름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6월 4일 현재, 신청인원은 신청대상자의 약 96%인 1,273만여 명이며 지

급액은 1조 9,826억 원에 달한다. 거의 모두가 신청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효과에 대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결과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관련 신용카드 소비동향’(2020년 5월6일 발표)이

다. 분석기간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되기 전인 3월 1일부터 4주간과 지급개시일인 4월 9일을 포함하는 

4월1일부터 4주간이다. 또한 경기도와 7대 도시의 매출 증가율을 비교하였다.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은 3월 1주차(1일~7일)를 100%로 놓고 보았을 때 기본소득이 지

급되기 시작한 4월 2주차(8일~14일)까지 6주간 매출은 7~8%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4월 3주

차(15일~22일)에 122%, 4주차(22일~28일)에 124%로 확대되었다. 경기도의 이러한 수치는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의 4월 4주차 가맹점 매출이 17%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약 7% 더 높은 수치다.(<표1> 참조) 

 

다른 하나는 BC 카드 매출 결과에 기반한 경기연구원의 분석결과다. 분석기간은 10주차에서 20주

차까지다.１) 또한 신한카드가 3월 1주차를 기준(100%)으로 삼은데 비해 BC카드는 전년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사용한다.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이전인 10주차(3.2~3.8)에서부터 14주차(3.30~4.5)까지 5주간 신용카

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5.9% 감소한다. 이를 지역화폐(재난기본소득) 가맹점과 비가맹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맹점의 경우는 약 12.3% 증가한다. 반면 지역화폐 비가맹점의 경우는 15.0% 감소

한다.(<표2> 참조) 

１)　경기연구원 보고서의 분석기간은 3월 1주차(3월 2일~8일)부터 5월 2주차(5월 11일~17일)까지이다. 다만 3월 1주차, 5월 2주차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
고 10주차에서 20주차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월 1주차은 2020년의 10번째 주차이고 5월 2주차는 2020년의 20번째 주차이다.)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7대�도시경기

22~28일15~21일8~14일1~7일22~28일15~21일8~14일1~7일

자료: 신한카드(2020년 5월 6일)

<표1>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후 경기도와 7대 도시 소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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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도 신용카드(BC)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분석, 경기연구원(2020년 5월 27일) 
자료정리 및 제공: 경기도 비전전략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한 15주차(4.6~4.12)부터 20주차(5.11~5.17)까지 6주간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6.0% 증가한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는 39.7%로 크게 증가한다. 반면 

비가맹점의 경우는 11.5%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6주간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

출액 증가율이 비가맹점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 51.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자료: 상동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자. 

첫째, 양 카드사의 매출분석결과는 모두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에 카드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러 변인들을 모두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조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봐야하겠

으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지니는 소비진작효과는 뚜렷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BC카드 매출 분석결과에서 보듯 지역화폐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의 매출액 증가율이 현저히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지역화폐 가맹점 대부분이 소상공인임을 감안할 때,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들의 소득(매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당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2008년 리먼사태 당시 일본처럼 소비진작효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렇지만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의 지급을 통해 ‘소비진

작효과’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이 서울을 포함

한 다른 7대 도시에 7% 가량 높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5월 13일 <경기도 재난기

본소득의 효과에 대하여>라는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 “모든 도민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함으

로써 지급총액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가장 빨리 지급을 했으며, 다양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

구분
3.2~3.8
(10주차)

3.9~3.15
(11주차)

3.16~3.22
(12주차)

3.23~3.29
(13주차)

3.30~4.5
(14주차)

지급이전
(5주)평균

신용카드 매출액 88.1 89.4 98.3 94.1 100.6 5.9감소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103.3 112.2 114.2 113.1 118.7 12.3증가

재난기본소득 비가맹점 80.0 79.6 90.8 84.3 90.5 15.0감소

(단위: %)

<표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BC카드 전년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

구분
4.6~4.12
(15주차)

4.13~4.19
(16주차)

4.20~4.26
(17주차)

4.27~5.3
(18주차)

5.4~5.10 
(19주차)

5.11~5.17
(20주차)

지급이후
(6주)평균

신용카드 매출액 97.0 102 108 109 114 106 6.0증가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118.2 134 140 146 151 149 39.7증가

재난기본소득 비가맹점 85.0 88 91 87 93 87 11.5감소

<표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BC카드 전년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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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참조: https://basicincomekorea.org/remark-200513_on-the-disaster-basic-income-in-

gyeonggi-province/).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다. 그 이유가 무

엇인지는 리얼미터가 지난 3월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변해준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극적인 반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

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의뢰하여 리얼미터가 3월 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2.6%, 반대 47.3%(표

본오차 95%, 신뢰수준 ±4.4%p)로 반대가 많았다(<표4>와 관련 링크 참조). 반면 마찬가지로 오마이

뉴스가 의뢰하고 리얼미터 실시한 3월 13일 조사에 의하면 찬성 48.6%, 반대 34.3%(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로 역전되었다. 찬성은 6.0% 많아졌고, 반대는 13.0%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 일거

에 찬성 우위로 여론이 돌아선 것이다(<표5>와 관련 링크 참조). 

<표4>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식(2020.3.4.)

자료: http://www.realmeter.net/%EC%9E%AC%EB%82%9C-%EA%B8%B0%EB%B3%B8%EC%86%8C%EB%93%9D%EC
%A0%9C-%EB%8F%84%EC%9E%85-%EB%B0%98%EB%8C%80-47-3-vs-%EC%B0%AC%EC%84%B1-42-6/

<표5>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식(2020.3.16.)

자료: http://www.realmeter.net/%EC%9E%AC%EB%82%9C-%EA%B8%B0%EB%B3%B8%EC%86%8C%EB%93%9D%EC
%A0%9C-%EB%8F%84%EC%9E%85-%EC%B0%AC%EC%84%B1-48-6-vs-%EB%B0%98%EB%8C%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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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달 전만해도 ‘기본소득’이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고려할 때, 놀

라운 일이다. 물론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의 의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라는 사태를 통해 ‘기본소득’의 도입을 앞당기게 하려는 어떤 섭리가 작동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만인을 고통에 빠지게 한 재난이, 보다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 도

입을 촉진함으로써 끝없는 터널 같은 이 시절이 어둠만이 아니라 한 줄기 빛으로도 기억될 수 있기를 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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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에는 이거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가져왔어요 또 안된대요. 받으란 

소리에요? 말란 소리에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것 때문에요.” -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신청한 전주시민 인터뷰, 2020.04.29 KBS뉴스7 전북

 코로나19의 전국적 전파

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

해지던 지난 3월 10일, 김승

수 시장은 시의회 발표로 전국

적인 주목을 받는다. 전주시민 

65만 명 중 5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면서 전국 최

초의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

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어서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

득 신청하세요’라는 현수막을 

시 곳곳에 내걸었다. 3월27일

부터 신청자를 받았는데, 지급

자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재산세, 직업군을 삼았다. 자격은 1) 건강보험료 본

인 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66,77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25,840원 이

하이고 2) 재산세가 230,000원 이하이면서 3) 직업은 비정규직, 실업자, 휴⦁폐업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이후 
전북 지역 기본소득 운동

정우주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 

대표

동
향 

:
 

현
장
스
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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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이어야 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신청 마감일은 애초 4월 24일이었으나 4월 20일까지도 신청자는 3만 

9340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2만 1,576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었다. 신청 기한을 5월 1일로 일주일 연장

했지만 최종 신청자는 5만 1,626명이었고 이 중 4만 125명이 52만7천 원씩을 받는 대상자로 확정되어 

애초 제시했던 지급예상자 5만 명에 9천명이나 못미치는 결과였다. 지급액은 총 211억4587만5000원

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편성된 예산 263억 5000만 원에서 52억 원 모자란 액수이다. 시민

들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성명서에 따르면 공무원, 자원봉사자, 임시직 인력을 각 동사무소로 한 달 이

상 파견하는 등 엄청난 행정력의 소비가 있었고,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는 한 달 이상 밤낮없이 휴일에

도 근무가 이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KBS는 아파트에서 비정규직으로 환경 미화 업무를 하는 60대 여성은 재난기본소득 

1순위 대상자로 최근 확정 통보와 함께 52만 7천 원 상당의 직불카드까지 받았다가 며칠 뒤 심사 오류

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잘못됐다는 연락을 받고 카드를 환수당한 사례를 보도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매우 안타깝다. 전주시는 당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했던 재난기본소득을 애써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의 원칙을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난수당을 시행하면서 굳이 전주형 재난기

본소득이라고 지칭하며 전국 최초를 강조한 것은 위기를 이용해 정치적 명성을 얻으려는 무리한 시도

로 보이기까지 했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3월13일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전주시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재난 상황에

서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제대로 선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보편성이 충족된 재난기본소

득을 시행하는 것이 현 재난상황에서 더 실효성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였다. 그리고 3월 12일 KBS뉴

스7 전북에 정우주 대표와 이장원 운영위원이 인터뷰이로 출연하여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이런 시기에 성명서를 내는 것 외에 전북지역의 재난수당 지급의 

현황을 조사하거나, 기본소득을 알릴 수 있는 토론회 등을 열 수 없었다. 단체의 일에 충분한 시간을 들

일 수 있는 실무자 없이, 봉사직인 운영위원들만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지역방송 JTV에서는 6월 20일 [시사진단 - 효과 본 재난지원금...기본소득 가능할까?] 라

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프로그램의 대담자로 전북지역의 경제학과 교수, 상인회 회장, 복지관련 시

민단체와 시민단체연대의 관계자가 초대되었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초대되지 않았다.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간 기본소득을 꾸준히 말해왔던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빠진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우리 단체를 모르고 있었거나 알더라도 배제한 것이

다. 우리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안타까운 점이다.

 그런 와중에도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6월에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어 연대단체

의 영역을 더 확장하고, 7월 중에 전북희망나눔재단과 함께 개최하는 기본소득 포럼을 통해 시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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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해나가려 한다. 그리고 7월 6일부터 8주간 정보공개

청구와 예산감시세미나를 열어 지역의 예산분석을 통해 지역 재난수당의 적절성과 전주형 재난기본소

득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재난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변형하여 자의적으로 시행한 전주형 재난기

본소득이라는 특별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적하는 것은 기본소득 논의에 의미있는 한 부분을 제

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소득운동에 있어 특별한 국면을 맞이한 현 상황에서 기

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이를 단체의 소임이라 판단하고 지속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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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은 emergency basic income, temporary basic income, 

unconditional income, equal/universal one-off payment라고 부르고 있으

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 현금지원 정책이다. 일반

적으로 보편성/무조건성은 충족하지만 정기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이 글은 코로

나19 위기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의 주요 대응들을 살펴보고, ‘재난기본소득’１)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들을 

개괄하였다. 

1. BIEN의 대응

2019년 12월에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올해 9월 말 호

주 브리즈번에서 예정되었던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the 20th BIEN 

Congress는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BIEN 실행위원회와 스코틀랜드와 호주의 대

회조직위원회는 2021년 대회를 스코틀랜드에서, 2022년 대회는 호주에서 개최

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4월, BIEN 실행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는 것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표하

１)　‌�본 글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이후 정책대응으로서 무조건적/보편적/한시적/현금지원’이라고 정의하고 분석
하였음을 밝힌다.

코로나19, 
BIEN 대응과 재난기본소득

이지은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대표

동
향 

:
 

해
외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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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째, BIEN Bulletin 게시이다. 기존 월간 뉴스플래시Newsflash에서 새로운 양식의 BIEN Bulletin

으로 변경되었다. 4월부터 매달 구독자에게 이메일로 전송되고 있다. 둘째, BIEN의 학술적 블로그인 

the Navigator의 개설이다. 올 가을에 코로나 위기를 주제로 첫 번째 에디션이 공개될 예정이다.

셋째, BIEN Conversations 시리즈２)를 시작하였다. BIEN Conversations은 화상토론zoom 형식

으로, 앵커의 주도 하에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기본소득’ 관련 주제와 각국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는 장

이다. 앵커는 루이즈 하그Louise Haagh, BIEN,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INBI & BIEN, 제이미 쿡Jamie 

Cook, RSA & BIEN이 참여하며, 2020년 6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2회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줌 캐스트의 목표는 기본소득 논의의 새로운 맥락이 발생시키는 가능성과 위험들을 비판적으로 성

찰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코로나 위기 사이의 적용범위coverage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다

루고자 하는 주제는 ‘경제정책과 기본소득제와의 관계’,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가 현금지원에 대한 요

구와 정부의 대응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국의 코로나위기에 대한 대응’과 ‘국가의 역량과 

사회조직의 차이가 정부의 대응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때 기본소득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

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줌 캐스트 시리즈를 통해 기본소득 논쟁과 논리, 가능성의 관계를 다루며, 동시에 기본소득

의 실현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질문들(포스트코로나 서비스, 정부부채 완화/재구조화 가능성, 사

회투자 vs. 긴축에 대한 정부의 선택들 등)을 다룬다. 이러한 주제들이 중요한 이유는 제도적 변혁으로

서 기본소득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이 때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정기성(영속성)은 밀접히 연관된다. 

논의내용들은 앵커와 패널들의 개인 입장이며, BIEN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2. 전 세계적 대응 양상과 재난기본소득 현황

２)　https://basicincome.org/media/ 

<그림1>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책적 대응 분포 (2020년 5월 8일 기준, N=171)

출처: Gentilini, Almenfi, Orton & Dale(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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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적 사회보장/노동시장정책 대응 양상

재난기본소득 현황을 검토하기 전에, 세계적 사회보장/노동시장정책의 대응 양상을 파악하는 것

은 ‘경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용할 것이다. 세계은행에서 발행하는 실시간 보고서(8차)를 기초로, 

코로나위기 이후 전 세계적 사회보장제도(사회부조과 사회보험)와 노동시장정책의 대응 양상을 간략

히 살펴본다. ３)

2020년 5월 8일 기준, 총 171개 국가에서는 801개의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도입·시행

하고 있다(<그림1> 참조). 

아래 <표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부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입(전세계 

대응의 60.7%)이다. 이 때,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부조는 선별적 프로그램 뿐 아니라, 보편

적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４) 사회부조 중에서도 ‘현금이전cash transfer’은 가

장 널리 활용되는 정부 개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부조의 현금이전은 코로나 관련된 정책의 

246개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1/3(30.7%)을 차지한다. 현금이전에는 기존 제도

３)　‌�해당 보고서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의 사회보호 정책 대응을 망라하여 잘 정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결
과는 예비적인 것이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사회보호 관련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한 눈
에(at a glance)”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４)　‌�가령, 캐나다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 독일의 경우 예술가와 간호사와 같은 프리랜서에게 3개월간 최대 
15,000유로의 직접지원을 시행하는 방식의 현금지원제도들도 ‘사회부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빈곤층을 위한 지원정책인 ‘사회부조/공공부조’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다.

<표1>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세계 사회보장/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별 대응(2020년 5월 8일 기준)

구분 프로그램 내용 정책 수

사회부조

현금이전 (조건적/무조건적) 215
보편적/일시적 현금이전 4
아동 돌봄 지원 10
사회적 연금 (social pension) 17

현금 지원 246
음식(현물), 바우처 제도 88
학교 급식 23

현물 지원 111
공공요금 및 재정지원(면제/연기) 119
근로를 위한 현금지원 11

총 487

사회보험

유급 병상 휴가 49
건강보험 10
연금 46
사회보장 기여금(면제/보조) 49
실업급여 61

총 215

노동시장
정책

임금보조 58
활성화/훈련 15
노동시장 규제조정 21
단기노동에 대한 지원(shorter work time benefits/reduced work 
time subsidy) 5

총 99
출처: Gentilini, Almenfi, Orton & Dale(2020)에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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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새로운 제도가 혼합되어 있다. 현금이전의 60%는 88개 국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며, 이 중 1/4의 

정책(26%)은 일시지급이다(평균 3.05개월). 현금이전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며, 각국의 1

인당 GDP(월 단위)의 25% 정도 해당한다. 세계적으로 현금이전 수준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평

균 91% 가량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약 150%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별 대응 분포이다. 남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다른 사회보

장제도와 노동시장정책에 비해 ‘사회부조’를 압도적으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경우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규모도 크지만, 다른 지역들에 비해 ‘사회보험’과 ‘노동시장정

책’도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의 경우, 사회보험 및 노동시장정

책보다는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2배 이상의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주) ‌�AFR(Africa), EAP(East Asia and Pacific region), ECA(Europe and Central Asia),  LAC(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SAR(South Asia)           			                                                                                        출처: Gentilini, Almenfi, Orton & Dale(2020)

2) 재난기본소득 논의 및 현황

이하 내용은 BIEN News, 이승우·류미경·정경은(2020)의 보고서, 세계은행 보고서(2020)의 내용

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1) 영국５) : 임시적 기본소득 도입의 좌절

최근 언론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temporary basic income을 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영국에서 이 제안은 유효하게 수용되고 있지 않다. 주된 

이유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

５)　https://basicincome.org/news/2020/04/challenges-facing-the-implementation-of-an-emergency-basic-income-in-the-united-kingdom/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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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지역별 정책 대응 현황 (2020년 5월 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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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은행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일괄적으로 수집된 행정자료가 없다.６) 재난기본

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만드는 데 상당량의 작업이 필요하며, 더구나 현재 재난기본소득 의

제는 영국 정부에서 가장 최우선이 아니다.

(2) 미국

① 보편적 기본소득 운동의 성장７)

2년 전 미국의 기본소득운동은 미미했고,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학술적/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중

심을 이뤘다. USBIGUS Basic Income Guarantee Network와 여러 신흥 조직들이 있었지만 ESPEconomic 

Security Project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부족했으며 잘 운영되지 않았다. ESP는 캘리포니아 

주 스톡턴 및 기타 지역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고 또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회운동

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후 앤드류 양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국가의제로 삼았다. 앤드류 양은 2019년 NABIGNorth 

American Basic Income Guarantee 총회에서 연설한 뒤,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많은 유

권자들을 매료시켰다. 이후 앤드류 양은 새로운 조직인 Humanity Forward을 설립하여, 코로나19

로 고통 받는 미국인 20,000명에게 25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８) 앤드류 양의 또 다른 추동

은 Income Movement이다.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약 65,000명이 가

입하였다. 주요 활동은 코로나위기 기간 동안 개인에게/월단위로/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Harris, Sanders, Markey의 제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상원의원에게 캠페인 하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6개의 도시가 참여한 the Shake Up Congress Car Parade는 주로 주/연방의회 기본소득 

후보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참여자의 복지와 건강을 고려하여 설

계한 두 번째 연간 Basic Income March 조직, ② the Poor People’s Campaign and the Justice 

Collaborative와 같은 그룹의 연대 형성, ③ UBI를 정치운동으로서 정당화하는 것, 민주당 내에서 UBI

가 포함될 수 있도록 로비하는 것 등 ④ 코로나19 실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후보자로는 David Kim (California), Charles Booker 

(Kentucky), James Felton Keith (New York), Mike Broihier (Kentucky)가 있으며, 20명 이상의 국

회의원이 UBI 청원에 서명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조직은 연방 및 주정부에서 UBI 법률을 통과시키

기 위해 노력했던 비영리 조직인 UBI Action Network이다. UBIAN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매

달 모든 성인에게 2,000달러, 모든 어린이에게 1,000달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② 세금 환급 형식의 현금지원９)

현지시간 3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６)　‌�영국 국민들은 법적 거주민들에 대한 단일한 정보를 집적하는데 있어서 반대한다. 지난 노동당 정부는 모든 법적 거주민에 대한 신분증(ID cards) 발
급을 제안하였는데, 여론과 언론,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https://citizensincome.org/news/coronavirus-and-the-next-time-it-happens/ 
(2020.03.17.)

７)　 https://basicincome.org/news/2020/06/basic-income-activism-in-the-united-states/ (2020.06.03.)
８)　‌�Humanity Forward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 및 가족에게 일회성/반복적 기본소득을 지불하기 위해 모금을 실시하고 있

다. 초기 목표 인구는 주로 저소득층의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뉴욕 Bronx에서 시작하며 앞으로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movehumanityforward.com/covid-relief (2020.06.19. 방문)

９)　이승우·류미경·정경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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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Act: CARES’이 공표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조 2,000억 달러(약 2684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및 구제 정책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세금 환급 형식을 통한 (현금) 직접 지급 ② 실업급

여 프로그램의 강화 ③ 임금 지급 및 고용 유지 프로그램 ④ 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출 지원 등으로 구성

되었다. 이 중 세금 환급 형식의 현금지원을 위해 연방정부는 총 2억 9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지급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3) 일본 : 가구 단위 재난기본소득 실시１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4월 16일 긴급 사태를 선포하였다. 여기에는 1억 2천

만 일본 시민 모두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4월 27일 기준 일본 주민등록대장

Japan’s Basic Resident Register에 기재된 모든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100,000엔(930달러)을 받을 수 있

다.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3개월 이상의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가구주만 신청하여 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구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일본에서는 단독가구가 아닌 가구의 세대주의 약 90%가 남성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여론의 심한 비난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런데 긴급 사태 선포 이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이 정책의 원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커다란 비난을 받은 후 무조건적이고 보편

적인 현금지원 정책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다. 추가 현금지원 계획은 없다.

(4) 홍콩１１) :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콩은 코로나 관련 대책을 별도로 공표하진 않았다. 다만 2월 26일 발표한 정부 예산 계획에 코로

나 대응 정책을 포함시켰다. 18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자에게 HK 10,000달러(US 1,280달러)를 일회성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약 700만 명이며, 소요 예산 규모는 710억 달러이다. 지급 일

정은 6월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도 이러한 

현금지원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 기금Community Care Fund을 확보하였다.

１０)　‌�https://basicincome.org/news/2020/05/cash-handouts-in-japan-how-the-financial-incentive-offered-to-the-whole-population-in-japan-compares-to-
basic-income/ (2020.05.18.)

１１)　Gentilini, Almenfi, Orton & Dale(2020), 2020년 5월 8일 기준

- ‌�자격이 있는 납세자로서 미혼은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만 5천 달러 미만일 경

우 개인당 1,200달러 지급

- 부부는 합산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총 2,400달러 지급

- ‌�미혼의 소득이 99,000달러 이상,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98,000달러 이상일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그 미만일 경우 개인당 1,200달러로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지급

- 17세 미만의 아이 1명당 500달러를 추가 지급

- ‌�국세청에 은행 정보가 있다면 2020년 4월 중순 경부터 직접 현금 입금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

을 경우 우편으로 수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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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발루tuvalu１２) : 재난기본소득 실시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에 있는 투발루는 코로나 위기기간동안 모든 시민 11,000명(거의 11,500명) 

개인에게 매달 40달러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와 기부자에 의해 조달되었다. 

(6) 독일１３) : 6개월 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50만 명 서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특

히 예비비가 없고 단기노동에 대한 지원short-time work benefits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청원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디자이너 Tonia Merz가 ‘코로나 위기를 통

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으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청원은 6개월 간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

였다. 특히 자영업자 및 예술가 등의 곤경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4주 동안 460,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다른 청원은 David Erler가 제출한 내용으로, ‘코로나 셧다운 시 프리랜서와 예술가를 위한 지원’이라

는 제목으로 프리랜서를 겨냥하여 한시적 (무조건적) 기본 소득과 같은 ‘비관료주의적 현금unbureaucratic 

bridging money’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288,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두 가지 청원은 법적 구속

력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본소득 운동에 헌신한 경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논의

영국의 시민소득트러스트Citizen’s Income Trust 이사인 말컴 토리는 코로나위기 이후 기본소득에 대

한 공중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메커니즘에 ‘기본소득’을 붙이

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때때로 정부는 기본소득이 아니지만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나 

혹은 약간 수정한 기존의 제도들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

고 합리적 토론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고 말한다.１４) 

재난기본소득 관련 해외 동향을 검토하면서 세 가지 측면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세계적으

로 조건적/무조건적 현금지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형태인, 보편적/무조건적/한시적 현

금지원을 실시한 국가는 사실상 소수에 불과하였다. 왜 그러한 지는 그 사회의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정

책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직접적 현금지원이 과연 기본소득인가 

하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１５) 야마모리 토루는 BIEN의 보편적 기본소득 정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일회성 현금지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루이즈 하그 역시 제도적 변혁을 위

한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무조건성과 정기성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이 발견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

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는 적극 지지하며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태에 

１２)　Gentilini, Almenfi, Orton & Dale(2020), 2020년 5월 8일 기준
１３)　https://basicincome.org/news/2020/04/germany-half-a-million-signatures-for-a-6-months-basic-income/ (2020.04.29.)
１４)　https://basicincome.org/news/2020/04/emergency-basic-income-during-the-coronavirus-crisis/ (2020.04.09.)
１５)　�‌�본 글에서 필자가 ‘무조건적/보편적/한시적/현금지원’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였지만 과연 해당 사회에서 이러한 현금지원을 기본소득으로 

인식하는 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지면으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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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 위기의식은 ‘더 견고한 사회안전망’, ‘이를 위한 새로운 제도

와 질서’에 대한 열망으로 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본소득 논의가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

해서는 보다 장기적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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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2년간의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이 예정대로 끝났다. 핀

란드 기본소득실험은 무작위 현장실험에 기초했고 전국적 범위로 법에 따라 시

행됐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실험이었고, 이른바 ‘선진국’에서 실시된 

실험이었다.

실험 계획이 발표된 2015년부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만큼, 그 결과에 대

한 관심도 컸다. 2019년 2월 8일, 실험 1년차 고용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예비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의 “실패”라

는 평결을 내렸다. 기본소득을 못마땅해하던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왔던 이른 결

론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비롯한 국내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방어적 대응이 

뒤따랐다. 2019년 2월 동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내놓은 논평(“핀란드 기본

소득 실험 예비결과 발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과 여러 사람의 언론 

기고문들이 그러한 대응이었다.

2019년의 한바탕 소동과 달리, 모든 연구 분석을 마치고 2020년 5월 6일에 

발표된 최종결과는 그다지 흥분을 일으키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의 대

책이었던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크게 높

이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은 기본소득제 

도입의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실패”를 활용했다. 물론 

그 언론들의 “실패” 보도는 다소 악의적 왜곡에 기초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유력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입장 표명, 오래된 기본소득 반대

론자들이 촉발한 이른바 “프레시안 기본소득 논쟁”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지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을 읽다: 
공식발표와 주석 달기

박선미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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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기본소득 전투 혹은 전쟁 중인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은 언제든 호출될 수 있

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이 있은 후의 평온한 소회 이상일 

수밖에 없다. 가장 진실에 가깝게, 가장 맥락을 직시하면서, 과장없이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핀란드 사회보건부의 최종결과보고를 보여주고, 몇 가지의 주석을 통해 실험의 배경과 

설계/방법/과정에 대해 논평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I. 핀란드 사회보건부의 공식발표

2020년 5월 6일, 핀란드는 기본소득실험의 최종보고서“Suomen perustulokokeilun arviointi”와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핀란드어와 영어, 2가지 버전으로 발표한 2019년 예비결과보고서와 달리, 안타깝게

도 최종보고서는 핀란드어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핀란드 사회보건부는 핀란드어 비사용자를 위해 4페

이지를 영문 개요에 할애했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１)

[실험 연구결과 개요]

핀란드에서 2017~2018년에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에서, 25세에서 58

세 사이의 실업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2,000명이 조건 없이 그리고 자산심사 없이 

매달 560유로를 받았다. 기본소득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2,000명의 개인으로 이뤄진 

실험군이 실험에 뽑히지 않은 173,000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대조군과 비교되었다. (역

주: 대조군의 실업급여 실수령액 또한 560유로이다. 장기실업자들의 실업급여 또한 소

득세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560유로는 실업급여 700유로에서 소득세 20%를 제한 금

액이다.)

정부는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을 받게 될 때 고용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실험 착수를 결정했다. 참가자들의 소득과 일반적 웰빙에 기본소

득이 미치는 영향 또한 조사되었다. 

실험의 과학적 평가

이 보고서는 풍부한 데이터 소스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실험과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여러 하위프로젝트들을 아우르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의 고용효과는 등록 기

１)　‌�Olli Kangas, Signe Jauhiainen, Miska Simanainen and Minna Ylikännö (ed.), Suomen perustulokokeilun arviointi (Evaluation of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Sosiaali- ja terveysministeriö, Helsinki 2020, 187~190쪽. Available at  http://urn.fi/URN:ISBN:978-952-00-9890-2 (번역문: 박선미 옮김, “[최종보
고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개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s://basicincomekorea.org/overview_the-final-results-of-the-finnish-basic-
income-experiment-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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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통계분석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주관적 웰빙에 실험이 미치는 영향은 실험이 끝날 

즈음에 수집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분석되었다. 셋째, 기본소득 수령인들

과 행한 많은 수의 심층인터뷰에 기초해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질적 연구를 통해 기본소

득의 영향을 받은 일상생활의 상세한 부분들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미디어 보도와 여론은 두 가지 추가연구로 분석되었다. 

기본소득 실험의 평가는 켈라와 VATT 경제연구소, 투르쿠대학교, 헬싱키대학교, 노

동 경제연구소Labou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핀란드정신건강협회, 싱크탱크 탕크

Tänk가 함께 수행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실험들이 실시되어왔다. 음의 소득세에 초점을 맞춘 실험의 

첫번째 물결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뤄졌고, 두번째이자 더 글

로벌한 물결은 2000년대에 시작됐다. 전 지구적으로, 기본소득 실험들이 일어난 맥락들

이 있었다. 기본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을 발전시키는 대안적 방법을 보여준다는 맥락 또

는 기본소득이 극단적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는 맥락이 그것들이다. 다양한 실

험들의 결과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웰빙을 증진한

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작은 고용효과들,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이 더 나아짐

02 04 06 08 0 100

간신히 그럭저럭 
버팀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움

괜찮음편안하게 삶

대조군

기본소득
수령인

02 04 06 08 0 100

확실치 않다없다있다

대조군

기본소득
수령인

* ‌�설문조사는 2018년 말 경에 실시되었다. 
   기본소득 실험 결과들은 2018년 초 활성화 모델 도입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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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은 대조군보다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에서 약간 더 늘었다

실험의 고용효과는 등록 기반 분석으로 검토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

월까지의 관찰기간 동안, 고용일은 대조군에 비해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이 평균 약 6일 

더 많았다. 그러나 실험 첫 해 동안 유의미한 고용효과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실업급

여의 조건성이 2018년에 핀란드에서 일반적으로 커졌다(예를 들면, 활성화 모델). 따라

서 실험 2차년의 긍정적 고용효과는 기본소득 실험과 실업급여 법률 개정의 결합효과였

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더 나은 주관적 웰빙을 보였다

주관적 웰빙은 사회적 재정적 웰빙, 주관적 건강, 구직활동, 고용에 대한 질문들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함께 묻는 설문조사를 이용해 연구되었다. 설문조사는 기본소

득 수령인 2,000명과 대조군 표본 5,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2018년 10~12월에 실시됐

다. 응답율은 낮았는데, 실험군이 31%이고 대조군이 20%였다. 하지만 이 응답율은 설

문조사 연구에서 예외적인 게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개인적 웰빙의 다양한 측면들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들에서 

두 집단이 중요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의 응답자들보다 자신의 웰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덜 경험했고 인지기능이 

더 좋았다. 게다가,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재정적 웰빙이 더 나았다. 그들은 청구서 납부

를 제때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보고했다.

신용과 신뢰는 기본소득 수령인들 사이에서 더 강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타인

과 사회기관들을 신뢰한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다. 또,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관료주의를 더 적게 경험했

다.

기본소득이 있는 삶은 매우 다양한 모습이었다

이 질적 연구는 실험이 끝난 후인 2019년 상반기 동안 실시된 ‘기본소득 수령인 

81명과의 인터뷰’에 기초한 것이다.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라는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의 세 가지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이론 기반 내용분석theory-driven 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이 풍부한 자료는 분석되었다. 그 결과, 수령인들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다양한 의미들을 기본소득에 부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돈벌이가 되는 고용이나 다른 활

동들을 찾거나 거기에 참여하는지는 개인의 일반적 생각과 자세에 따라 매우 달랐다. 예

를 들면, 고용, 가족, 개인적 경제상황, 건강과 웰빙 문제들,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 등

에 대한 일반적 생각과 자세에 따라 매우 달랐다. 흔히, 이런 생각들은 수령인들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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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제들과 관련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애착이 약한 이들부터 고숙련

의 창의적 분야 전문가들까지 수령인들은 다양했는데, 이런 다양한 전제들과 관련 있었

다.

실험의 인센티브 효과는 인터뷰에서 서로 모순되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터뷰 대

상자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이 자신의 노동시장 행위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한 반

면, 다른 일부는 미미한 효과만을 발휘했다고 했다. 노동시장 위치의 개선은 보통 더 긴 

기간의 ‘프로젝트들’인 경향이 있었다. 위치 개선은 실험이 끝날 즈음이나 그 후에 겨우 

가시화되었을 뿐이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또한, 실험 덕분에 비공식 돌봄 같은 지불

노동 바깥의 정당한 활동들에 훨씬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불고용과 관련된 실험 목표들에 반향을 보였다. 지불노동 바깥의 활동들 

또한 ‘노동하는working’ 기간에 넣으면서, 실험을 하는 동안에 바뀌지 않은 위치는 개인

적 ‘실패’로 인지했다. 그러나 장기 재정 계획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자율성이 강화되었

고 관료제 및 적극성의 요구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할 가능

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은 고용에서의 변화와 상관 없이 공통적이었다.

미디어 보도에서 두드러진 경제적 측면들과 개인 이야기들

실험은 전 세계의 관심을 엄청나게 불러일으켰다. 핀란드 실험에 대한 미디어 보도

는 실험 전에도 실험 기간에도 실험 후에도 놀랄 만한 것이었다. 미디어 보도의 분석은 

다른 나라의 매체들이 사안을 어떻게 틀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틀이 가장 두드러졌는지

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것이었다. 데이터는 핀란드 신문들과 해외 신문들 모두

에서 발행한 기사들로 이뤄져 있다.

미디어 프레이밍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프레임이 확인되었

다. 경제적 프레임, 미래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인간적 관심 프레임(역주: 동정이나 공감

을 불러일으키는 기사의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이 그것이다. 데이터에서 가장 두드러진 

프레임은 경제적 프레임이다. 미디어 보도의 새롭고 눈에 띄는 특징은 개인들의 이야기

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핀란드 여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는 인구조사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기본소득이 핀란드 사회보장시스템의 영구적 부분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동

의하거나 어느 정도 동의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은 기

본소득에 대한 더 강력한 지지와 관계 있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들의 지지자들

은 다른 정당들의 지지자에 비해서 재정적 어려움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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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석 달기

위 결과 개요에서 볼 수 있듯, 예비결과와 비교해서 최종결과의 극적 반전은 없었다. 하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보이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었고, 그 결과들이야말로 왜곡을 물리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의 해석에 앞서서 실험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부터 살펴보자. 실험의 배경

과 설계를 둘러싼 이야기들 말이다. 

첫번째 주석: 중앙당 정부의 실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

2015년 가을, 유하 시필라Juha Sipilä 신임총리가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공약의 실천을 약속하며 예

산을 배정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2015년 4월 총선에서 비록 중앙당이 기본소득 지지를 표명했

긴 했지만 오래도록 핀란드 기본소득운동을 이끌어온 쪽은 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와 녹색당, 좌파연

합이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 공동창립자인 얀-오토 안데르손Jan-Otto Andersson과 당시 의장인 오토 레

흐토Otto Lehto 등의 설명에 따르면, 총선 당시 정치적 분위기에서 기본소득은 주목받는 의제였다. 경제적 

저성장 상황과 변화된 노동환경으로 인해 복지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늘었기 때문이다.２)

2015년 당시, 총선 후보 가운데 약 65.5%가 기본소득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즉 “현행 사

회보장 최저수준을 대체할 기본소득 계획을 핀란드는 실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65.5%가 찬성을 했

다. 오래도록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실행모델을 연구해온 녹색당과 좌파연합의 후보들은 각각 99%와 

95% 지지를 보여줬고, 중앙당의 경우 83%가 지지했다. 놀랍게도 우파 정당들인 ‘진정한 핀란드인True 

Finns’과 ‘스웨덴민중당Swedish People’s Party’의 후보들 또한 각각 57%와 53%가 기본소득 지지를 표명

했다. (반면에 사민당과 보수당, 기독민주당의 후보들은 기본소득 반대가 우세했는데, 사민당 80%, 보

수당 67%, 기독민주당 57%의 반대를 보였다.)３)

선거 결과, 중앙당은 다수당이 되었고, ‘진정한 핀란드인’당, 국민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과 함

께 연립정부(2015~2019년)를 구성했다. 그리고 의원의 과반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새 의회가 만들어

졌다. 즉, 중앙당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은 의회 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동의가 있

었기에, 핀란드는 기본소득 실험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광범한 기본소득 지지는 2013년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위한 유럽 시민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for Unconditional Basic Income’ 운동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오토 레흐토 당시 의장은 “핀

란드 대중의 다수 또한 기본소득의 지지를 표했다. 이것은 수년 동안의 활발한 공적 논쟁과 토론이 낳

은 결과이고, 매우 잘 알려졌지만 결국엔 성공하지 못한 우리의 시민발의 캠페인(2013년)도 여기에 포

함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순탄한 상황만은 아니었다. 오토 레흐토는 세 가지 측면을 우려했다. 그는 “설익은 열광은 

２)　‌�얀-오토 안데르손, 안효상 옮김, “핀란드 기본소득 진짜 실체는?”, 《한겨레21》 제1092호(2015년 112월 23일).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
general/40905.html

３)　‌�Stanislas Jourdan, “FINLAND: 65% of Parliamentary Candidates Favor Basic Income”, BIEN News. [발행일: 2015년 3월 12일] https://basicincome.org/
news/015/03/finland-parliamentary-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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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의해 꺾일 것이다. 첫째로, 사람들이 그 용어를 똑같은 식으로 이해하는지가 전혀 분명치 않다. 

많은 의원들이 지지하는 기본소득은 조건적이고 자격 심사를 하고 보편적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그 

정부에는 힘 있는 장관들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 부류가 있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파일럿 실험

을 중단시키거나 최소한 희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새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촉구함과 동시에 복지시스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장의 노동 요구 

조건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우려했다.４)

두번째 주석: 정부와 설계팀의 불일치 - 실험의 태생적 한계

핀란드에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오랜 논의가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여러 차례의 경

기침체를 겪은 이후로, 핀란드 정부는 새로 구성될 때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해왔

다. 유하 시필라 총리 정부(2015~2019년) 또한 마찬가지였다. 변화하는 노동생활이 요구하는 바를 충

족하고 노동의욕을 높이며 덜 관료적이고 덜 복잡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 중 첫번째로 기본소득 모델 실험을 시도한 것이다. 시필라 총리는 2015년 핀란드 사회보험공단 

Kela가 꾸린 컨소시엄에 실험 설계안을 짜도록 했는데, Kela 컨소시엄은 올리 캉가스Olli Kangas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고, Kela와 헬싱키대학교, 탐페레대학교, VATT 경제연구소, 싱크탱크인 탕크Tänk 등

으로 구성되었다. 

컨소시엄으로 이뤄진 Kela 연구팀은 정부의 실험목적인 ‘기본소득의 고용효과’와 참가자의 소득 및 

일반적 웰빙을 성공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를 충족하는 실험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５)

1) ‌�전국 단위로 의무적 무작위추출 실험을 할 것. 대표성과 일반화가 가능한 결과를 위해, 편향 없

는 실험대상자 선발이 필요하고, 가능한 한 큰 규모의 실험군을 대조군과 비교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외부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좀 더 지역 집중성 있는 실험인 것이 좋음.

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검정력 계산power calculation에 기초해서 실험군 

규모를 정할 것. 

４)　‌�Stanislas Jourdan, “INTERVIEW: Finland, basic income, and the government’s schizophrenia”, Basic Income News. [발행일: 2015년 6월 29일] (번역문: 박선
미 옮김, “[비엔 뉴스] 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정부의 정신분열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s://basicincomekorea.org/biennews_01/

５)　‌�Ville-Veikko Pulkka, “Notes on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
드의 경험’ 발표자료, 2017년 3월 31일. Available at  https://basicincomekorea.org/170331_seminar-ppx_finland-pulkka/

- ‌�연구대상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을 포함하고, 검정력 계산에 의

해 적합한 실험군 규모를 정해야 한다.

- 실험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기본소득과 양립할 수 있는 조세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연구 설계를 다듬고 새로운 지급 및 조세 체계를 만들며 권능을 부

여하는 법률을 마련한 후에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 정부의 서로 다른 부문들 사이에서 더 순조롭게 협력해야 한다.

- 일련의 실험들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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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예산 규모로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25세 미만은 제외할 수밖에 없음.

4) ‌�가능 모델 가운데 최저 수준인 월 550유로의 부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할 것. Kela의 기본적 사

회보장급여 수준에 맞추고, 벌어들인 소득 관련 보조금과 주택수당 및 사회부조를 대체하지 않

아야 하며, 이상적인 실험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본소득들과 세율들로 실험하는 것이 좋음.

그러나 정부가 채택한 실험방법은 권고안과 상당히 달랐다. 중앙당 정부는 ‘현행 조세제도(누진

세)’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25~58세’의 ‘장기실업자’ 가운데 의무적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험참가

자 ‘2,000명’을 선발하여, 2017~2018년의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대조군과 

비교하는 실험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Kela 연구팀은 대표성 없는 인구집단 실험이고, 실험군 규모가 너무 작았으며,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적용할 수 없는 조세모델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실험기간 2년은, 2년 후 총선

(2019년 총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로 결정되었다.) 기본소득 실험이 막 개시된 2017년 1월 

초, Kela 연구팀(책임자 올리 캉가스)은 설계안 최종보고서를 내면서, 2017년을 일련의 실험의 1단계 

시기로 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마지막 권고를 했다.６)

결국 권고안은 무시되었고, 시필라 총리 정부는 자신의 정치계획대로 실험을 진행시켰다. 심지어 

왜곡시켰다.

세번째 주석: 실험은 성공했는가?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은, 여느 사회실험과 마찬가지로, 실험목적에 맞게 끝났을 때 성공했다고 말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장기실업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여 고용일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는지를 ‘측

정’하는 것이 실험목적인 만큼, 왜곡 없이 측정이 되면 성공한 것이다. 즉, 고용효과가 있으면 실험이 성

공한 것이고 고용효과가 없으면 실험이 실패한 것이라는 식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은 성공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실험 참가자들의 의식과 판

단, 행위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게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핀란드 정부 

스스로 실험 왜곡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활성화 모델, 즉 “자산심사에 기초한 

급여제도들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보건

부와 Kela는 최종 보도자료에서 “실험의 고용효과들은 2018년 활성화 모델의 도입으로 인해 해석하

기가 까다로워졌다”고,７) 최종보고서에서 “실험 2차년의 긍정적 고용효과는 기본소득 실험과 실업급여 

법률 개정의 결합효과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실험 초기에 Kela 연구팀이 보인 노력과 대조적인 것

이었다. 2017년 2월에 기본소득 수령인 2명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

러자 Kela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어떤 참가자들과도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공식방침을 곧바로 발표

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 인터뷰는 더 이상 없었다.

６)　‌�Olli Kangas, “Final report for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recommends that the experiment be expanded”, Kela website. [발행일: 2017년 1월 11일]  
https://tutkimusblogi.kela.fi/arkisto/3648

７)　‌�“Results of Finland’s basic income experiment: small employment effects, better perceived economic security and mental wellbeing”, Kela website. [발행일: 
2020년 5월 6일] (번역문: 박선미 옮김,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결과들: 작은 고용효과들,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이 더 나아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s://basicincomekorea.org/kela-press-release_final-results_may-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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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성공 여부는 오히려 사회실험의 근본적 한계를 어떻게 볼지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정책 

효과는 기한을 떼고 살펴볼 수 없다. 정해진 ‘기간’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 

소득이 1년 동안 보장될 때와 10년 동안 보장될 때, 평생 동안 보장될 때에 따라, 개인들은 상당히 다른 

결정을 하고 행위한다. 그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 또한 변화의 정도와 심지어 방향까지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한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면 더욱더 일반화하기 어렵다. 실험기간

을 10년 정도로 하고 다른 모든 조건을 변함없게 한다면, 그 연구결과는 상당히 설득적일 수 있다. 하지

만 이런 실험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 성공적 실험은 실험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네번째 주석: 실험 결과는 무엇을 증거하는가? 과연 고용효과는 있었는가?

위의 결과 개요에서도 보듯,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크게 두 축으로 발표되었다. 고용효과와 

참가자의 웰빙. (여기서 사회실험의 근본적 한계 문제는 논외로 하자.) 이 중에서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웰빙 개선에 대해서는 미디어와 논평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없었고 평가 비중의 차이만 있었다. 실험 1

년차와 2년차 모두에서 나타난 일반적 웰빙 개선, 즉 자신의 재정적 정신적 웰빙에 대해, 자신의 미래 

전망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 변화, 타인과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변화는 기본소득으

로 개인과 공동체에 기대하는 효과에 가까웠다는 점에 이견은 거의 없었다.

반면 고용효과는 실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용일 차이가 거의 없었던 1년차와 달리, 2년차인 

2018년에 기본소득 수령인이 실업급여 수급자보다 연간 고용일이 6일 더 늘었다는 결과 보고(“작은 

고용효과”)는 인상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고용일 차이는,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분석처럼, 작지 않은 효과였다. (우리는 보기 어려운 핀란드어 최종보고서에 근거하여) 판 파레

이스는 활성화 모델의 차별적 효과를 감안하면 고용효과는 훨씬 크다고 봤다. 즉, 그는 디지털 매거진 

<소셜 유럽Social Europe> 기고문 “기본소득: 핀란드의 최종평결Basic income: Finland’s final verdict”에서 

이렇게 썼다.８)

2018년 1월 1일, 핀란드 중도우파 정부는 소위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 즉 자산심사에 기

초한 급여제도들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시작했다. 이 활성화 모델은 이 급여제도들을 더욱 제

약적이게 만들었다. 즉, 만약 급여 수급자들이 충분한 시간의 일을 하지 못하거나 매 분기마다 

적합훈련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급여를 약 5% 삭감하게 되어 있었다. 

이 개혁은 — 현 핀란드 정부에서 취소됐다(역주: 2020년 1월 1일자로 현 사민당 연립정부에서 

없앴다) — 실험 2차년 내내 실시되었고, 2018년 연초에 대조군의 약 2/3에게 적용되었다. 또

한, 실험군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왜냐면 실험군은 기본소득 

위에 자산심사에 기초한 아동수당과 주거급여를 얹어서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자산

심사와 부양아동의 수에 따라 약 150~300유로의 자산심사에 기초한 아동수당을 받았고, 거주

지에 따라 600유로 이상의 자산심사에 기초한 주거급여를 받았다.

고용은 1차년부터 2차년까지 두 집단 모두에서 상승했다. 얼마나 많은 경우가 ‘활성화 모델’ 때

８)　‌�Philippe van Parijs, “Basic income: Finland’s final verdict,” Social Europe,7th May 2020. Available at https://www.socialeurope.eu/basic-income-positive-
results-from-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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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는지는 말하기 어려운데, 관련한 무작위 실험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

든 작든 간에, 이 효과는 불가피하게 기본소득 수령인들보다는 대조군에서 더 상당했다. 기본

소득 수령인들 가운데 더 적은 수가 엄격해진 조건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 실험군보다 대조군에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 이 활성화 

모델의 실시는 1차년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 수령인들이 얻은 약간의 이점을 뒤

집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반대로, 그 차이의 폭은 상당히 커졌고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해졌다. 즉, 2차년

에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의 개인들보다 연간 평균 6일 더 일했다. 그리고 활성화 개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차이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고 별로 틀리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2년간 고용효과는 분명 있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 접근일 수밖에 없다. 장

기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실업의 덫’을 야기하는 사회보장시스템 문제만을 다

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 실업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더 핵심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고용효과를 핵심지표로 삼는 평가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다. 지불노동 중심의 경제활동이 아

니라 개인과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노동과 활동을 살펴보면 평가내용은 아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기

본소득 수령인 81명과의 인터뷰’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돈벌이가 되는 

고용이나 다른 활동들을 찾거나 거기에 참여하는지는 개인의 일반적 생각과 자세에 따라 매우 달랐다. 

예를 들면, 고용, 가족, 개인적 경제상황, 건강과 웰빙 문제들,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한 일반

적 생각과 자세에 따라 매우 달랐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이 자신의 노동시장 행위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한 반면, 다른 일부는 미미한 효과만을 발휘했다고 했다.” “몇몇 인터뷰 대

상자들은 또한, 실험 덕분에 비공식 돌봄 같은 지불노동 바깥의 정당한 활동들에 훨씬 더 다양하게 참

여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을 수 있다. GDP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활동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고용효과가 낮아진다면, 그 사회는 과연 문제적인가?

다섯번째 주석: 실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핀란드 실험의 목표와 예산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단초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사실상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 즉 고용을 높이고 사회보장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

는 과정에서 추진된 실험이었고, 부족한 예산 배정으로 의미 있는 실험 규모와 다양한 인구 구성이 불

가능하게 실험이 진행되었다.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세금체계도 실험되지 않았다. 게다

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면서 실험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차 실험에는 심각한 외부변수를 집어

넣기까지 했다. 

우리가 만약 실험을 한다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소득 바닥income floor을 보장하는 기본소

득의 기존 옹호론에 기초한다면, 실험의 목표는 어떻게 달라질까?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empowerment, 즉 자기 삶의 실질적 선택과 사회/경제/정치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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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는지를 살피는 목표를 정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주요대안일 수 있

는지를 실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장시간 노동 또는 불안정한 노동이 삶을 갉아먹는 문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소득을 위한 노동 이외의 의미 있는 노동과 활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일상의 시간 구성과 선택권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등의 지표를 통해 자신과 주변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관

대하게 대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여러 영역과 분야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중심에 둘 것이다. 

젠더정의gender justice와 차별금지법 등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인권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지, 기

후변화와 생태위기를 막기 위한 일상생활과 경제구조 개혁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험 목표는 실험 설계와 평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실험의 대상과 기간, 시

행방법과 분석방법, 예산규모 등을 결정하는 준칙이 될 것이다. 실험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본소득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가는 기본소득 로드맵이 더 또렷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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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기본소득의 시대입니다. ‘보수 진영도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

토해야 한다’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운동 13년, 기본소득당 창당 6개월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여정

이,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함께 

긍정하는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10년이 넘도

록 전국 방방곡곡에서 애써오신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입니다.

기본소득이 그 어떤 현안보다 뜨겁게 다뤄지는 이 시기에 기본소득당의 국

회의원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기본소득의 시대에 기본소득

당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 도입 시기, 금

액,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마치 유령처럼 떠다닐 뿐입니다.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

본소득당의 국회의원 말고도 150명의 국회의원을 더 설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당이 ‘기본소득 매월 60만원’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발

의를 이슈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기본소득당은 기본

소득이 단순히 이슈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

고 토론되어,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기본소득의 실

21대 국회, 
기본소득의 시대를 열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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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월 60만원’이라는 기본소득당의 모델에 대해서만 가부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

정과 온국민이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 시기, 규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함께 숙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6월 7일 기자회견

을 열고, 기본소득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을 환영하며, 원내 7개 정당이 연석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는 논의과정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기본소득 연석회의 구성을 위한 각 당의 대표

단 및 원내대표 예방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내 정당들이 머리

를 맞대고 기본소득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정당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풍요로 남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1대 국회의 임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를 관통합니

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확산 속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의 그림자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시대, 생존과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조

차 갖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부의 극심한 편중, 일자리의 소멸, 생계소득의 소실을 가져오는 

산업구조의 격변 속에서는 일자리 몇 개를 늘려 당장 급한 물길을 막을 ‘보’가 아니라, 전례 없는 대홍수 

위에 띄울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거대한 ‘방주’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효과를 온국민이 체감했습

니다. 물론 가구 단위로 지급되고 한 차례에 한정된다는 면에서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은 분명 다릅니

다. 하지만 국가가 소득이나 자산의 심사 없이 ‘현금’을 온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꿈같은 일은 아니

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지급해보니 지역에서, 동네에서 돈이 돌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온국민이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경제와 산업은 지키면서 기술의 발전이 풍요로 연결되는, 국민의 부담은 줄이면서 삶의 질은 올라

가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은 많은 국민들에게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

기에 기본소득을 정말 우리 사회의 새로운 상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얽

매인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협력의 정치를, 이름뿐인 협치가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정

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한 협력의 정치를 만드는 역할을 해 내겠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분들의 염원인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어낼 기본소득당의 정치에 앞

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열망에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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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2년 4월에 저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평생회원과 B(I)ENEFACTOR

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가 물질적, 정신적으

로 가장 어려운 때이자 삶의 불안정성도 매우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

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평생회원과 B(I)ENEFACTOR를 지원한 것은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물질적, 정신적 곤궁과 궁

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수 있고, 불안정하고 숨 가쁘며 경직된 일상에 안정과 

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4년 후인 2016년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그리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라는 공간

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연구는 그 전까지 피상적으로만 접했던 기본소득을 ‘사회

적·생태적 전환’이라는 화두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계

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저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의 다양한 효과, 기

본소득과 다른 정책대안과의 비교 및 관계설정 등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리

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이사, 팟캐스트 이럿타 출연진, 계간 기본

소득과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의 편집위원 등을 맡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필

요조건’이자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작년 어느 시점에서

부턴가 이를 사고할 때, ‘사회적 기울기’social gradients와 ‘기본바닥’basic floor이라

나와 너를 잇는 기본소득을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

이건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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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이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는 이럿타 164회

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즉 기본소득을 기본바닥basic floor을 제공함으로써 절

편intercept은 높이면서 이와 동시에 기울기slope는 낮추는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울기

를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경시되었거나 평가절하된 변수/영역/분야 등’

(순서대로, 노동/노동자 소유 기업/활동/재생산/복지/생태 및 환경)이 축의 한쪽 

끝에 자리하고, ‘기존에 중시되었거나 평가절상된 변수/영역/분야 등’(순서대로, 

자본/자본주의적 기업/임노동/생산/성장/개발 및 발전)이 축의 다른 한쪽 끝에 

자리한다고 볼 때, 기본소득은 전체적인 절편(바닥)을 높임과 동시에 양자를 잇

는 기울기는 낮추는 것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사회

적 기울기’를 낮출 수 있는 정도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이루는 다른 정책들과

의 배치에 상당히 의존할 것입니다. 예컨대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최저임금제도

를 비롯한 각종 노동 보호 조치들이 형해화되고 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가 시

장화되는 것과 연계되어 도입되는 ‘우파형 기본소득’, ‘신자유주의적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적 기울기’를 더욱 가파르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과 기본소득의 배치와 정합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럿타 닉네임으로 예전에는 ‘아이유’를, 지금은 ‘설가타’를 사용하고 있습

니다. ‘아이유’를 사용했던 것은 기본소득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아름답고 이유 있는 유토피아’, ‘아름다운 이론과 유토피아’이라고 생각하며, 기

본소득이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뜻에서, 즉 너와 나를 이어준

다는 의미에서 ‘I’(아이) & ‘You’(유)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가타’를 사용

하고 있는 이유는 저의 지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설가타는 육지거북을 말하는

데, 멀리서 보기에는 다소 느려 보이지만, 묵묵히, 뚜벅뚜벅 자기 길을 향해 앞으

로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설가타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

해 있는데, 기본소득의 도입과 이로 인해 추동되는 사회적·생태적 전환이 빠른 시

일 내에 현재의 극심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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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댈 수 있는 생각 공간

대략 10년 전쯤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내 삶에 들어왔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대의 삶은 참 기댈 곳 없는 시간들이었다. 칼국수에 칼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

가 없고 가족에겐 사랑이 없을 수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아 갈 때쯤, 대학 학부 수

업시간에 질문을 받았다. 선거철쯤이었는데 ‘투표했어요?’ ‘아니요’ ‘부모님은 하

셨나요?’ ‘아니요’ ‘왜 안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었다. 부

모님은 왜 투표를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투표할 시간이 없을 만

큼 바빠서, 혹은 단순히 싫어서, 정치인들을 못 믿어서? 또 다른 질문을 받았다. 

사회복지정책론 수업시간이었다. 영국의 빈민법 관련 내용을 배우고 있었는데 

‘왜 국가는 선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급부를 주면 안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

았다. 이 또한 당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종류의 질문이었다. 왜 나는, 국가가 아

무런 조건 없이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에 대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절차적·

윤리적 불편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걸까. 이러한 우연한 질문들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현재까지 끈질기게 탐구하게 된 이유들 중 하나이다. 

기본소득과의 또 다른 우연한 만남은󰡔《녹색평론》에서였다. 고등학교 사회 선

생님께서 우연히 소개해 준 것을 시작으로 꾸준한 독자가 되었다. 사실상 기본소

득에 대한 개념과 문제의식을 가장 친근하게 설명해 준 잡지이기도 하다. 단순히 

기본소득 아이디어 뿐 아니라, 화폐주권,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성찰, 새로운 사회

에 대한 상(像)들을 얻을 수 있는 ‘샘물’ 같은 창구였다.  

20대, 내 삶에 처음 들어온 기본소득은 ‘helpless’와 ‘save myself’ 사이를 

기본소득, 탐구해야 할 ‘질문들’

이지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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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듯 오가는 삶 속에 ‘하나의 기댈 생각’이 되어 주었다. 왜 내가 누구인지 증

명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리고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소득은 주어지

지 않는 거지? 평생 노동력을 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삶에서 자유함

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기본소득 아이

디어를 생각하는 시간만큼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해방적인 세계를 꿈

꿀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었다.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

이후 기본소득이 던지는 여러 문제의식을 추적해보고 싶었다. 사실상 공부

를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였다.󰡔《녹색평론》에서 제시한 화폐주권 개념과 

생태기본소득의 개념은 복지국가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와 

동시에 복지국가의 작동원리인 기여와 필요에 따른 분배방식은 기본소득의 가치

와 원리에 뚜렷이 대비되면서 간극이 메워지지 않았다. 이 빈 공간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싶었다. 매우 운이 좋게 나는 대학원 과정 동안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공부할 수 있었다. 사회정책 관련 과목과 함께 기본소득 관련 이론

들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우연이라 하기엔 큰 

역할을 해주신 지도교수님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 일, 이

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선생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 활동과 연구들. 모든 과정들이 뜻깊은 사건들의 연속이다. 기본소득에 관심

을 두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화두로 부상한 시

기를 만난 것은 또 다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변화들을 포착하고 논의하

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나아가 실천적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두꺼워졌다. 신진연구자네트워크와 한국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서, 함께 가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음을 더 또렷이 느낀다.

나에게 기본소득은 아직도 탐구해야 할 부분이 많은 ‘질문들’ 자체이고, ‘새

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내게 남겨진 과제는 연구자이자 활

동가로서, 그리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이러한 질문들을 탐구

하며 답을 하는 일일 것이다. 작은 것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사회, 보다 다양한 미적 삶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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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물질이 정신을 비롯한 만물의 근원이라는 ‘유물론’은 필자를 사로잡았다. 

먹고 입고 자는 환경에 제아무리 강철 멘탈의 소유자라도 휘둘리지 않을 수 없다. 분배와 

빈곤 문제는 개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몸-신체 문제는 그야말로 움직이고 생

각하는 ‘인간의 조건’을 결정짓는다. 대학 시절 설익게 배운 마르크스주의는 생산과 노동

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착취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한 유물론적 설명 틀

이 되어주었다. 노동권과 노동 운동이 움트기 척박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배움에 게

을렀던) 내게 마르크스주의는 세상의 모순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타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인류학자 제임스 퍼거슨은󰡔『분배정치의 시대』󰡕(2017)에서 생산에 특권을 부

여하길 거부한다. 그는 나에게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진보 운동이라고 여겨졌던 노동 운

동과 노동 윤리를 대체할 새로운 분배 정치를 제시한다. 노동자가 생산과 노동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양육된다. 인간이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레 형

성되는 의존과 돌봄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자립’의 도덕적 우위를 아래서부터 무너뜨

린다. “생산보다는 젖을 먹이는 행위를 인간의 원초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분배는 오

히려 생산의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107)”. 구직활동 및 취업상태 증명과 끊임없이 

자립과 자기계발을 독촉하는 사회에서 인간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새로운 분배 정치라

니!

기본소득은 어떤 대의(大義) 또는 정의(正義)를 내세우거나, 각자의 고통의 무게를 

저울질하고 우선 순위를 따지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착취와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공유부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몫을 가진다는, 자명한 원리 위에서 

바로 손에 쥐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대안으로 던진다. 간명한 아이디어는 맥락에 

우리 모두의 몫을 찾아 나서는

 ‘기본소득’ 운동을 향하여 

김수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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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른 의미를 부여받는다. 어느덧 기본소득을 가지고 모두가 말을 얹는 한국 사회

에서 퍼거슨의 날카로운 다음 질문은 특히 유의미하다. “현금지급 프로그램은 새로운 분

배정치의 시작인가, 아니면 단지 모순을 야기한 현 체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가장 위협적

으로 보이는 형태의 박탈만을 관리하려는 값싼 해결책에 불과한가?”(245) 

진보와 보수를 가로지르며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법에서부터 지급 방식과 대상, 

그리고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와 미래까지 기본소득은 동상이몽의 장(場)이

다. 기본소득이 ‘값싼 해결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빛바랜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

존 틀을 전환하고 실리콘밸리 혁신가가 내세우는 새로운 노동윤리를 전복하기 위한 방

법을 궁리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다. 기본소득의 이상적인 상과 정당성을 연구

하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을 현실적으로 제도화하여 안착시키는 과정 자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타협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바로 그때 앞서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길을 닦아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등대의 불빛처럼 방향을 제시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제2조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

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유부 기본소득은, 새롭게 진화하는 (플랫

폼) 자본주의의 착취와 수탈 원리를 분석하고, 모두의 몫을 분별해 나가는 지적 탐험인 

동시에, 사적 소유로 탈취된 공유부를 되찾아 오는 급진적인 운동인 것이다. 

경제와 정치, 사회문화를 가로질러 기본소득 사회를 상상하고 그것을 앞당기기 위

한 운동 과정에서 연대solidarity 방식은 새롭게 탄생한다. 이는 우리 모두 언젠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맞물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박이나, 빈곤과 불평등을 타자화하는 동정

과 연민으로 추동되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해방 사회를 어렴풋이 그려보면서도, 빚은 지

지 말아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호혜성/대가성 감각이 찐득하게 들러붙은 나에게, 아이디

어 기본소득은 있는 그대로의 내 존재를 긍정해 준다. 그리고 또 다른 상상으로 이끈다. 

진짜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별성과 공짜 점심은 없다는 계산, 자기검열을 

떨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며 활동을 펼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기본소득이 펼칠 다종다양한 삶에 대한 상상력을 나누는 작업은 희열을 주지만, 그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소통하고 타협하는 과정은 여

전히 지난하다. 험난한 과정을 앞서 개척하여 밝혀 준 선배 선생님들과 기본소득 운동에 

동행하는 동료들과 함께,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주는 해방성과 인간다움을 순간순간 나

눌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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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 QnA

김교성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Q
n

A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를 ‘구축’(驅逐)하는가?Q

일부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역사적’ 복지국가의 다

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crowd out할 것이라 우려합니

다.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보장은 기본소득으로 대체되

며, 사회서비스의 확장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요원해 질 

거라는 걱정입니다. 

복지국가를 혐오하거나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

들입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축소론자인 찰스 머레이

Charles Murray는 기본소득을 활용하여 기존 복지국가를 

과감하게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복지국가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관료주의적 행정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 비효율적 복지국가

를 개혁하자는 주장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보장 특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확대가 불가능’해지므로, 

구축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설(愚說)합니

다. ‘예산제약론’을 들어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역사적 복

지국가의 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와 같은 

‘가진 자’haves 중심의 사회에 만족하겠다는 의미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슬기로운 학자들은 기본소득을 기존

의 사회보장을 대체하는 기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

리 사회에서 괜찮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

준의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일부 사회부조의 현금형 

급여와 사회수당은 기본소득의 체계 내로 편입될 수 있

을 것입니다. 만약 급여의 성격이 소득보전보다는 비용

보전에 있다고 판단되면, 마땅히 대체의 범위에서 제외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안착되는 기

간 동안, 한시적 공제율을 적용하여, 일부 급여에 대한 

예외적 적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소득이 사회부조를 넘어 사회보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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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복지국가의 모든 보장체계를 대체

해야 한다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 교

육, 돌봄 등의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돌

봄과 같은 기본서비스Basic Service의 동시적 발전을 주장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도 ‘2016년 서울대회’에서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대체재’가 아

니라 기존 복지국가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완재’로서 위

치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공포한 바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오랜 시간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확대

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상징되

는 사회부조로부터 시작하여, 사회보험의 확장과 함께 

‘황금기’를 구가했으며,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

회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재구조화’의 과정을 경험해 왔

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도 간 보완적 관계 속에, 기존의 

제도가 소멸되거나 대체되는 역사적 사례를 발견하기

는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제도가 갖는 이해관계자와 나

름의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복지정

치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위투표자median 

voter가 자신의 소득과 개별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제공

하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은 한, 기

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복지국가에 부합하는 시민권은 특정 인구집

단만을 위한 특권적 권리는 아닐 것입니다. 생득적 권리

에 기반하여 모두의 최저선floor을 보장할 수 있는 변혁

적 정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개인의 욕구를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까지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사회보장체계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진정한 복지

국가의 모습입니다. 기본소득과 함께 역사적 복지국가

를 ‘구축’(驅逐)하지 말고 새로운 복지국가를 ‘구축’(構

築)하면 어떨까요?



기본소득 논쟁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와 재난 기본소득(+재난긴급지원금) 실시는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높였고, 이는 이른바 ‘기본소득 논쟁’으로 이
어졌다. 여기에 모은 글들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
크 회원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 그리고 기본소득의 
실시에 관한 전망 등을 제시한 것이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라고?

다시 이상이 교수를 비판한다

우리는 지금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기본소득 없는 기본소득 논쟁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거짓말

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할 필요는 없다

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 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차기 대통령 임기 내 GDP 10% 기본소득 실시하자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

기본소득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가는 방법

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부동산 투기도 막고, 기본소득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정원호

정원호

안효상

윤형중

이건민

정원호

유종성

유종성

박정훈

유종성

유종성

백승호

신지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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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본소득 바람이 거세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바탕 ‘재난기본소득’ 바람이 휘

몰아친 가운데, 지난 6일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실험은 

2017~18년 두 해에 걸쳐 25~58세의 실업자 2,000명에게 (구직이나 직업훈련 등의 의

무가 부과되고 고용되면 소멸되는) 실업급여 대신 아무 조건 없이(고용이 되더라도)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실험으로서 국가 단위에서는 세계 최초의 실험이었기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험 결과

이 실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노

동시장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수급자

들의 전반적 웰빙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실험이 끝난 직후인 2019년 2월에 발표된 예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실험집단이나 

비교집단이나 노동시장 참여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웰빙 효과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에 비해 훨씬 양호하였다. 다만, 노동시장 참여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1년 차

(2017년) 결과만 반영한 것이었다(웰빙 효과는 2018년 말에 설문조사).

이번에 발표된 최종 결과는 190쪽에 달하는 핀란드어 보고서로 발표되어서 필자가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4쪽의 영문 요약본에 의하면, 2017년 11월~2018년 

10월 동안 실험집단의 고용 일수가 6일 증가하여 평균 78일간 고용되었다. 이는 비교집

단의 73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2018년 초부터 기본소득 수급자가 아닌 실업자들

에게 실업급여에 따른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비교집단이 더 적극적으

로 구직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실험집단의 고용일이 더 많게 나타났다. 만약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라고?

핀란드의 실험 방법이 가진 한계,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들

2020. 5. 12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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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무 강화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더라면 그 격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

시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핀란드 당국도 인정하고 있듯이, 실험 

기간 중간에 이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이 결과의 해석은 매우 ‘복잡해졌다’ . 더 중요한 문

제는 실험대상이 전체 국민 중에서 임의추출된 것이 아니라 실업자라는 특수집단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노동공급 효과에 관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애

당초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실험의 한계

작년에 예비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이번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기본소

득 반대자들, 특히 보수언론들은 고용증대 효과가 크지 않아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일하냐’(노동공급 감소)는 비

판에 비추어볼 때 실험집단의 고용이 비교집단보다 오히려 늘었으니 그 비판은 틀렸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웰빙 효과, 즉 행복도가 높아졌으니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기

본적으로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 이전에 이 실험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어 올바른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실험의 한계를 논하기 위해 우선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둘 필요

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보편성) 아무 조건 없이(무조건성) (가구가 아니라)개인에

게(개별성) 정기적으로(정기성) 지급하는 현금(현금성)이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특

징이라면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보편성이란 자산조사means-

test 없이, 즉 취업·실업 여부, 자산·소득 상태 등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이

며, 무조건성이란 급여(기본소득)를 받는 대가로 구직노력, 직업훈련, 봉사활동 등의 조

건이 없고, 추가적인 소득이 생겨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런 기본소득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핀란드 실험의 한계는 첫째, 실업자만을 실

험 대상으로 한 점에서 보편성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를 ‘기본소득 실험’ 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신 ‘기본소득’ 이라는 명칭의 급여 수급에 따르는 조건(의무)은 없기 때문

에 이 실험의 정확한 성격은 ‘무조건적 실업급여 실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이 실

험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최근 핀란드의 높은 실업률이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보

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인식 하에 저임금 또는 단시간 일자리라

도 취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이 실험의 무조건성 또한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실업자들은 실업급여 외

에 사회 부조, 주택 수당, 상병 수당 등을 받는데, 실험집단의 경우도 실업급여(기본소득)

는 무조건적이지만, 다른 사회수당들은 조건부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수당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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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응하여 감액된다. 따라서 실험집단에 속한 실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에 대한 반대유

인disincentive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실험은 무조건성도 완전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성격은 ‘불완전한 무조건적 실업급여’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 과정 중간에 비교집단의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의 해석을 ‘복잡하게’ 만든 것도 문제인데, 이 외에도 최종적인 효과의 해석과 관련

하여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유의점들이 있다.

첫째,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관련된 쟁점은 ‘노동 의욕’이지 그 결과인 고용 현황

이 아니다. 즉, 조건 없이 돈을 주면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지, 실제로 고용이 얼마

나 증가했는지는 기본소득과 무관하다. 실제 고용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함께 작용

한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 의욕이 있더라도 해당 업종과 직종에서 노동수요가 없으면, 고

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험집단의 고용이 비교집단보다 많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노동 

의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이나 직업훈련 등의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정

확하다(이 점은 핀란드 실험의 예비 결과 보고서 보완자료(2019.4)에 일부 나타나 있는

데, 추후 최종보고서 영문판이 발간되면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험집단의 웰빙 효과는 비교집단에 비해 확연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기본소득이 행복 증진에 유용하다는 직접적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필자는 원리적으로 이 명제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이 실험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에 대한 사전 조사가 결여되어 있어서 각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를 파악할 수가 없다. 

만약 실험집단이 원래부터 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실험 결과가 행복 증진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실험규모가 너무 작다든가 기간이 짧다든가 하는 애초 설계 상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데, ‘무조건적 실업급여 실험’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

적으로 국가 차원의 실험치고는 좀 허술한 실험이 아니었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이상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보면서 기본소득 실험 자체에 대해 간

략히 짚어볼까 한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일거에 도입되기는 힘

들 것이며, 따라서 그 효과를 미리 점검해보기 위해, 나아가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그에 대한 사회적 실험은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에 지금까

지 1960~70년대 미국과 캐나다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을 필두로 2010년을 전후하여 나미비아와 인도에서, 그리고 핀란드 실험 이후에 세

계적으로 크고 작은 실험들이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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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기본소득제도를 운용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알래스카

주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전 주민에게 석유 수입을 근거로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이라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오고 있는데(금액은 매년 변동), 이는 기본소득

의 특성을 모두 갖춘 가장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란도 2010년부터 전 

국민에게 월 4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다가 재정 악화로 2016년에 국민 3분이 1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성남시가, 2019년부터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1년에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실험을 한 나라에서 실험 후에 기본소득 제도가 실제로 도

입된 곳은 없고(핀란드도 정권 교체 후에 기본소득 도입 계획은 없다), 제도가 실제 시행

되고 있는 곳은 사전에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네르지Banerjee 등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업적이 ‘빈곤 완화를 위한 실험 

경제학적 접근’이었고, 최근의 재난기본소득 논란을 계기로 기획재정부도 정책 실험 도

입 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최근 사회 실험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하

다. 그러나 사회 실험의 한계 또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연과학적 실험에 비해 사회 실험은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

서 실험 결과 검증할 수 없는 것, 부분적으로밖에 검증할 수 없는 것, 심지어는 실험이 필

요 없는 효과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특정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인데, 실험 결과가 제출되었을 때 과연 이 이해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힘

들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 실험 자체가 제도 도입의 충분조건은 아니라 할 수 있

는데, 실제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먼드

Hammond 알래스카 주지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책 결정권자의 강력한 정책 의지

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관점 하나는 기본소득은 복

지정책도 경제정책도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것이다. 물론 복지정책적, 경제정책

적 효과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으로서, 또 개인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공유자산(토

지, 환경 등)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서 모두가 갖는 천부적 권리인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

서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험이 필요한가?’라는 반문도 제기된다. 물론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실험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해 말해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에 달려 있다”(카를 와이더퀴스트, 2018).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21413366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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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깝다. 이상이 교수가 최근에 다시 한 번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라

는 칼럼을 《국제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약 3년 전에 《프레시안》에 게재했던 칼럼과 제목

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 교수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며, 몇 가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 마당에 이 교수는 여전히 그러한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같은 

비판을 반복해야 하는 필자의 심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발전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울 것 같기에, 무슨 스토커라

도 되는 듯한 민망함을 무릅쓸까 한다.

먼저 이 교수가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보자. 이 교수는 기본소

득의 내용을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그리고 충분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논자들은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

으로 앞의 네 가지에 더하여 ‘현금성’을 든다. 충분성을 거론하는 사람이 극소수 있을지

는 모르겠다. 이 교수가 이런 국제적인 합의를 도외시하고 충분성을 포함한 의도는 다음

과 같은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일단 ‘기본소득은 나쁜 놈’이라는 전제부터 깔고, ‘모두

에게 충분하게 주는 것은 힘들 테니 충분성을 개념에 포함한다’, 그리고 나서 ‘거 봐라, 기

본소득은 턱도 없는 거야’라며 두들겨 팬다. 이 교수는 자기만의 잣대로 남들을 비판하지

는 마시라.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많은 경우 위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갖

추면 다 같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결코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빵이 아니듯이, 기본소득도 현실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 

모델로 나타난다. 지급대상의 범위(연령대별 구분), 기존 사회보장의 대체 여부, 재원의 

성격, 그리고 금액의 수준 등에 따라 여러 모델이 구성될 수 있으며, 좌파적으로도 우파

적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자세한 것은 지난번 비판 참조). 이때 금액의 수준, 즉 충분성이 

다시 이상이 교수를 비판한다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다

2020. 5. 29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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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gallup.com/poll/267143/universal-basic-income-favored-canada-not.aspx

모델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금액이 충분할 경우 ‘완전기

본소득’, 불충분할 경우 ‘부분기본소득’으로 모델의 유형이 구분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교수가 “충분성은 ‘완전기본소득’의 핵심 요건”이라고 규정한 것

은 옳다. 그렇지만, 빵과 붕어빵이 다르듯이, 기본소득과 완전기본소득은 같은 것이 아닌 

만큼, 충분성이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은 아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한 것은 충분성, 즉 완전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똑같이 나눠” 주어야 한다는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이런 규

정은 정말 금시초문이다. 제발 그 근거 좀 밝혀주기 바란다.

개념의 오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으로 마무리하자.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번에도 그랬듯이, 학자로서 왜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할까 하는 점이다.

첫째, 이 교수는 “완전이든 부분이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기본소득은 도입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이미 1982년부터 40년 가까이 석유수입

에 근거하여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적, 무조건적, 

개별적, 정기적 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닌가? 부분기본소득이기는 하지만.

둘째, 이 교수는 “2016년 스위스에서 완전기본소득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고 주

장한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것은 단지 ‘정부는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

다’, ‘기본소득은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공적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기본소득

의 액수와 재원조달 방안은 법률로 정한다’는 3개 조항을 헌법에 넣을 것인지 여부뿐이

었다. 이 교수가 완전기본소득이라고 제시한 성인 대상 월 2500프랑(약 300만 원)은 스

위스의 기본소득네트워크인 Basic Income Earth Network – Switzerland가 제시한 

하나의 모델일 뿐이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은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에 관해 부연하자면, 이 교수는 이 국민투표가 76.7%의 반대로 부결된 것을 절대

적 근거로 삼아 나름의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변화·발전을 도외시한 

과거에 고정된 시각이다. 2019년 6월 갤럽 조사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77%, 캐나다 국

민의 76%, 미국 국민의 43%가 기본소득을 지지했으며(<그림 1>), 불과 몇 주 전인 5월 

초 옥스퍼드대학교의 애쉬Timothy Garton Ash 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유럽인의 

71%가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했다(<그림 2>). 상황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이제 이 교수

는 찬성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림 1> 영국, 캐나다, 미국의 기본소득 지지율

(지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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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본소득보다 다른 사회안전망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교

수는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가 충분히 보장된다. 우리나라도 월 180만 원이 넘는다”고 

쓰고 있다. 올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232만 원에 비추어볼 때 180만 원이 결코 많은 것

도 아니지만, 그마저도 제도상 구직급여의 상한액(1일 6만 6000원 × 30일 = 198만 원)

일 뿐이다. 실제 지난 3월 1인당 구직급여 평균액은 월 148만 원에 불과한데(고용행정 

통계로 본 20.3월 노동시장 동향), 과연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사실 왜곡에 대한 교정도 이 정도로 하자. 이 밖에 기본소득이 복지효과, 경제효과, 

재분배효과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보다 못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된 기본소득 

반대 이유인데, 그에 대해 반박할 논거들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소 긴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기에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다른 토론의 장을 기대한다. 대신 이 교수가 

‘기본소득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간주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과 비

교하여 효과가 작다고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원리적으로 복지정책도 

경제정책도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다. 즉,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을 가질 권리, 또 개인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

진 공유자산(토지, 환경 등)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서 모두가 갖는 천부적 권리인 것이다. 

물론 복지정책적, 경제정책적 효과는 당연히 수반되지만, 효과의 크기를 논하기 전에 권

리의 보장이 우선이다. 마치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듯이, 기본소득은 당연히 도입되

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서도 무작정 100조, 200조 증세

를 논할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원리에 맞는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컨대 토

지(와 기타 천연자원) 자체는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

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유자가 개간/개발에 투여한 자신 노동의 대가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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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uropeanmoments.com/opinions/eupinions

<그림 2> 유럽인의 기본소득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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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수익을 전유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수익으로부터 투여된 노동의 대가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인간 모두의 몫으로 징수하여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인데, 이 교수는 “국토보유세에 근거한 월 3만 원 

지급 구상도 기본소득과 무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 교수가 기본소득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밖에 환경 또한 인류 공동의 자산이므로 그 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환경세(생태세)

를 징수하여 재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인류가 공동으로 만드는 빅데이터로부터의 수익

을 독점하는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데이터세, 인공지능세)도 필요할 것이다.

아무튼 이 교수가 ‘기본소득은 권리’라는 근본 원리부터 수용한다면,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소득은 가짜”라느니, “이재명 경기 지사

의 구상은 최악”이라느니 하는 감정적 언사를 지양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왜 이 권리가 

부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논지를 전개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91352212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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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함

으로써 한국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기본소

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좌파이기도 하고 우파이기도 하고 언제나 애매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중도파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모두가 말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를 둘러싼 논쟁이 모든 곳에서 전면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된 배경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누구나 말

하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가했다. 이름 가지고 논란이 있긴 했지만 모두에게 지

급된 재난 기본소득과 재난 지원금의 효과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기본소득이

라는 의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와 지지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는 질투, 비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6월 7일에 낸 “불안정 취업자 소득안전망으로 ‘고용보험

+실업부조’ 전면 시행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이 먼저다!”라는 제

목을 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목과 달리 이 제안의 주된 비판 대상은 정부이다. 최근 정

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름에 걸맞게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전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초래한 고용위기”로 인해 “임시, 일용

직노동자, 하청,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부터 소득을 

잃”었고, 이들 “불안정 취업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과 고용보험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을 위한 ‘실업부조’로 구성된” 전국민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일하

는 혹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소득안전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른바 전국민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의 대립에 관하여

2020. 6. 12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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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자고만 주장하면 될 일에 기본소득을 하면 안 된다

는 주장을 담은 것은 현재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왜 안 된다는 것일까? 이 제안은 이렇게 말한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의 급여 수준이 현재의 실업부조보다 높지 못하면서, 소요재정 규

모는 지금까지 어떤 복지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돈은 많이 드는 데 비해 그 효과는 떨어진다는 식의 비판은 이제 차고 넘

치지만 대표적인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양심적 거부자인 연세대 양재진 교수의 주장이

다. 양재진 교수는 가장 최근에 쓴 글인 “기본소득, 막연한 기대감 뒤에 감춰진 것들”에서 

기본소득이 “급여가 너무 낮아 소득보장의 의미가 없다”라고 단언한다. 그가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재원의 예로 드는 것이 2019년 실업급여 지출액인 9조 3355억 원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돈을 5,200만 명에게 나누면 그가 잘 계산한 대로 월 1만 4,900원밖

에 되지 않는다. 열 배인 15만 원씩 주려 해도 93조 원이 넘게 든다. 이렇게 양재진 교수가 

기본소득을 반대할 때 드는 가장 큰 논거는 ‘예산 제약’이라는 철의 법칙이다.

예산 제약은 양재진 교수가 내세우는 복지급여가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필요]에 따

라 지급된다는 원리와 짝을 이룬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

급된다. 그런데 양재진 교수를 비롯해서 기존 복지 체제의 원리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정당화

하는지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정말로 기본소득을 뿌리에서부터 반대하고 비판하고자 

한다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한 일로 보인다.

기본소득이 소득 보장을 통해 모든 개인에게 경제적 보장을 해준다는 목표가 있긴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소득 보장을 위한 다른 

수단이 적절하고 정당하다면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기본소득의 정당

성은 모두의 것인 자연적, 사회적 공유부에 대해 각자가 가진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

런 분배의 조건은 오로지 그 사회에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밖에 없다.

이는 근대 사회의 운영 원리로 자리 잡은 소유-노동의 문제틀을 깨거나 수정하는 일

이다.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여전히 쓰고, 비난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에서 소유[재산]는 자기 노동의 산물로 여겨진다. 물론 죽은 노동인 자본이 산 노동을 착

취하는 것, 즉 잉여 가치의 수취에 초점을 맞추는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 좌파의 비판으로 

인해 소유가 정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느 쪽 입장을 취

하든 소유가 노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반해 공유부라는 문제틀은 개개인의 노력[노동]과 상관없이 주어진 자연과 환

경이 노동과 소유의 토대이자 원천이라고 본다. 비유하자면 “지구는 누구의 것인가?”라

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당연히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거나, 모두의 것(혹은 인간

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소유를 절대시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미미한 부분이라고 볼 뿐이다. 또한 공유부의 문제틀은 누군가가 쌓은 부가 그 개인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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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는 로빈슨 

크루소의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개인이 노력한 성과이고 어디까지가 공유부인가라는 점이다. 이

는 사회적 합의, 다시 말해 사회가 어떤 원리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새로운 합

의를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참고삼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부의 

90퍼센트가 공유부이고 단지 10퍼센트만이 개인의 노력의 결과물일 것이라고 추정했

다. (반대로 노동가치론에 기초한 소유권론을 확립한 존 로크는 90퍼센트가 개인의 노력

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면 이런 공유부의 존재나 의미를 부정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부가 노동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그것도 개별적으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노

동, 정확하게는 고용 노동을 중심에 놓을 때 사회보험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원리가 더 선

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아마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만 현대 자본주의

와 복지국가가 지불되지 않은 다양한 노동과 자원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날 것이다.

유럽 등지에서 벌어진 기존의 기본소득 논쟁은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부당성, 노동

과 호혜성과 연대성 등의 토픽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물론 이는 기본소득의 긴급한 필요

성이 여전히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재난 기본소득, 재난 긴급 지원금 그리고 여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이른바 ‘혁신’을 요구하는 총선 결과 때문에 기본소득이 갑자기 소용돌이 정치

의 중심이 되었고, 곧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다는 착각을 낳고 있다. 좁은 지역에서 수

백 대의 탱크가 엉켜서 싸운 1943년 여름의 쿠르스크 전투가 생각나는 국면이다. 탱크

가 적의 탱크에 포를 쏘는 게 아니라 들이받거나 고장난 자기 탱크에서 나와 적의 탱크에 

수류탄을 던지는 장면이 떠오른다. 

하지만 지금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내용이라는 면에서 보면 1939

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서부 전선에서 벌어졌던 ‘가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이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긴 했지만 전면전을 우려해 사

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짜 전쟁’이라고 불렀고, 또 누

군가는 ‘우스꽝스런 전쟁’이라고 불렀다. 기본소득을 전국민고용보험과 대립시키는 주

장이 그렇다. 전국민고용보험은 그 제안자들이 말하듯이 ‘완전고용’ 시대와 달리 고용이 

불안전하고 불안정해진 시기에 “일하는 혹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소득

안전망”이다. 다시 말해 기존 복지 체제의 연장선에 있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은 그 효과

가 비슷하게 나올지는 몰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분배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단기간에 ‘고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것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굳이 반

대할 일도 아니다. 도리어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상태가 제대로 드러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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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새롭다는 것의 범위와 규모는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보인

다. 물론 이는 ‘객관적인 사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까지 포

함될 것이다. 따라서 논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상태에 대한 인

식부터 지향까지를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존 사회에 기본소득

이라는 정책을 끼워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래야 할 것이다.

추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가 쓴 “좌파 기본소득, 

우파 기본소득을 모두 반박한다”라는 글이 도착했다. 이상이 대표가 말하듯 기본소득이

라는 유령이 여기저기서 출몰하고 있는 덕분에 기본소득에 다양한 판본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더 이상 기본소득을 비판할 때 다른 판본을 사용하는 식의 혼동은 없을 

것 같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기본소득 논쟁을 더 큰 사회 변화를 둘러싼 논의에 자리 잡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막 읽은 이상이 대표의 글을 하나하나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말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는 좌파 기본소득을 1848

년 조제프 샤를리에의 토지 배당금에서 시작된 것으로 말하는데, 샤를리에가 왜 그런 생

각을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샤를리에는 원형적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제

출했던 토머스 페인, 토머스 스펜스와 마찬가지로 현행 소유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연

을 찬탈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샤를리에는 이 잃어버린 자연권에서 기본소득

을 끌어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제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

며, 어쨌든 증세라는 게 어려운 일인데, 조금이라도 세금이 늘면 복지국가를 위해 더 긴

급한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말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이다. 다시 

말해 조세부담률 혹은 국민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상이 대표가 지향한다고 말하

는 ‘역동적 복지국가’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밝혀둘 것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말하는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만약 이것이 전술적,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언

명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

실 이는 이상이 대표처럼 기본소득을 잘 이해하는 기본소득 반대론자들도 줄기차게 제

기하고 있고, 기본소득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충분성에 관한 태

도와 관련이 있다. 물론 기본소득이 목표로 하는 것이 개인들에 대한 경제적 보장이라면 

어느 정도의 충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잠정적 판단이다.
(출처: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612142612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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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조2448억 원 규모로 5월11일부터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성 복지

를 전 국민에게 확대한 최초의 사례다. 이런 전례 없는 정책이 나온 배경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세계 정부는 주로 금융사와 기업을 지원했다. 기업의 연

쇄도산,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자영업을 비롯해 사람들이 대면 접

촉하는 업종부터 생산과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감염병 위기’를 이전 방식으로는 대

응할 수 없었다. 이전에 주요 지원 대상이던 대기업과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기

도 했다.

갑작스러운 전 국민 대상 첫 ‘소득 지원’

한국에선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2월 말부터 이전과는 다른 위기 대응 

방식인 ‘현금 지원’을 논의했으나, 지급 범위가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간에 현금 지원 

자체의 효과가 작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가계에 현금을 지원하

는 것은 투자(도로나 교량 공사처럼 사회간접자본 투자), 소비(인력 채용이나 재화 구매 

등), 기업 지원에 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승수효과’가 작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미국·일본 등 각국 정부와 외국 석학들이 나서서 현금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

자, 국내에서 현금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때부터 주로 지급 범위를 두고 ‘선별이

냐 보편이냐’가 불붙었다. 비용효과성, 재정건전성,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면 선별지급이 

우월하다는 주장과 지원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과거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 

현재 소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여기에 선거까지 결부된 정치 상황

은 ‘전 국민 지원’으로 귀결됐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도 한국 사회가 처음 겪는 경험이다.

기본 없는 기본소득 논쟁

2020. 6. 12  

 

윤형중  정책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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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 논의와 정책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전례 없는 정책이니만큼 엄정한 평가는 필수지만, 아쉽게도 아직 제대로 평가하기엔 이

른 시점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5월의 주요 소비·고용·경제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

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전후로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대

출지원, 소비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이 있어 정책 하나만 떼어내 그 영향을 분석하기

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시사점이 나타났다.

하나는 ‘구매력의 재발견’이다. 재난지원금에 유효기간과 소비 가능 지역, 사용처 등

을 제한했지만,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드러나듯 사람들은 위기 때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자원이니만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실천을 드러냈다. 전통 자본주의

에서 개별 소비자는 단순히 ‘재화의 시장가격을 받아들이는 수요자’Price-Taker 취급을 받

아왔고, 특정 의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연대하거나 조직화하기도 쉽지 않

았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소셜미디어의 부상으로 소비자 개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소비자는 적정 가격의 질 높은 재화와 서비스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활동

에 환경·정의·노동 등 다양한 가치관을 부여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재난지원

금으로 자신의 구매력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효과를 재발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사

용은 개개인에게,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최근 저서 제목처럼,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

다’는 것을 실감케 한 사건이었다. 아직 전면화되진 않았지만 ‘구매력의 사회적 의미’를 

각 개인이 인지하고 행동에 나서는 ‘정치적 소비자 운동’이 꿈틀거린다. 이는 사회적 가

치가 반영되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한 차례 재난지원금 지

급으로 이런 논의와 운동이 시작된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겠지만, 담론을 공론화하

는 데 필요한 것도 사후 해석과 논의가 아닌가.

시민 43% “세금 제대로 쓰인다 믿게 돼”

두 번째 시사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졌다

는 것이다.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실제 지급이 시작되기 전인 5월 7일부터 

이틀간 시사주간지 《시사IN》과 《한국방송》KBS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살 이상 남

녀 1천 명에게 웹 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게 되었

다’는 응답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전과) 변화 없음’과 ‘세금이 낭비된다고 믿게 

되었다’가 각각 33%와 24%였다. 《시사IN》은 이 설문 결과를 두고 “세금 관련 질문에서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답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데, 그 드문 일이 일어났다”고 분석했

다.

재난지원금이 세금과 복지에 대한 다른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복지 수혜

를 처음 경험하는 계층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할 수 있는 인구 가운데 복지 

수혜 계층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복지 혜택은 일부만 받는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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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8년 대상자가 174만 명으로 인구의 3.3%에 그

친다. 물론 중산층도 고령자가 되면 기초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을 누리지만, 그 연령층이 될 때까지 복지의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

복지 효용에 대한 낮은 체감도는 복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 흔히 복지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 선별지급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란 인식이 강고하고, 포괄적으로 혜택

이 제공되면 복지에 의존하거나 악용될 거란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 논리에 반하는 ‘재

분배의 역설’이란 개념도 오랫동안 회자됐다. 스웨덴의 발테르 코르피와 요아킴 팔메 교

수가 1980년대의 유럽 11개국 자료를 통해 1996년에 제시한 개념이다. 핵심 내용은 저

소득층에만 복지를 집중할수록 소득재분배와 빈곤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보편

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에 오히려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중산층이 복지 

수혜자가 돼야 증세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복지 총량이 늘어나 결국 소득재분배 효과

로 이어진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

2000년대 유럽 데이터로는 재분배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기도 하

지만, 저부담·저복지·저신뢰 사회인 한국에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개념이다. 2018년 기

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조세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18.8%로 OECD 평균인 24.9%에 견줘 6%포인트 정도 낮다. 저부담·저복지의 원

동력은 저신뢰다. 복지 체감도가 낮고 세금이 잘 쓰일 것이란 신뢰가 떨어지니 증세에 대

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빈약하고 헐거운 안전망이 유지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를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세금의 효용을 느끼는 체험이 중요하다. 재난지원금

은 다수에게 이런 체험을 제공한 중요한 계기였다.

기본소득 논쟁 뛰어든 김종인·이재명·박원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정치권에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벌어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

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하며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하면서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닌 경

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6월 7일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

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기본소득보다 사회

안전망 강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여러 복지 전문가들이 가세해 같은 재원이라면 기본소

득보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용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더 정의롭다는 주장을 한

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놓친 핵심 질문이 상당하다. 일단 논쟁의 포문을 연 김종인 위원

장은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은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

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극단을 오갈 수 있는 동상이몽의 의제다. 김 위원장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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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내세운 ‘경제민주화’처럼 집권을 위한 정치적 화제몰이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기본

소득을 지향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본소득에는 여러 가치관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이 있다. 복지를 대폭 축소하는 우

파적 기본소득, 근로와 소득의 연계성을 단절시키는 탈상품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 적

정 소득과 소비를 유도하는 생태적 기본소득 등이 있다.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도 재정중립적 기본소득(증세 없이 기존 재정으로만 재원 확보), 공유부 기반 기

본소득(데이터·토지·환경 등에서 세목 만들어 재원 확보), 증세형 기본소득 등이 있다. 대

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연구자와 정치인은 사회와 정합성이 있는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려 하지만, 기본소득에 지나친 낙관 또는 비관을 나타내는 이들은 극단적

인 일면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박원순 시장의 ‘24조 원을 실업급여에 쓰면 월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지만, 기본

소득에 사용하면 월 5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확대는 그 자체

로 의미 있지만,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으로 24조 원의 신규 재원은 확보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은 그냥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어디선가 재원을 확보해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책이다. 재분배 효과

를 따지려면 ‘거두고 나누는 체계’ 전반을 따져봐야 한다.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란 주장도 일면을 강조

한 사례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재분배 제도로 안전망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이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경제 정책이다. 모델에 따라 양쪽의 어떤 측면이 강조될 순 있으

나, 한쪽만을 특징이라 내세울 수는 없다. 물론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면모에 가깝다고 

주장할 순 있다.

두 지자체장의 기본소득과 복지 논쟁에서 덜 논의되는 물음은 ‘어떻게 증세할 것인

가’다. 안전망을 기존보다 강화하려면 그 수단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든 기본소득이든, 아

니면 다른 복지의 확대든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복지와 세금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7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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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교수는 6월 3일자 《프레시안》 기고에서 기본소득이 정책의 ‘가성비’가 낮아 

사각지대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비증대 효과도 미미하며, 

예산제약 문제로 인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양 교수는 비판의 근거로 ‘가성비’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

지만, 정책의 가격과 성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불충

분하며, 현실의 행정과 정치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허하다.

양 교수가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필연적으로 구축하리라고 부

당하게 전제하고 있음을 논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복지국가의 역사는 ‘복지

의 원리’가 고정불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화·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과 소득

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면의 제

약 상 여기서는 그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

음을 비판하고자 한다. 

소득불평등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아니라 
‘상대적 소득비중’
 

지니계수(각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격차를 일대일로 모두 비교하여 계산하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

가 높음), 5분위배율(상위 20%의 소득비중을 하위 20%의 소득비중으로 나눈 값), 10분

위배율(상위 10%의 소득비중을 하위 10%의 소득비중으로 나눈 값) 등 소득불평등 측

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아니라 ‘상대적 소득비중’이다. 이는 각종 조세제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거짓말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 제대로 이해하기: 
양재진 교수에 대한 비판

2020. 6. 15 

이건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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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조세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비례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납세액 비중이 늘어나는 형태의 세금을 누진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납세액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의 세금을 역진세라고 한다. 특

정 기간 A의 소득이 100, B의 소득이 90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가 세금으로 소득의 

20%인 20을 내는데, B가 세금으로 180을 내면 비례세, 180보다 많은 액수, 예컨대 260

을 세금으로 내면 누진세, 180보다 적은 액수, 예컨대 100을 세금으로 내면 역진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A와 B는 과세 전 소득 비중이 1:9였는데, 비례세를 적용할 경우

에는 그대로 1:9,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1:8, 역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1:10이 된

다. 이 경우 지니계수는 비례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불변이나(0.4),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에는 감소하고(0.389, 이하에서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표시함), 역

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한다(0.409). 비례세나 누진세나 역진세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과세 적용 후 ‘절대적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같은데도 말이

다(위의 예에서 원래 800이었던 A, B의 소득격차가 비례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640, 누

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560, 역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720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비례세는 각 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누진세는 각 소득계

층의 상대적 소득비중을 압축하고, 역진세는 각 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비중을 오히려 

확대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마가렛 대처 총리 시절 영국이 

도입을 검토한 인두세의 경우, 비록 그것이 절대적 소득격차는 변화시키지 않지만 저소

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동일한 액수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소득비

중을 확대하는 기획이었다(위의 예에서 A와 B에게 10의 인두세를 거둔다고 가정할 경

우, 지니계수는 0.4에서 0.408로 증가한다). 만약 소득불평등 측정에서 상대적 소득비중

이 아니라 절대적 소득격차가 중요하다고 오해한다면, 인두세의 역진적 성격도, 1990년 

영국에서 벌어졌던 인두세로 인한 대규모 폭동과 대처의 사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한 오해의 원인: 절대적 소득격차와 
상대적 소득비중의 차이, 과세 효과와 급여 효과의 차이에 대한 간과

이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보자. 기본소득

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절대적 소득

격차와 상대적 소득비중의 차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세 효

과와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급여 효과의 차이에 대한 간과이다. 예를 들어, 
《노동경제논집》에 2017년 게재된 박기성, 변양규의 「안심소득제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제시된 그릇된 주장, 즉 “이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할 경우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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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재진 교수의 “소득이 있건 없건 똑같은 액수를 받으

니, 소득재분배 효과가 날 수가 없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동일 액수를 받으니 양

극화 해소 효과 또한 전혀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형태의 기본소득이 지급 단계에서 절

대적 소득격차를 줄이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이들 논자들은 이를 근거로 기본소득이 지

급 단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게 된다. 기본소득

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오해에 기반하여 양 교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기본소

득의 지출을 통해 현행 복지급여 만큼의 재분배 효과를 보려면, 세금을 추가로 3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2019년 한국의 총조세부담율은 GDP대비 27.4%다. 총조세부담

율을 현재의 3배인 GDP의 82.2%까지 끌어 올려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현 수준의 양극

화 해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진실과

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 제대로 이해하기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t%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델internal 

funding(개인/가구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의미에서의 대표적인 모델)과 공유부기금 수

익-기본소득 모델external funding(개인/가구 외부에서 재원으로 조달한다는 의미에서의 

대표적인 모델)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는 t%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델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UBI-FIT) model이 (직접효과만 따질 경우) 지니

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하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단계에서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0이지만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 지니계수를 t% 개선한다는 것은 이미 수학적으로 증

명된 바 있다(이건민, 2018,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테크니컬 노트」, Alternative 

Working Paper No.05,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학적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워킹페

이퍼를 직접 읽어보시면 되리라 생각하고,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특정 기간 소득이 

40인 A, 110인 B, 167인 C, 238인 D, 445인 E,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참고로 이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시

장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에서 가져온 것으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하여 1분위, 2분

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점유율을 각각 정확히 10배 한 것이다).

언급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가계조사가 (초)고소득층을 조사대상에

서 누락하거나 이들의 소득을 과소보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실제 소득불평등을 체계적

으로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5분위별 소득점유율 값만을 이용하여 선형보간

법으로 지니계수를 추정할 경우(0.375) 전체 소득분포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할 때보

다 (초)고소득층의 소득 정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지니계수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0.402). 하지만 이러한 두 사항은 아래에서 기술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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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효과와 기제에 관한 논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회의 총 소득은 1000, 평균소득은 200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전 지니계수

를 계산해보면 0.375이며, 5분위배율은 11.125(=E의 소득/A의 소득=445/40)이다. 이

제 소득의 20%를 거둔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양 교수가 예로 든 82.2%의 4분의 1 미만

이며,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27.4%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면 과세 후 소득은 A가 32, B

가 88, C가 133.6, D가 190.4, E가 356이 되는데, 과세 단계에서의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놀랍게도 0.375로 불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전 단계와 비

교했을 때 A, B, C 소득의 절대적 소득격차는 80%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40:110:167:

238:445(=32:88:133.6:190.4:356)라고 하는 A, B, C, D, E의 상대적 소득비중의 차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된 200(=1,000*0.2)을 각자에게 

40만큼 나누어주자. 기본소득 지급까지 마쳤을 때의 A, B, C, D, E의 최종 소득은 각각 

72, 128, 173.6, 230.4, 396이 되는데, 최종 단계에서의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놀랍게

도 약 0.300으로 줄어들며, 지니계수 개선율은 정확히 2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

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후 단계와 비교했을 때 A, B, C, D, E의 절대적 소득격차는 불변

이지만, 40:110:167:238:445이라고 하는 A, B, C, D, E의 상대적 소득비중의 차이는 

72:128:173.6:239.4:396으로 압축되었기 때문이다. 5분위배율 역시 11.125에서 5.5로 

50.562% 감소한다(참고로 같은 자료의 ‘10분위별 평균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10분위배율은 31.103에서 8.970로 71.159% 감소한다). 

결국 박기성, 변양규, 양재진 세 사람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줄어들면 소득재분배 효

과가 있지만, 절대적 소득격차가 불변이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

장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체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

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단계와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 각각 일어나는 기본소득

의 소득재분배 기제, 그리고 절대적 소득격차와 상대적 소득비중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위에서는 소득에 비례하여 과세한 예를 다루었기 때문이며 조세

제도를 누진적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과세 효과가 지급 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반론이 제

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평균세율을 20%로 하면서 누진적으

로 설계된 기본소득 제도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의 소

득재분배 효과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단계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클 것으

로 충분히 예상된다.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위에서와 같이, 소득이 40인 A, 110인 B, 167인 C, 238

인 D, 445인 E,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예로 들어 설명

해보겠다. 소득이 40 이하인 구간은 6.2%의 세율로, 40에서 110 사이 구간은 10%의 

세율로, 110에서 167 사이 구간은 20%의 세율로, 167에서 238 사이 구간은 30%의 세

율로, 소득이 238 이상인 구간부터는 40%의 세율로 과세할 경우, 평균세율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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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 된다. 그러면 과세 후 소득이 A는 37.52, B는 100.52, C는 146.12, D는 195.82, 

E는 320.02가 되는데, 과세 단계에서의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0.330이며, 과세 전 단계 

대비 지니계수 개선율과 감소분은 각각 12.007%와 0.045가 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된 200(=1,000*0.2)을 각자에게 

40만큼 나누어주자. 기본소득 지급까지 마쳤을 때의 A, B, C, D, E의 최종 소득은 각각 

77.52, 140.52, 186.12, 235.82, 360.02가 되는데, 최종 단계에서의 지니계수를 계산하

면 0.264로 줄어들며, 지니계수 개선율과 감소분은 과세 후 단계와 비교했을 때는 20%

와 0.066으로서, 지니계수 개선율과 감소분 모두 과세 단계보다 큰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참고로 과세 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는 지니계수 개선율과 감소분이 29.606%와 

0.1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단계별 지니계수 감소분을 계산해보면, 과세 단계에서

의 감소분은 0.045,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의 감소분은 0.066으로서, 지니계수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40.556%와 59.444%가 된다. 5분위배율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이

는데, 과세 단계에서의 감소분은 2.596,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의 감소분은 3.885로서, 

5분위배율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40.052%와 59.948%가 된다.

현실에서는 (초)고소득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저소득층의 수가 더 많으며 초고

소득층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의 실질세율을 부담하고 있음도 함께 고려해본다면, 평균

세율을 20%로 하기 위해서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저소득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10% 미

만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모든 경우에 대해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위의 예보다 더 누진적으로 설계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보인 

과세 단계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비한 지급 단계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대적 

우위의 정도도 보수적인 수치로 제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유부기금 수익-기본소득 모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설령 공유부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잠

시 도외시하더라도) 공유부기금 등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에서도 각 개인 

간 소득 절대액수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하여 각 개인 간 

상대액수의 비중 차이는 감소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

인 A와 월 소득이 400만 원인 B가 있고, 이들이 공유부기금 등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본소득 지급 전의 ‘B의 소득/A의 소득’은 4인 

반면 기본소득 지급 후의 ‘B의 소득/A의 소득’은 3으로 줄어들었음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지니계수는 0.3에서 0.25로 감소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니계수가 되었든, 

5분위배율이 되었든, 10분위배율이 되었든 소득불평등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소

득격차가 아니라 상대적 소득비중이다. 

지니계수 산식을 통한 이해 

위에서의 논의는 지니계수 산식을 이용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지니계수 산식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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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n: 전체인구, μ: 평균소득, yi: i의 소득, yj: j의 소득) ⓒ이건민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델의 지급 단계에서나 공유부기금 수익-기본소득 모델에서

나,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각 사람의 절대적인 소득격차는 그대로지만 기본소득 지급 전

과 비교했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평균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니계수 값은 줄어들게 된

다. 이는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철된다. 

결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 얘기를 요약해보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은 개인소득세나 공유부기금 수

익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 말할 수 있겠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과세가 적어도 역진적이지 않고 누진적이기만 한다면, 

(직접효과만 따진 것이긴 하지만 – 참고로 양 교수도 직접효과만 따지고 있음) GDP의 

20% 수준에 상응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니계수 개선율은 적

어도 20% 이상이 될 것이며, 지니계수 개선율과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단계에서가 아니라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 발생할 것이다. (참고로 위의 예에

서도 살펴볼 수 있다시피,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의 감소율은 50%를 상회할 것임은 

물론이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2,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5로서, 조세 및 급여 체계로 인한 지니계수 감소율

은 14.18%인 것으로(통계청, 2019,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분석되었으므로, 

20% 이상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지니계수 개선율로 측정한 우리나라 전체 조세-급여 체

계(tax and transfer system 또는 tax and benefit system) 소득재분배 효과의 약 1.4

배에 달한다. 양 교수가 제시한 82.2%의 4분의 1 미만의 값인 20% 수준에 상응하는 재

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

양 교수가 쏘아올린 작은(?) 해프닝과 그것을 반박한 이 글이 기본소득의 소득재분

배 효과와 기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51426423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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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할 필요는 없다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못지 않게 시급하다 

2020. 6. 16

최근의 기본소득 논쟁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강하게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양재진 교

수나 이상이 교수 등은 기본소득이 권리라는 관점은 갖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본소득

은 충분성이 핵심’이라고 부당 전제한다. 그에 따라 제약된 예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효과가 크지, 모두에게 주는 것(기본소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런 무조건적 반대자들과의 논쟁은 별로 생산적인 결실을 얻을 것이 없으니, 더 이상의 논

쟁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반면에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권리라는 점을 인정

하면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라고 선후 관계를 논하고 있으니, 함께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필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참사를 맞아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존 고용보험제도를 확대·개편·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 동의한다. 임금 

기반이 아니라 소득 기반으로 전 취업자(국민이 아니라)를 포괄하고, 아울러 실업부조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남 부연구위원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도 위의 무조건적 반대자들과 마찬가지로 충분성과 예산제약이라는 프레임

은 공유하고 있다(그는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을 거론하면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

성, 충분성, 정기성, 현금지급”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어

떻게 해서든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충분성’을 넣어보고자 하는 욕구인지 분간이 어

렵다). 그리하여 그는 당장 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만 해도 10조 원 이상의 큰 재정을 필요

로 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재정이 필요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강조한다. 정

말인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전 국민 고용보험에 돈이 많은 드는가? 

우선, 전 국민 고용보험이 과연 그렇게 재정이 많이 필요한 일인지부터 따져 보자.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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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이 약 9조5,000억 원이다. 얼마 전에 편성

한 3차 추경에서 약 3조4,000억 원이 추가되어 합하면 약 13조 원이다. 만만치 않은 금

액이다.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 반대자들이 강조하는 재정 또는 예산을 일반 국민은 조세로 충당되는 일

반회계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국민은 또 세금을 왕창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고용보험 예산은 조세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며, 고용

보험기금은 노사의 고용보험료로 조성된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 사업에 일부

(2020년 본예산 5,802억 원) 지원을 하지만, 그것은 모성보호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지원이지, 구직급여 지원이 아니다. 이는 본예산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의 경

우도 마찬가지다. 추경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데, 그것도 추후 고용보

험기금이, 즉 보험료로 갚아야 한다. 심지어 차입금 이자도 고용보험기금이 갚아야 한다.

따라서 실업이 증가하거나 제도를 확대할 경우 우선은 현재 1.6%(노사가 절반씩 부

담)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대처해야 한다(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인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며(표 참조), 16개 선진국의 평

균 실업보험료율이 2.6%(Asenjo & Pignatti, 2019)임에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을 위해

서는 추가 인상도 필요하다. 

여기서 보험료 인상도 결국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부담 증가 없이 어떻게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확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 가입대상이 아닌 공

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서 보험료

를 납부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직업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간 가입대상에서 제

외됐다. 이 논리라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될 텐데, 왜 전 국민 의무가

입을 시키는가? 가뜩이나 연금에서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는 자들이 실업보

험료마저 내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보험

에 가입시킨다면, 고용보험기금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용보험기금을 확충한다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더라도 일반회계의 

지원은 필요 없거나 적은 금액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로 남재욱 위원보다 먼저 체계적으

로 소득에 근거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제안한 노동연구원의 장지연·홍민

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업 위험이 큰 자영업자의 실업 보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0.3~1.5조 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전 국민 고

용보험에 재정이 많이 드니 기본소득은 하지 말자(또는 나중에 하자)는 주장은 별로 설

'95.7 '99.1 '03.1 '11.4 '13.7 '19.10

0.6 1.0 0.9 1.1 1.3 1.6

실업급여 보험료율 추이(%)

ⓒ 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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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력이 없다. 

기본소득에 돈이 많이 드는가? 

기본소득 반대자들은 기본소득에는 고용보험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소요되어 비현실

적이라고 강조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들 말대로,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 일부가 월 30만 원을, 심지어 기본소득당의 경

우 월 60만 원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지금 당장 이렇게 하자는 것이라면, 필자

도 비현실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대신 필자는 그 주장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완성된 형태라고 이해하며,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BIEN가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 있

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건대, 기본소득은 권리이기 때문이다. 

투표권은 인간 모두의 권리니까 그것이 권리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당장 모

두에게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는 재산을 

가진 귀족들에게만 허용되다가 남성으로, 흑인으로, 여성으로…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더 확장되어 왔다. 이렇게 현실에서 권리는 서서히, 그것도 기득권자들과의 지난한 투쟁

을 통해 신장된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토지를 예로 들어보자. 토지가 인간의 공유자산이어서 모두가 그 수익의 일부를 배

분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한들, 현재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순순히 수

익의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납부할 것인가? 토지=공유자산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식 크기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의 크기에 따라 공동의 몫, 즉 기본소

득의 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처음 주장한 전강수 교수의 견해처럼, 기본소

득 금액은 사회적으로 재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당연

히 적을 수밖에 없고,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자세다. 그런 만큼, 기본소

득 예산이 비현실적이니 하지 말자(또는 나중에 하자)는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기본소득도 급하다 

이렇게 볼 때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될 수 있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나아가 기본소득도 전 국민 고

용보험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환경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환경도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그 오염에 대한 벌금(환경세)을 모두에게 배분해야 한

다는 당위성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한가하다. 코로나19도 근원적으로는 환경파괴로 인

해 발생하는 인수공통의 바이러스라는 지적이 있고, 현재의 기후위기는 이미 치유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는 주장도 많다. 여름 날씨는 해마다 더워지고 있으며, 겨울과 봄뿐 

아니라 이 한더위에도 때때로 몰려드는 미세먼지를 생각해 보라. 지금이라도 강력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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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 부과를 통한 오염방지가 매우 시급하다.

그런데 환경세 부과는 세 부담에 대한 저항 때문에 환경배당, 즉 기본소득과 결합되

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스위스는 환경부담금을 생태배당으로 국민에게 

배분하고 있으며, 2017년 2월에는 무려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의 전임 연방

준비제도이사회 의장, 2명의 전임 재무부 장관도 포함하여 미국 역사상 최대인 3,508명

의 경제학자들이 “탄소세의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수입

은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떤가? 기본소득이 고용보험이 완비되고 복지국가가 완성된 다음에 실시될 문제

인가?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515565549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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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 원 기본소득 가능하다

가장 효과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 -上.

2020. 6. 16

 

(1) 전 국민 기본소득, 선진복지국가보다 한국이 먼저 도입할 수 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을 의미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

이다. 이를 위해서 상당한 증세가 필요할 텐데, 과연 우리 국민이 그러한 증세에 동의하

겠느냐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실제로 국내외의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에서 증세 필

요성 언급 없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을 때에 비해,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며 

물으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란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비관론에 빠지거나, 지금보다도 생산력 수준이 월등히 발전해

야만 가능한 미래의 꿈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필자는 전 국민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재정개혁과 

조세정의 실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생산력 수준은 큰 장애가 아니다. 어느 

기획 시리즈를 시작하며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부자에게도, 놀고먹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느냐는 철학적 반

대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

에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고용효과가 미미하여 실패했다는 왜곡된 평가

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도 있다. 

이에 필자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 생산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재원마련 방안,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 그리고 단기적인 ‘재난회복 

기본소득’ 및 항구적인 ‘생애맞춤형 전 국민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대안을 몇 차례의 기고

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소득 논의를 위해 필요한 소득, 자산 정보의 구축과 

활용, 기본소득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에 대해서도 필자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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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나 국내총생산GDP의 5%나 10% 수준에서부터, 또는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

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합의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다. 유럽의 

복지선진국 또는 큰 복지국가보다, 한국 같은 복지 지체국 또는 작은 복지국가가 기본소

득이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필자는 한국에서 GDP 10% 규모의 기본소득을 수년 내에, 즉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에 실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증가하는 불안정 고용과 

소득과 부의 불평등,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 

형식적 자유를 넘어서서 국민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단이다. 그 실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생산력 수준, 큰 걸림돌 아니다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는 공유부의 개념이다. 사회적 생산의 상

당부분은 토지, 물, 공기, 환경, 광물자원 등 공동의 자원과 과거로부터 오늘에까지 축적

된 지식(특히 과학기술과 조직 및 정치기술 등)에 기초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

버트 사이먼(Herbert Simon, 2000)은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들과 제3세계 빈국의 개인

소득 차이의 90%가 개인적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공유자원의 차이에 기

인한다며 90%, 또는 70%의 소득세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의한 사회적 생산의 일부를 공동체 성원들이 평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느 사회나 합의에 의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소득 

중 개개인의 공헌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일정 비율을 국가 공동체의 성원 모두에게 기본

소득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그 비율을 5%로 하느냐, 10% 또는 25%로 하느냐가 정치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재분배가 아니라 공동체 성원에게 기

본권으로 주어지는 ‘선분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GDP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총소득(GNI=GDP+해외순수취

소득)에서 감가상각(고정자본 소모)을 뺀 국민순소득NNI을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논의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지만, 편의상 일반인에게 더 익숙한 GDP를 기준으로 향후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로 한국의 2018년 국내총생산은 1,898조 원, 국민순소득은 

1,547조 원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고도로 증가해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불평등이 

극심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고도의 생산력이 

기본소득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인도, 나미비아 등의 기본소득 실험은 작은 금액의 기본

소득이 지급된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되

고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 기본소득이 제3세계의 빈곤해소에 효

과적임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이래 여러 제3세계 국가들에서 시행된 조건부 현금급

여conditional cash transfer와 무조건적 현금급여unconditional cash transfer 프로그램들도 기

본소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간접적 증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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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해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

트 바네르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Banerjee and Duflo, 2011)는 조건부 및 무조건

적 현금급여에 대해 무작위 대조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은 자녀 교육을 조건으로 자녀의 학교출석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빈곤가구에 현금을 지

급한 경우는 물론이고. 조건 없이 또는 모니터링 없이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빈곤층 자

녀의 학업 성취 등에서 현저한 성과가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은 조건과 모니터링보다도 현금 지급을 통한 소득의 향상에 있었던 것이다. 이

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빈곤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낮은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ultra-basic 

universal basic income; UUBI 도입을 권고한다(Banerjee and Duflo, 2019). 인도처럼 가난

한 나라들도 낮은 수준(인도의 경우 GDP의 5% 수준)의 기본소득제 시행은 에너지 보조

금과 같은 기존의 비효율적 프로그램들을 대체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이는 소득불평등과 

빈곤 완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인도가 GDP 5% 수준의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다면 한국의 경우 GDP 10% 수준

의 기본소득 실시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2018

년 GDP의 11% 정도로 선진복지국가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GDP 10% 정도

의 복지지출 증가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한국 GDP(2018년 1898조 원)의 10%를 전 

국민에게 동일금액으로 나누면 1인당 GDP의 10%에 해당하는 월 30여만 원(연360여

만 원)이다.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3인 가구에 월 90만 

원, 4인 가구에 월 120만 원이면 상당한 밑받침을 해주는 셈이다. 최소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은 방지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GDP 10% 정도의 수준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선진복지국가보다는 

한국에서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높은 수준의 복지를 향유하고 있는 선진 복

지국가들에서 이 정도의 낮은 기본소득은 대중에게 큰 매력이 없다. 더구나 해당 국가들

이 이미 높은 국민부담률(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부담률)을 더 높이기는 어려우

므로, 기존 복지지출을 상당부분 대체하지 않고서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가 어렵다. 기존 복지지출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가이 스탠딩이 부유한 나라들보다 개발도상국들이 기본소득을 도입

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처럼 복잡한 기존 복지제도의 개혁에 따른 어

려움 때문이다(Standing, 2017: 246).

스위스가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할 때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금액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월 2,500스위스프랑(약 317만 원)의 높은 금액을 예시

했다. 이는 막대한 증세 또는 기존 복지지출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일으켜 기본소득제 도입안 부결로 이어졌다. 반대로,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한 목적은 기존의 복지지출 수준을 더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한 

복지지출구조를 간소화하며 장기실업자들이 관대한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구직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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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막고 고용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이 유용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

다. 최근 유럽 27개국 대상 사회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사

실이 보여주듯, 유럽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커지고 있음

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기본소득제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면 한국은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보다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반면 복지지출은 아직 낮은 수준

이어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를 도입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라

고 할 수 있다.

GDP 10%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연360만 원)을 지급하려면 187조 원, 또는 2018년 

GDP(국내총생산) 1,898조 원의 9.8%가 필요하다. 2018년 국민순소득(1,547조 원) 기

준으로는 12%에 해당한다. 2020년 정부 예산 총액이 512.3조 원, 사회복지 예산총액이 

180.5조 원(재정 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공공사회지출 총액

은 250여조 원) 수준이니, 올해 정부 예산의 35% 또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 전액을 기본

소득에 써야 한다. 현금복지만을 보면 2017년에 73.4조 원이었으므로 기존 현금복지 총

액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다. 얼핏 보면 너무나 큰 재정 부담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아래 [그림 1]에서 보듯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민주화 이후 급속하게 증가

해왔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2018년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1.1%다. 1990년의 2.7%로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프랑스의 31.2%, 핀란드의 28.7%는 물론, OECD 평균인 20.1%에 비해서도 매

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을 끌어내리는 데 한국과 함께 터키, 칠레, 멕시코가 크게 

기여했는데, 이 몇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OECD 국가들의 평균과는 거리가 더 커진다).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늘리면 기존의 사회복지를 유지하고

도 1인당 GDP 10% 수준의 전 국민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 OECD 평균을 넘어서서 복

지선진국을 지향한다면 GDP 15% 이상 수준도 가능할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 

현금복지(2017년 현재 73.4조 원)의 일부를 대체한다면, 순비용은 더 작아질 것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을 현재보다 GDP의 10%포인트 이상 확대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

세가 필요할까? 우리나라의 조세와 사회보험료 기여를 포함한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015년 현재 25.2%다. 프랑스의 45.3%, 덴마크의 46.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며, 

OECD 평균 3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몇 

년간 드러나지 않는 증세를 통해 국민부담률이 2019

년 27.4%로 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7%포인트 정도 낮고, 복지선진국보다는 

15%포인트 이상 낮다.

ⓒ유종성

<그림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1960년, 1990년과 2018년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2019) ⓒ유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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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한 사실이지만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허구다. 그런데,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국

민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율(2015년 기준)을 보면 한국은 40.6%로서 OECD 국가 중 최하

위이며 OECD 평균인 60.8%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즉, 한국은 국민부담률이 낮을 뿐 아

니라 정부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국

민부담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GDP 5% 이상의 

사회복지 재정이 추가로 생기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증세 없이도 GDP 

5% 수준의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국민부담률을 7% 정도 

늘리고, 기본 복지지출 일부를 대체하면 GDP 10%가 넘는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다.

정부 재정에서 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우리나라가 이처럼 공공사회복지지출에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는 개발독재 시절의 유산이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이 많이 늘어

나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 분야 지출이 정부 예산의 20%가량을 차지하여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GDP 대비 정책금융은 OECD에서 최고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는 이러한 예산 중에 비효율적, 낭비적 예산과 나눠먹기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장우현 외, 2014)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

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수익률이 지원 탈락 기업의 수익률보다 낮았다고 한다. 

정부 예산이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을 연명시켜 비효율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또, 농민 수는 줄고 있는데 농업 관련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수는 늘고 있으며, 

농업 관련 예산이 대다수 농민보다는 소수의 대농과 농업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

다는 점도 문제다. 농업 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평균 수급액(2015년)이 105만6천 원인

데, 중위값은 22만8천 원에 불과하다. 아래 [표 1]을 보면 경지규모 0.5헥타르(ha) 이하

의 소농들은 직불금 평균 수급액(7만7천 원)이 농업소득의 3%에 불과한데, 10ha 이상

의 대농들은 평균 수급액(3,250만 원)이 농업소득의 32.5%에 달해 농가소득의 불평등

을 증가시키고 있다(한석호.채광석, 2016). 모든 농가에 동일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든

경지규모 농업소득 총직불금 기여율

0.5ha이하 2,562 77 3.0

0.5~1.0 6,435 357 5.6

1.0~1.5 13,035 711 5.5

1.5~2.0 13,588 1,048 7.7

2.0~3.0 14,497 1,510 10.4

3.0~5.0 20,302 2,453 12.1

5.0~7.0 27,697 3,950 14.3

7.0~10.0 33,262 5,754 17.3

10.0ha이상 32,508 10,551 32.5

<표1>. 직불금의 농가소득 증대효과(단위: 천 원/연 %)

자료: 한석호, 채광석 (2016) ⓒ 유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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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든 농촌주민 또는 농민에게 1인당 동일 금액을 농촌기본소득 또는 농업참여소득

으로 지급하는 정책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니면, 연 2~3조 원의 전체 직불금 예산 

중 절반은 동일 금액으로, 나머지 절반은 면적이 아닌 소출 기준으로 지급하여 형평성과 

함께 농업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인구의 외지 유출로 인해 소멸위험에 빠진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군청 예산이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며 2,000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고 한다. 지역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여러 군청의 예산이 지역총생

산의 70%가 넘는 상황이다(이원재, 2019). 군청 공무원 수를 동결 또는 점차 축소하고, 

군청 예산의 상당부분을 농촌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멸위

험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상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비효율적인 예산, 부자를 위한 예산, 그리고 나눠먹

기 예산에 기생하는 기득권층이 너무 많다. 우리의 재정지출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나, 이는 기본소득 도입 여부와 관

계없이 해야 하는 일이다. 기본소득 도입이란 정책목표가 이러한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재정의 자연증가분을 적극 활용해야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못잖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유효한 수단이 재정의 자연증가

분 활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정부 본예산이 400.7조 원이었는데, 그

동안 특별한 증세 없이 약간의 핀셋증세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 본예산은 512.3

조 원으로 112조 원가량 증가했다. 물가가 오르고 GDP가 성장함에 따라서 증세 없이도 

각종 세법상 과표구간에서 상위 구간으로 이동하는 개인과 법인이 자연 증가하여 세수

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난 3년간 정부가 재정증가분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기본소득 

예산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3년 만에 40조 원 내지 56조 원의 재원이 마련되

었을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지출을 국민부담의 6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재정지출구조 개

혁 5개년 계획과 함께 매년 예산 증가분의 절반이나 3분의 1씩만 기본소득을 위해 떼어

내어도 상당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 아마도 5년이면 조세개혁 없이도 GDP 5% 내외의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5년 중기

재정계획안을 제시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지출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조세개혁안까지 포함해야 GDP 10% 수준의 의미 있는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이

다.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 병행해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자증세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편적 증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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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기본소득론자들 가운데는 보편적 증세만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과 부자증

세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있다. 즉, 정률세flat tax에 바탕한 기본소득안을 옹호하는 의견

과 누진세progressive tax에 입각한 기본소득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다. 전자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정률의 소득세(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기본소득의 재

원으로 제안하며, 후자는 누진적인 소득세를 주된 재원으로 제시한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기본소득 공약으로 관심을 끈 앤드루 양(Andrew 

Yang, 2018)은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할 것을 제안했으며, 그의 정책을 하버드대 교

수이자 부시 대통령 하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 

2019)가 적극 지지한 바 있다. 불평등 연구의 대가로서 2017년 작고한 앤서니 앳킨슨은 

일찍이 정률세에 기반한 기본소득안the basic income/flat tax proposal에 관심을 가졌으나

(Atkinson, 1995), 정작 마지막 저작에서는 누진적인 소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제시하였

다(Atkinson, 2014).

독자 여러분 가운데 정률세에 입각한 기본소득안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

하거나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재원 마련에서 정률 과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

혀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는 저소

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으므로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부가가치세로 기

본소득을 실시한다는 구상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아래 [표 2]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단순하게 이념형으로 보여준

다(Rothstein, 1998). 이 표는 사실 정률의 소득세를 기초로 한 기본소득의 효과를 정확

히 보여주는 것이다. 40%의 정률세로 거둔 세수 전액을 240의 정액으로 모두에게 지급

할 경우, 최하위 20% 소득계층은 시장소득 200에서 가처분소득은 360(시장소득 200-

세금 80+공적이전/기본소득 240 = 360)으로 늘고, 최상위 20% 소득계층은 시장소득 

1000에서 가처분소득은 840(시장소득 1000-세금 400+ 공적이전/기본소득 240 = 840)

으로 줄어들어 5분위배율이 5에서 2.33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률’로 걷어서 ‘정액’으로 나누어주면 상당한 재분배효과가 일어남을 알 수 있

다. 사실 서구와 북구의 큰 복지국가들이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누리는 원인은 누진적 

소득그룹 평균소득 세금(40%) 공적이전 가처분소득

A (20%) 1,000 400 240 840

B (20%) 800 320 240 720

C (20%) 600 240 240 600

D (20%) 400 160 240 480

E (20%) 200 80 240 360

5분위 배율 05월 01일 (계: 1,200) (1,200/5=240) 2.33/1

<표2>.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

출처: Rothstain(1998) ⓒ 유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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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라기보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금액이나 비슷한 수준의 현

금 및 현물 급여를 많이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의 소득세는 우리보다 훨씬 높지

만, 부가가치세도 우리보다 훨씬 높다. 소득세를 인상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자 다소 역진

적인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인 복지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다. 조세가 다소 역진적이라도 

복지급여에서 재분배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률과세와 정액지급을 결합하면 평균소득자 이하는 순

수혜자가 되고, 평균소득자 이상은 순부담자가 된다. 보통은 개인소득 분포나 가구소득 

분포에서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기 때문에, 즉 소수의 부자 때문에 평균이 중간소

득자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소득자 이하가 다수가 된다. 따라서 정률과세에 기반

한 기본소득제를 실시해도 상대적으로 다수가 순수혜자가 되며, 특히 소득의 상위집중

이 심할수록 고소득층이 더 큰 부담을 하게 되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게 된다. 물론 누진

세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평균소득자 이상까지도 순수혜자가 되며 소득재

분배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한국에서도 유럽의 큰 복지국가들처럼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여 주요한 복지재원으

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보편적 증세와 부자

증세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상보다는 소득세와 재

산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누진적인 소득세(개인 및 법인소득세)와 

토지보유세 및 부유세를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부가가치세 인상

은 초기 단계보다는, 기본소득을 GDP의 10%를 넘어서서 15%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할 때에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계속)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613494954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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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임기 내 GDP 10% 기본소득 실시하자

세금 개혁, 재정지출 개혁이 필요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 -下.

2020. 6. 18

(2) 재원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앞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률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과 누진세

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이 있음을 보았다

기본소득은 부자로부터 빼앗아서 빈자에게 나눠주자는 선별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생산의 일정 부분(가령 GDP의 10% 또는 15%)을 모두가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이므

로 정률세에 기초한 기본소득basic income/flat tax model도 나름의 타당성을 가진다. 정률

과세와 정액지급으로도 상당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소득불

평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누진적인 세제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면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모든 소득에 대한 정률

과세와 누진적인 과세, 모든 토지에 대한 정률과세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유세 

등을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삼는 것이다.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서 환경세(탄소세)도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고, 데이터세 또는 디지털세, 로봇세 등도 점차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겠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누진적 소득세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

고, 기존 소득세의 과세 베이스를 넓혀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를 병행하는 것이 조세정

의 실현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과제이다.

역진적 조세감면의 정비로 소득세의 정상화를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2019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7.4%에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인 34%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소득세의 정상화를 피

할 수 없다. 한국의 소득세는 GDP의 4.5% 수준에 불과하여 OECD 평균 8.3%, G7 평균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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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에 비해 너무 작다.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는 덴마크는 

소득세가 GDP의 25%에 달한다.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

을 보아도 한국은 17.2%로서 덴마크의 55.2%는 물론, 호주 41.5%, 미국 40.5%, 뉴질

랜드 38.1%, 캐나다 36.9%, 핀란드 30.2%, 스웨덴 29.1%, 영국 27.7% 등에 비추어 너

무나 낮다.

이처럼 한국의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감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조세감면(조세지출)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훨씬 크게 주어지고 있어, 누진적인 소득세의 기능이 반감되

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는 규모도 크고 역진성이 크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가 34.7조 원이었는데, 그 해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감면 등 없이 소득 전체에 과세했다면 94.1조 원을 걷을 수 있었다

(유승희 의원실, 2019). 조세감면이 세수의 1.7배인 59.4조 원에 달했는데, 그 32.1%에 

해당하는 금액 9조1,000억 원의 감면혜택이 상위 10%에게 주어졌고(1인당 평균 1061

만 원), 하위 10%에게는 0.4%에 해당하는 2,600억 원만이 주어졌다(1인당 평균 15만 

원). 즉, 상위 10%의 조세감면 혜택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1.7조 원의 11배

나 되었다.

조세감면은 감면 없이 세금을 다 걷었다가 그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

찬가지 효과를 낳기 때문에 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조세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는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조세제도를 복지급여와 연계해 논의하지 않고 별도

로 논의했기 때문이다.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지출을 전면 폐

지하되, 이중 꼭 필요한 것은 지출예산으로 잡도록 하고, 조세감면 폐지로 인한 추가세

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각

종 정책목표로 도입한 조세감면을 다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로소득자를 위한 근로

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폐지해도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결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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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득분위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출처: 유승희 의원실 보도자료 ⓒ유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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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38.3조 원)의 경우 37.3조 원의 추가세수를 가져오며, 종합소득세의 인적공제 폐지도 

2.6조 원의 추가세수를 낳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

는 법인세의 감면혜택도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종합과세 확립하여 납세의무를 기본소득 수급의 조건으로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확립이다. 현행 분리과세 제도

는 과거 도입 당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 납세자들에게 편

리한 홈택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저소득층은 소득세 부담보다도 근로장려금, 자녀장

려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혜택 유인 요인이 더 클 것이므로 이들을 종합

과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비공식부문의 상당 부분을 점차 공식 부문

으로 끌어들여 과세 베이스를 확대할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자 중 상당수 저소득 근로자는 현행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부담이 

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고소득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신

고자에 비해 매우 낮은 세금만 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국민의 기본권으

로 인정할 때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할 필요성이다. 모든 국민이 동일금액의 기본소득

을 지급받는 대신, 자신의 소득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는 소득이 없거나 작아서 기본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도 나중에 소득이 커지

면 세금을 많이 낼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떳떳하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

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에서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노동소득뿐 아니라 자본소득까지 포함하여 모든 소득

comprehensive income에 종합과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최근 UC 버클리의 이매뉴얼 사

에즈와 게이브리얼 주크먼(Saez & Zucman, 2019)이 미국의 조세제도 개혁안으로 제

시한 국민소득세national income tax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유지하면서 국민소득세를 추가로 도입하여 노동

소득과 자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국민순소득=국민총소득-감가상각)에 일체의 비과

세나 공제 없이 정률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경우 6% 정률 과세로 전 국민 건강

보험, 유아 공교육과 대학 교육의 무상 실시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특히 둘

은 국민소득세에 자본소득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본소득보다 노동소

득 세율을 높이면, 고소득자들이 법인화하여 절세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이유다. 법인

화할 경우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이점에 더하여 차량 구입 및 

운행비 등을 포함해 여러 소비지출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차등

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과세해야 한다.

구체적 시행방안은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고용주들(비영리단체와 정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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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인건비에 정률로 세금을 내고, 기업

들은 기존 법인세 외에 이윤 전체(배당과 사내유보 포함)에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내도

록 한다는 것이다. 개인과 비영리단체의 이자 수입, 해외로부터의 수입 등에 대해서는 개

인들에게 과세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순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세원으로 포괄할 수 있다.

이들의 제안은 강남훈(2019)의 시민소득세 제안과 유사하다. 강남훈은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서 기존의 소득세 외에 별도로 모든 가계귀속 소득(가계본원소득과 가계

자산소득 포함)에 일체의 비과세 감면 없이 10% 정률로 과세하면 2017년 소득을 기준

으로 약 1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강남훈의 시민소득세와 Saez 

& Zucman의 국민소득세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필요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Saez & Zucman의 제안대로 모든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정률(가령 6%)로 

원천과세한 후, 각 개인의 종합소득이 일정액(가령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약간(가령 2~4%)의 추가 과세를 할 수도 있다. 2018년 국민순소득 1,546조 원의 90%

를 포착하여 6% 정률과세하면 83조여 원의 세수가 나온다. 기존 소득세의 근로소득공

제, 인적공제 등을 폐지하여 40조 원 이상의 추가세수를 낳는다면, 이 둘만 합해도 120

조 원이 넘는 재원이 마련된다. 1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과세를 덧붙이면 보

다 큰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기본소득 등 현금급여의 과세소득화

소득세에서 끝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각종 현금급여를 과세소득화하는 것이

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소득 외에는 공적이전 소득을 과세소득에 일절 포함하

지 않고 있다. 아래 [그림 3]을 보면 덴마크는 GDP의 4% 가까이, 스웨덴은 GDP의 3%

가 넘는 금액을 공적 이전 지출에서 직접세로 환수헀다(Adema et al. 2014). 덴마크는 

2009년 공적 사회지출이 GDP의 30.2%에 달했으나 여기서 GDP의 3.8%를 직접세로, 

GDP의 2.6%를 간접세로 환수해 순 사회지출은 GDP의 23.8%이었다. 현금급여를 과세

<그림 3> 공적/ 사전 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의 GDP 비중(2009년)

출처: Adema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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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화하면 이처럼 순지출을 줄여 재정절감의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

를 제고할 수 있다. 같은 금액의 수당을 모두에게 지급해도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높은 세

율로 환수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앳킨슨이 영국에 대해 보편적인 자녀수당 금액을 인상하되 “과세소득화” 하는 방

안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취지다(Atkinson, 2015). 아동수당의 경우 저소득층은 결혼률

과 출산률이 낮아 수직적 소득재분배 면에서 역진적인 문제가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되 이를 과세소득화하면, 면세 또는 저율 과세되는 저소득층은 수당 인상의 혜택

을 다 누리게 되지만 고소득층은 최고 46.2%(최고 소득세율 42%+지방소득세율 4.2%)

까지 내놓게 되어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금액을 지급받는 셈이 된다. 기초연금도 하위 

70%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되, 과세소득화하는 방안을 취하는 것이 나

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그런데, 기부금 세액공제가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여서 고액기부자, 즉 고소득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었다. 

기부금 세액공제보다는 재난지원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고소

득자의 경우 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자신의 한계세율에 따라 조세로 환수하는 방안

이 나았을 것이다.

다만, 과세소득화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면 모든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 과

세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종합소득 신고 의무자가 소수에 불과할 경우

에는 현금급여의 과세소득화가 큰 실효성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산세제의 강화: 토지보유세와 부유세의 도입을

소득불평등보다도 자산불평등이 더 크고 갈수록 심화해 자산으로부터의 불로소득

(자본이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흙수저와 금수저에 따른 가난과 부의 대물림이 사회통

합을 저해하고 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가 일종의 부유세 역할을 해왔으나 최상위층

에 집중된 금융자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유세 측면에서는 불공정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을 기하는 차원에서는 토지보유세보다 효과가 작다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토지에 토지보유세를 정률로 과

세할 것과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낮은 부동산 보유세와 실효세율의 역진성

먼저 우리나라 재산세의 GDP 대비 비중이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토지보유세

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산세가 2017년 기준 GDP의 3.0%로서 OECD 

평균 1.9%보다 높고 G7 평균 3.2%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세율(취득, 

등록세)은 한국이 GDP 대비 1.07%로서 OECD 평균인 0.37%보다 훨씬 높은 반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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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율은 한국이 0.798%로서 OECD 평균인 1.102%보다 낮은 편이다. 더구나, 한국

은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

비 보유세율은 0.156%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0.435%의 3분의 1 수준이다(이선화 

2017).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하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 

더구나,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에는 80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주택(주

택부속 토지 포함)에 비해 저율과세하고 있다. 과표현실화율도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낮고, 상업용지 및 건물은 더 낮다. 아파트 소유자보다 대저택 소유자에게 유리하고, 주

택 소유자보다 건물주와 대토지 소유 재벌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세제다. 재산세와 종부

세뿐만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표가 낮게 책정되어 부동

산 부자일수록 실질적으로 감세를 받는 상황이다(곽노완 2017).

그런가 하면, 한국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수급자 선정 및 수급액 

산정에 있어서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빈

곤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큰 재산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또한, 건강보

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하므로 이들이 직장가입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재산세 실효세율을 부담한다. 이처럼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세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점이 있다.

최상위 자산계층에 집중된 금융자산의 비과세

더 큰 문제는 현행 종부세가 부동산 부자보다 진짜 부자인 주식 부자들을 우대한다

는 점이다. 김낙년(2019)의 우리나라 개인자산 분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개인자산 상

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62.9%, 상위 1%와 0.1%가 각각 23.9%, 10.0%의 집중도를 

보인다. 소득의 집중도보다 최상층 집중도가 훨씬 크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주택이나 연금 보험에 비해 사업용 자산과 금융 자산의 집중도

가 매우 크다. 특히 금융자산은 상위 1%와 0.1%가 각각 51.6%, 35.0%의 집중도를 보

인다. 이에 비해 주택은 상위 1%와 0.1%가 각각 9.9%, 1.1%의 집중도를 보여 금융

자산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덜한 편이다. 자산종류별로 1인당 평균을 보면 주택은 상위 

5%, 1%, 0.1%가 각각 5억8,600만 원, 8억3,600만 원, 9억4,4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

으나, 금융자산은 상위 5%, 1%, 0.1%가 각각 6억3,900만 원, 23억9,300만 원, 161억

6,900만 원으로 상위층 내에서도 최상위로 갈수록 집중도가 급속히 커진다.

결국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일종의 부유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상위

층의 금융자산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 양도소득 과세의 경우도 주택 양도소득에 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

대안: 토지보유세와 부유세 도입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정률의 토지보유세와 고액자산가에 대해 누진적인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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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도입해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토

지보유세(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토지배당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재명 경기지사

가 지난 대선에서 이를 공약한 바도 있다. 다만, 전강수 외(2018)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누진적인 토지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데 비해, 강남훈(2019)은 기존의 재산세와 종

부세를 유지한 채로 정률의 토지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종부세를 폐

지하는 대신 정률의 토지보유세와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토지보유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일한 세율(0.6% 내지 1%)로 과세하여, 이를 전 국민에게 동일금액의 토지배당금(기

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017년 법인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토지자

산 가치가 약 5,492조 원이므로 1%의 세율로 과세하면 55조 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재

산세 10.2조, 종부세 1.5조를 합한 부동산 보유세 11.7조 원보다 43조 원 이상 증가한다. 

전 국민 토지배당에 55조 원을 사용하면 1인당 110만 원, 43조 원만 사용하면 1인당 85

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좀 더 낮은 세율과 낮은 배당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않은 전 국민의 67%(국토교통부 2018)와 공시지가 1억

1,000만 원 미만의 토지소유자는 순수혜자가 된다(공시지가 1억1,000만 원이면 토지

보유세가 110만 원으로 토지배당액과 같음). 땅부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토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보유하는 유인을 줄이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토지 소유자 중 소득

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지분을 국가에 내게 하면 된다. 50년간 매년 1% 지분을 세

금으로 내더라도 50%는 상속 재산으로 남으니 그리 가혹한 세금이라고 할 수 없다(구약

성서의 ‘희년’ 개념을 따르면 매 50년마다 토지의 소유권을 재분배할 수 있는 연 2%의 

보유세율이 적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순자산 기준으로 고액자산가에 대해 부유세

를 부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가령 순자산 20억 원 초과분에 1%, 

50억 원 초과분에 2%, 200억 원 초과분에 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25조 원 내

외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위 1%의 고액자산가로부터 얻는 25조 

원가량의 세수로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부유세 도입의 경우 그동안 자산의 해외 이전, 자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

어 왔다. 피케티도 일국에서 부유세를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유세를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에즈와 주크먼은 부유세 실행의 난점

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지보유세와 부유세만으로도 연 80조 원의 세수, 국민 1인당 연 160만 원에 가까

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토지보유세가 지가안정화에 기여하고 부유세가 자

산 집중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면, GDP 대비 토지보유세와 부유세의 비율은 장차 감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본소득 재원의 대부분을 여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소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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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거론한 재원마련의 여러 방안을 요약해보자. 재정지출구조의 개혁(국민

부담률 대비 사회보장지출을 현재의 4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림)

과 재정 자연증가분 3분의 1 이상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면 특별한 증세 없이도 5

년 내에 GDP의 4~5%는 마련할 수 있다. 소득세의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만 폐지

해도 40조 원, 6%의 국민소득세로 83조 원, 1%의 토지보유세와 최상위 1%의 고액자

산가에 대한 1~3%의 부유세로 80조 원 등 200여조 원(2018년 기준), 즉 GDP 10% 이

상의 증세가 가능하다. 재정지출구조 개혁으로 GDP의 4~5%, 증세로 GDP의 10%를 마

련하면, 공공사회보장지출을 GDP 25%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 장차 부가가치세 인상

까지 더한다면 선진국 수준인 GDP 30% 수준까지도 가능하다. 복지확대 공감대가 있으

면 복지 선진국들이 해낸 증세를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기본소득은 국민의 복지 체

감도를 높이고 복지 증세 지지를 높여서 이러한 증세를 가능케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메뉴를 가지고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GDP 

10% 규모의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기본소득 등 현금급

여를 과세소득화하고 기존 복지지출 중 현금급여의 일부를 대체하면 순비용은 더 줄어

든다.

* 이 글은 필자의 아래 두 논문에서 상당부분을 취하였음을 밝힌다.

유종성, 2018.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5(3): 335.

유종성. 2020(근간). ｢생애맞춤형 전국민 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복지국가연구회 편, 『촛불 이후 한국 복

지국가를 묻는다』.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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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으로 탄생한 기본소득 vs. 전국민고용보험 

논쟁이 뜨겁다. 사실 전국민고용보험이란 말은 거짓이다. 전국민고용보험은 모든 국민

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특고노동자들이 폐업 실업, 소득감소로 경

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하자는 ‘보험’이다. 잘못된 구도 때문에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양립할 수 없는 제

도처럼 여겨진다.

논쟁의 와중에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국의 모든 

현금 복지지출 73조 4천억 원을 없애고 11만 7천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본

소득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더 불리해진다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폐합해서 안심소득제를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나 오세훈씨 같은 우파들과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기본

소득론자들을 제외하고 기존복지를 축소해서 기본소득을 하자는 사람은 없다.

논쟁은 가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교수들과 정치인들이 벌이는데, 이들이 내세

우는 싸움의 명분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본소득보

다는 선별적 복지가 낫다는 것이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의 현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살펴보자. 2020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생계급여로 52만 7,158원을 받는다. 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열

심히 살아보겠다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생계급여는 삭감된다. 만약 일용직 알바로 1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면, 근로소득 공제 30%를 제외하고 7만 원의 소득을 벌었다고 계산한

다. 이때 생계급여도 7만 원 삭감된다.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게

전국민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논쟁은 허구다

2020. 6. 18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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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라면 142만 4,752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

저임금 일자리에서 취직이라도 하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6만 원 정도다. 근로를 

해서 얻은 월 최저임금 179만 5,310원에서 공제액 30% 53만 8,593원을 빼면, 125만 

6,717원을 벌었다고 계산되고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함정은, 근로능력

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일반질

환은 2개월, 정신질환은 3개월의 진료기록지를 받아서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

서 끝이 아니다. 이를 국민연금공단이 판정해서 통보한다. 서류상 근로능력이 없다는 확

실한 점수를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의심되는 애매한 점수를 받으면, 국민

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다. 신청자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거나, 정말 

일을 할 수 없는지 이것저것 물어본다. 국민들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능력이 없는지

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목돈을 모으려고 저축을 하다가 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

에 대해 월 6.26%를 곱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해 버린다. 장사라도 하려고 차라도 사면 

보험금의 100%를 곱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집이 있다면 더 복잡해진다. 집가격 1

억 2천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까지는 6,900만 원을 뺀 다음 1.04를 곱해서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4.17%를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산을 모으면, 지원금을 줄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 자체를 박

탈하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만 없다고 선별적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탈락이다. 2011년 60대 남성이 30년 전 부인과 이혼해 연락

을 끊은 자식이 연봉 2천짜리 직장을 구하자 수급중단 통보를 받고 자살했다. 2014년에

는 송파 세모녀, 2019년에는 서울 중랑구 모녀, 강서구의 가족살해 및 자살, 성북구 네모

녀 죽음 등 셀 수 없이 많은 죽음들이 있었다. 2018년에만 생활고로 3,390명이 자살했다.

소득도 자산도 가족도 근로능력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마지막 

관문 신청이 남았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9종류다. 지금 바로 ‘복

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360여 가지의 선별적 복지가 안내되어 

있다. 이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찾는 것부터가 일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선별절차 없이 진행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99%

의 신청률을 기록했지만, 각종 서류들과 심사가 필요했던 대구시, 전주시,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고생활비 지원은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고 있다. 대

구의 경우 정작 시민들은 수령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는데, 정보를 잘 아는 공무원들과 공

기업 직원들이 긴급재난비를 수령하는 비리까지 터졌다. 애꿎은 현장 공무원들은 어려

운 용어의 서류를 떼오라고 했다가 민원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고, 여러 공공기관

을 전전하며 서류를 떼는 시민들은 짜증과 피곤함에 화가 나 있다. 스캐너, 프린터, 팩스, 

인터넷에 접근하기 힘든 국민들은 어렵고 복잡하다며 신청자체를 포기한다.



계
간

  《기
본

소
득

》 2020. 여
름

179

KBS 보도에 따르면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타기 위해서는 노무 미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는 특고

노동자들은 이 듣도 보도 못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발급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25%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지

원한다는데, 24%는 왜 안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도 없다. 3개월 동안 30일 

이상,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받을 수 있는데, 29일을 무급휴직하면 받을 수 없다.

서울시 특고지원금에 필요한 서류는 무려 10가지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

득 100% 이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2월 23일 이후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월 50만 원이다.

 

문제는 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제도이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주장

도 틀렸다. 간단한 사고실험을 해보자. 100만 원 버는 사람과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고 생각해보자. 세금을 10%를 걷으면, 100만 원 번 사람은 10만 원을, 500만 원 버는 사

람은 50만 원을 낸다. 60만 원의 세금을 두 명에게 나눠주면 30만 원씩 나눠주므로, 100

만 원 번 사람은 20만 원 이득, 500만원 번 사람은 20만 원 손해다. 누진적 소득세를 도

입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 크다.

선별적 복지론자들은 60만 원을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만 주자고 하는 건데, 500

만 원 버는 사람이 동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100만 원이나 버는데 왜 돈을 주느냐고 

항의할 수 있다. 설사 지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

나 위에서 살펴본 수많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복지예산 60만 원은 쓰이지 않고 남게 

된다.

지금 복지제도의 핵심적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 말도 안 되

는 지원금을 받고 가난하게 계속 살든가, 지원금을 포기하고 일을 하라는 선택지만 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취업교육이라는 것은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들이다. 아프

면 쉬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물류센터로 콜센터로 출근하

고, 하루에 6명씩 일하다 죽는 산업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임

금 일자리나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할 권리는 ‘불쌍한 사람들’에겐 없을 뿐만 아니라 배부

른 소리로 취급받기 쉽다.

주권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주자는 주장의 문

제다. 사회의 짐이라는 부채의식, 나도 모르는 사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신청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감정과 존엄을 계산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떠

안아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기껏해야 도와줘야 할 시혜적 존재로 분류할 뿐이다.



권
말

 부
록

 : 기
본

소
득

 논
쟁

180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최근의 기

본소득론담론의 문제 역시 여기에 있다. 노동자들을 주체적 인간이 아니라 기술에 따라 

밀려나는 수동적인 피해자이자 구제의 대상으로만 그린다. 기본소득운동이 등장한 배

경은 모든 주권자가 존엄할 권리가 있으며, 생존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인식 때문이었는데, 행정비용을 

줄이거나 경제성장정책으로만 기본소득이 설명되면서 본래의 정신들이 훼손되고 있다.

 

기재부와 국회, 정부를 움직일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가짜로 불쌍한 사람들은 열악한 일터로 몰아내서 돈을 아끼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

을 잘 선별해서 찔끔 지원하거나 행정비용을 줄여서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면, 기존 예산

을 잘 쓰면 되기 때문에 증세문제가 주요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예산 약 82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

원 예산은 약 13조밖에 안 된다. 명목 GDP 1,900조의 나라에서 1%도 안 되는 돈으로 가

난한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선별적 복지의 문제해결

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나 운동도 보이지 않는다. 상상 속에서 불쌍한 사람을 위한 추상

적 논쟁은 벌어지지만, 책임 있고 구체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정치와 집행은 보이지 않는

다.
『세금수업』의 저자 장제우 선생님은 강연에서 스웨덴의 높은 조세부담률과 높은 복

지제도는 1972년 여성들의 대중운동을 통해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스웨덴 여성

들은 ‘좀더 많은 그리고 좀더 질 높은 어린이집’을 요구했고, 1972년 ‘3.8 세계여성대회’

를 비롯한 모든 행사와 시위에서 ‘모두를 위한 어린이집’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고 설명

한다. 사회에 책임을 묻는 대중운동에 국가가 증세를 통한 지원으로 답했고, 이것은 국민

들의 복지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다.

지금 논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통적 사회운동도 기본소

득을 달라는 급진적 대중운동도 존재하지 않는 데 있다. 고용보험도 기본소득도 모든 걸 

걸고 투쟁해도 될까 말까한 일인데 이를 요구하는 운동은 없고, 허망한 말들만 어지러이 

널려 있다. 복지국가를 막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기재부와 정부 국회, 여당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운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할 좋은 기회

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은 전에 없던 복지경험과 공동체의 효능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복지국가론자와 좌파적 기본소득론자가 연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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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

기존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우선인가?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 -上.

2020. 6. 24.

(2) ‌�복지 원리와 현실의 괴리: 이중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중 
사회보장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이 일부 사회복지 전공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에 사용하

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이다. 한정된 복지재정을 생각할 때 

전 국민에게 소액의 기본소득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취약계층과 실업, 질병, 은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소수의 인원만 후하게 도와주는 게 낫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정

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지만, 경제사회적 약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게 사회보장제도 강화론자의 주

장한다. 나아가서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원리가 상충한다”든지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 실상 기존 사회보장 급여는 경제사회적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후하게 주어지고 있다. 또 취약계층과 위험에 빠진 이들의 숫자는 

결코 소수가 아니며, 이들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중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은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을 누리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비롯한 하층 노동계급과 영

세 자영업자는 불안정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이중 노

동시장의 승자보다는 패자를 더 잘 보호해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특히 소득

보장제도의 중추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에서 다수의 약자들은 배제되어 있거나 미약한 

보호만을 받고 있어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오히려 증폭하고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정액지급(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낸다는 것을 심

지어 부정하기도 하지만, 정작 현재의 사회보장 급여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다. 통계청이 매년 분기별로 4회씩 실시하는 가계동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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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조사를 보면, 작년까지는 소득 하위 20%가 소득 상위 20%보다 공적이전소득(정부로

부터의 현금 급여)을 조금 더 많이 받았는데, 올 1분기에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더 큰 금액의 공적이전소득을 얻었다. 소득 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전

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51.1만 원이었던 반면, 소득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36% 증

가한 월 51.8만 원이었다.

물론 그럼에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한 시장

소득은 1분위가 가구당 월평균 78.6만 원이고, 5분위가 976.8만 원이다. 1분위 가구가 

받은 51.1만 원의 복지급여는 5분위가 받은 51.8만 원보다 절대금액은 작지만, 상대적

으로는 훨씬 큰 소득 향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가 더 큰 공

적이전소득을 가져간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

노인소득 불평등 심화시키는 공적연금

이처럼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이다. 아직 올 1분

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할 시간 여유가 없어서 지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

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2-1]로 정리했다. 이 표를 보면 공적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인 간의 소득불평

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인 이상 가구

5분위 1 2 3 4 5 평균 5분위 배율
공적 연금 162 263 185 144 241 199 1.49
기초 연금 166 60 33 18 17 59 0.11

사회수혜금 96 99 91 88 44 84 0.46
현물이전 등 18 16 11 7 2 11 0.15
공적 이전(계) 442 438 320 257 304 353 0.69

가구원 수 2.38 2.87 3.26 3.42 3.46 3.08
노인 수 0.85 0.39 0.19 0.11 0.1 0.33

1인당 공적 연금 192 678 953 1,273 2,351 606 12.25
1인당 기초 연금 196 155 168 161 170 179 0.87

1인 가구

5분위 1 2 3 4 5 평균 5분위 배율
공적 연금 34 90 126 116 153 104 4.49
기초 연금 141 171 94 26 5 87 0.04

사회수혜금 16 105 67 55 26 54 1.66
현물이전 등 6 21 24 17 6 15 1.02
공적 이전(계) 197 387 311 214 190 260 0.97

노인 수 0.66 0.75 0.53 0.2 0.07 0.44
1인당 공적 연금 52 119 236 567 2,092 234 40.34
1인당 기초 연금 214 226 177 125 69 197 0.32

출처: 유종성(2020)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8년 4/4분기) 이용 분석 ⓒ유종성

<표 2-1> 소득5분위별 공적이전소득 (2018년 4/4분기: 단원 천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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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가구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1분위는 16.2만 원, 5분위는 24.1만 원

으로 고소득 가구가 더 크다. 노인 1인당 수급액을 보면 그 차이가 더 커진다. 1분위는 노

인 1인당 월 19.2만 원, 5분위는 월 235.1만 원으로 고소득 가구 노인이 저소득 가구 노

인에 비해 평균 12.3배에 달하는 공적연금을 수급하였다. 1인 가구 중 독거노인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액이 1분위는 평균 5.2만 원, 5분위는 평균 209.2만 원으로 5분위 배율이 

40.3에 달해 공적연금이 노인 소득불평등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4, 5분위에 속한 소수(독거노인의 대다수는 1~3분위에 몰려 있음)를 빼고는 공적

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5.2만 원(1분위)에서 23.6만 원(3분위) 사이에 불과해 빈곤해소

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은 국민연금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소액을 수령하는 반면, 고소득층 

노인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수령하거나,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

다. 특히 1분위 노인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액(21.4만 원)은 처분가능소득의 87%에 

달하며, 2분위도 기초연금 수급액(22.6만 원)이 공적연금 수급액(11.9만 원)보다 더 크

고 처분가능소득의 37%에 달해 노인빈곤 완화에 약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의 금액이 작아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부족하다. 또한, 기초연금

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2인이상 가구에 속한 노인의 경

우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이 소득 1분위(19.6만 원)를 제외하고는 소득 2분위(15.5만 원)

부터 5분위(17만 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고소득층 노인이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럴 바에

야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공적연금처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고소득 노

인들로부터 누진적 세금으로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성숙함에 따라 양극화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차 더 

확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 보험적 성격 외

에 재분배효과를 많이 넣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지급액 

산식에는 기여에 비례하는 부분과 함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이른바 A값)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하는 부분을 합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국민연금의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

(2018년 가입 기준, 40년 가입시)은 50만 원 소득자는 100%, 100만 원 소득자는 65%, 

평균소득자(227만 원)는 40%, 300만 원 소득자는 35%, 상한소득자(468만 원)는 30%

로 저소득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는 40년간 연금보험료를 불

입할 때의 소득대체율로, 보험료 불입기간이 짧을 수록 혜택이 줄어든다.

[표 2-2]는 국민연금의 소득별, 가입기간별 순혜택을 보여준다. 40년 가입시(연금보

험료 납부시) 순혜택은 100만 원 소득자(1억3,942만 원)와 468만 원 소득자(1억8,594

만 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대체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고소득자들과 달리 저

소득자의 다수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 하거나 불입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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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승윤 외(2019)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중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물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지난 

15년간(2002~2016년) 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기간 평균은 14.5년이었는데, 비정규직

의 평균 가입기간은 4.2년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출신 은퇴자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승윤 외(2017)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적연금

의 네 가지 개혁안들이 2020년부터 시행될 경우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

직 간의 격차를 얼마나 완화 또는 심화할 지를 두고 40여년 후인 2063년의 결과를 시뮬

레이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연금개혁 대안들에서 비정규직의 연금급여 수준은 

정규직의 20~30% 수준에 불과해 현재 두 집단의 노동시장 임금격차보다 연금급여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민연금의 소

득대체율 인상이나 기초연금 급여의 소폭 인상으로는 연금제도의 이중화가 고착됨을 보

여준다.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인상이 더 큰 비정규직 소

득인상 효과를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연금의 대폭 인상 또는 노인기본소득제 도입이 고

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최영준(2014)이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소득대체

율이나 공적연금 지출규모가 노인빈곤과 별 상관관계가 없으며, 낮은 빈곤율을 기록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두터운 기초보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 것과도 부합

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기초연

금 지급대상의 보편화(노인 기본소득으로) 및 금액의 대폭 인상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시

사한다.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고용보험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도 심각한 이중화의 문제를 안

고 있다. 최근 행정데이터를 연계, 분석한 성재민(2000)의 “근로연령층의 사회보장정책 

현황 및 효과”를 보면, 저소득 취업자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극명하게 알 수 

100만원 소득자 평균소득자
(227만원) 300만원 소득자 상한 소득자

(468만원)

10년 가입 3,236 3,541 3,716 4,119

20년 가입 6,779 7,507 7,925 8,887

30년 가입 10,320 11,471 12,131 13,654

40년 가입 13,942 15,548 16,470 18,594

출처: 오건호 

<표 2-2>. 국민연금 소득별, 가입기간별 순혜택

- 연금액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산한 금액이고, 수급기간은 기대여명을 반영해 25년 적용.
-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국민연금의 순혜택 분석」 (국정감사 윤소하 의원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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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소득수준별(2017년, 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있는 가구 대상) 고용보험 가입률이 

소득 1분위는 6.0%, 2분위는 12.1%, 3분위는 23.8%, 4분위는 40.4%로 5분위 62.4%, 

6분위 73.1%, 7분위 76.7%, 8분위 76.4%에 비해 낮게 나온다.

저소득층일수록 불안정 고용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이야말로 고용보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정작 이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용안정

과 중간 이상의 소득을 누리는 이들이 고용보험의 주된 보호대상이다. 소득수준별 실업

급여 수급률을 보면, 가장 실업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소득 가구의 실업급여 수급

률이 가장 낮다. 소득 1~2분위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1.2%, 3분위는 3.3%밖에 안 되어 

6.4%~9.2%에 달하는 4분위~8분위의 실업급여 수급률에 비해 매우 낮다.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실업(구직)급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도 제공한다. 소득계층별 모성보호 수급자 비율을 보

면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수급률도 올라가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전체 평균 수급

률은 1.02%인데, 소득 1~2분위는 0.13%, 3분위는 0.39%, 4분위는 0.66%, 5분위는 

0.95%로 평균보다 낮은 수급률을 보이는 반면, 소득 6분위 1.20%, 7분위 1.60%, 8분

위 1.70%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다만 9분위 1.53%, 10분위 1.27%의 모성보호 수급자 

비율은 약간 낮아진다.

물론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공적부조도 있다. 그러

나, 근로장려금마저도 소득 1~2분위 가구의 수급률은 2.2%에 불과하여 3분위 28.1%, 

4분위 30.0%, 5분위 24.4%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빈곤층 중에서도 최하

위 빈곤층은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액의 근로소득을 비공식부문에서 벌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근로장려금의 경우 실업급여나 모성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가구의 수

급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2017년)은 82.1만 원에 불과하다. 

실업급여 평균 422.5만 원, 모성보호 평균 450.6만원의 5분의 1 이하인 작은 금액이다. 

상위 10% 소득계층이 근로장려금 예산의 11배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을 누린 것(지난 회 참조)을 고려하면, 한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은 너무나도 인색한 편이

다.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이 소수에 불과할까?

이중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기는커녕 심화하는 고용보험의 양극화 문제를 생각

할 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시급하다. 기본소득 반대 및 기존 사회보장 강화론자들

이 자주 드는 예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고용보험

은 실업자에게만 실업(구직)급여를 지급하니 최소 월 165만 원에서 최대 월 198만 원까

지 후하게 줄 수 있는데, 금년도 고용보험 예산 9.6조 원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

누어주면 1인당 월 1만5,000원밖에 안 되어 소득보장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창자들은 현재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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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 정도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고용보험 예산을 두 배로 늘리면, 전 국민 고용보험

으로 이같은 소득보장을 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복지의 원리는 사회적 위

험에 빠진 ‘소수’에게 두터운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기본소득은 위험에 빠지지 않은 대

다수 사람들까지 포함해 전 국민에게 미미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니 가성비가 떨어진

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공식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아닌, 사실상의 실업자 규모가 얼마나 

큰 지를 모르거나 무시한 데서 나왔다고 여겨진다. 실업자는 미취업자와 다르다. 실업자

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통계청은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

상기간(1주)에 일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지난 4주간)을 하였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만을 실업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많은 미취업자들은 실업자가 아니다. 연중 취

업과 미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조사대상기간 중 일시 취업 중이었으면 취

업자로 간주되고, 미취업중이었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이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 일자리 전망이 좋지 않

아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즉시 취업이 불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만일 전 국민 고용보험이 되거나 많은 유

럽 국가들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관대한 실업부조 급여가 지급된다면, 비경제활

동인구로 분류된 많은 미취업자와 취업준비생들이 자신들도 구직활동을 할 테니 실업급

여를 달라고 신청하게 되어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복지선진국들의 실업률

이 높은 데에는 관대한 실업급여가 그 배경으로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모든 취업자(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포함)에게 실업 또는 

폐업시 월 165만 원 내지 198만 원을 일정기간 지급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의 

2018년도 통합소득(개인별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소득) 자료에 의

하면 2,325만 명의 통합소득자 중에서 41%에 달하는 950여만 명이 월평균 165만 원

(연 1,98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다. 22%에 달하는 510여만 명은 연 1,000만 원 미

만의 소득을 올렸다. 순수 일용근로소득자는 제외한 숫자다(순수일용근로소득자 454만 

명 중 83%인 378만 명이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73%인 330만 명이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임).

이들이 힘겹게 일해서 실업급여 최소액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느니 실업자가 되

어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실업급여의 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최

대 9개월로 짧은 편이어서 이들이 전부 위장 실업자가 되려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이

런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최근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 중 3% 내외의 공식 실업률(최근 코로나19 창

궐 이후 실업률 증가로 지난 5월은 4.5%)에 포착된 인구를 90만 명 정도라고 보고, 취업

자 중 절반은 고용보험 가입자이니 나머지 절반인 45만명 정도만 위험에 빠지고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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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에서 제외된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현실을 전혀 잘못 보는 것이다. 공식 통

계에 잡히는 실업자 외에 연 1,000만 원 미만의 통합소득자(대부분 상용근로자와 자영

업자) 510만 명(더 넓게는 월평균 165만 원 미만의 950만 명)과 순수 일용근로소득자 중 

단순 알바생을 제외한 상당수,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의 실망실업자와 장기간의 취

업준비생도 사실상 실업 또는 준실업의 사회적 위험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전 국민’(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뜻하는 말로 해

석) 고용보험, 또는 보편적 고용보험 도입 논의를 매우 환영한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

이 현재의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에게 그대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저소득 취업자 내지

는 준실업자가 1,000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관대한 실업급여를 보장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할수록 저임금/저소득 취업보다 실업을 택하는 사람

이 증가해서 경제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일을 멈추고 실업급여에 의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하는 사람들과 놀고먹는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질 것

이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비자발적 실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구직활동

에 대한 보고 의무 및 감시를 강화하면 행정비용과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기보다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동시에 “낮은 수준의 실업

부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만일 복지 선진국들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고용

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장기실업자에게 “관대한 실업부조”를 장기간 지급한

다면, 실업부조 급여액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일할 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가령 핀란드처럼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보다는 낮은 실업부조(기초실업급여)

를 월 75만 원(연 900만 원) 수준으로 무기한 지급하면, 연 900만 원 미만의 통합소득자 

465만 명은 물론, 일용근로소득자 중 상당수가 실업부조 수급자가 되려 할 것이다. 실업

부조 급여액을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수준으로 해도 연 600만 원 미만의 통합소득자

가 325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업부조를 장기간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을 필요

로 할 뿐 아니라,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형 실업

부조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실업부조의 지급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하여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실업자에 한해 월 50만 원에 6개월로 기한을 설정했다. 너무 인색

하기는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해되는 점도 있다.

이와 같이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때 전 국민 고용보험은커녕, 고용보험과 실

업부조를 결합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

다. 실업급여 외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와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 등 적

극적 고용안전망까지 모든 취업자에게 보장하려면 더 지난한 과제가 된다.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꺼냈다가 곧바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고, 그것도 

현 정부 임기내 실현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시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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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대립시켜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

보험이 더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국민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양자택

일의 문제가 아니며, 기본소득 도입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을 보다 쉽게 할 것이라고 

본다. 기본소득을 두텁게 지급할수록 실업부조는 불필요해지고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

여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최저

생계 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는 공허한 언어가 되고 

말았다. 강신욱(2017)의 2015년 복지패널 자료 분석에 의하면 빈곤가구 중 실제로 기

초생활보장 급여 네 가지(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가구의 비율은 

23%에 불과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지난 20여년간 3%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데, 과거 생

활보호 수급률과 별 차이가 없다. 2018년의 경우 총 116.5만 가구, 174.4만 명이 기초생

활보장 수급을 하여 수급률이 3.4%로 조금 올랐는데, 이 중 생계급여는 83.7만 가구로 

기초생활 전체 수급가구의 72%에 불과하다.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2018

년 빈곤율이 16.9%였음에 비추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많은 빈곤가

구가 부양의무자 조건 등으로 인해 선별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와 절

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빈곤

층 가운데 운 좋은, 또는 연줄이 좋은 소수만이 기초생활 수급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서울복지실태조사(2018)에 의하면 조사대상 가구 중 2.0%만이 기초생활보장 수

급을 하고 있었고, 비수급자 중 최근 1년간 신청경험이 있는 자는 1.7%에 불과했다. 즉, 

전체의 96.3%는 기초생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68.4%는 경제적으로 불

필요해서 신청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13.2%), “신청방법을 몰라서”(18.2%) 신청하지 않은 이가 많았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52.7만 원, 2인 가구 89.8만 원, 3인 가구 116.1만 원, 4인 가구 142.5만 원)에 미치지 못

하는 가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해주는 보충급여 형식이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

하, 주거급여(부양의무자 조건 없음)는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수급자격을 지닌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 비율이 커서 소득 없이 약간의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배제되거

나 지급액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보충형의 원리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지급액이 깎이고(즉, 한계실효세

율이 100%), 기준선 이상으로 증가하면 기초수급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열심

히 일할 유인을 상실하게 된다. 일을 해도 비공식부문의 저임금/저소득 일자리만을 찾게 

된다. 기초생계 급여를 받게 되면, 지자체와 민간의 다른 복지 프로그램의 중복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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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과 소득역전이 일어나는 불공정 문제도 있다. 문

제는 기초생활보장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 안주하고 복지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급자격을 잃지 않

기 위해 끊임없이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소득 보장 공적부조가 빈곤층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

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빈곤선 이하의 인구 중 공적 부조 수급률이 20% 내지 3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의 32%를 사회보장 지출에 사용하는 프랑

스에서도 자산조사 기반 최저소득제도의 수급률은 약 50%에 불과하다(유종성, 2018).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고 불합리한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고쳐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전 국민의 17%에 이르는 빈곤 인구를 전부 

포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반발과 갈등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상위층의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따라서 공적부조로 최소소득 보장을 필요로 하는 빈곤인구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다

른 대안이 필요하다. 즉, 기본소득으로 공적부조의 대상과 역할을 축소하고, 나아가 기본

소득의 지급 수준을 높여 공적부조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중 사회보장의 구조적 개혁 없는 기존 제도의 확대에서 탈피해야

이상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대표적인 소

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은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는 역

할을 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았다. 사각지대를 조금씩 해소하면서 기존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것

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함도 보여주었다.

실업, 질병, 은퇴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편적인 보장을 해주고자 한 사회보험은 

과거 표준 고용관계가 지배적이었던 산업자본주의 황금기에 맞게 설계되었다. 즉, 남성 

생계부양자male breadwinner가 가족임금을 벌어들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를 전

제했다. 오늘날의 탈산업사회에서 시간제와 0시간 계약,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의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열악한 자영업자가 증

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그 정합성을 상실하고 사각지대를 양산하게 되

었다. 그리하여 사회보험료 기여 기반이 축소되고 정부 재정이 그 갭을 메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서구에서도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단지 복지지출 규모를 늘리면 된다는 나이브한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정부

는 2013년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해도 고령화 등 요인에 따라 2060년에는 GDP의 

29%까지 복지지출 규모가 늘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복지지출 규모를 

확대해도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기본소득이 그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

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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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험’으로 개편해야 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기존의 구조를 유지한 채 모수적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필자는 다음 회에 기본소득을 밑받침으로 하면

서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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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가는 방법

기본소득으로 복지 강화가 정답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 -下.

2020. 6. 30

필자는 앞에서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이중 노동시

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

운데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가 기존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20년간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별 성과가 없었는데, 

같은 시도를 되풀이하기보다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

한 일자리 감소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표준고용관계의 점진적 해체와 함께 증가하

는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들을 더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전통적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21세기 소득보장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은 단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본소득

을 중심으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 즉,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기존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기본소득으로 전면 또는 부

분 대체할 것인지, 부분 대체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분 

대체 후에 남는 부분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약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낮은 수준의 기본

소득이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한다면, 빈곤층 가운데 일부는 더 열악한 상황에 처

할 수도 있다. 또, 기본소득에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면 기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재원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응답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공공 서비

스를 약화하거나 대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를 대체한다

손쳐도,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가 아니라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에 국한할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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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기본소득론자 중 가장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머레이Charles Murray조차도 미

국의 기존 현금복지를 기본소득으로 전면 대체할 것을 주장하지만, 공교육과 의료서비

스를 축소하자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의 일부로 모

든 미국인의 의료보험료를 충당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자고 한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은 너무나 크고 어려운 주제

다. 다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필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

를 시험적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지면관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 중 

생계급여, 공적연금 중 가장 많은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고용

보험(과 실업부조)을 어떻게 개편 또는 개혁할 것인가에 한정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기본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보편적,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일

정액이 지급되는 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빈곤선 미만의 빈곤가구에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는 보충급여 방식을 취한다. 아래 [그림 1]은 1인 가구의 생계급여(현재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월 52만7,000원에 미달하는 부족액 지급) 지급 

후의 가처분소득과 기본소득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월 30만 원) 

지급 및 10%의 소득세 납부 후의 가처분소득을 비교해 보여준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마련된다고 보아 이 그림에서 월 150만 원 소득자까

지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했고, 기본소득의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시장소득에 10%의 정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150만 원 시장소득자의 경

우 가처분소득=150*0.9+30=165).

<그림 1> 기초생계급여와 기본소득 비교

* x 축은 시장소득, y 축은 가처분소득을 나타냄. 

* ‌�기초생계급여액은 AB선과 OB선 간의 차액. 1인 가구 기준으로 월52만7,000원. 엄밀하게는 OB선이 시장

소득이 아니라‘소득인정액’이지만, 편의상 시장소득으로 함.  

* 기본소득은 월 30만 원, 시장소득에 10%의 소득세를 부과. 가처분소득은 y=30+0.9x    ⓒ유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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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월 300만 원 소득자는 기본소득 30만 원을 받

고 자신 시장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가처분소득이 300만 원으로 된다

(300*0.9+30=300). 월 300만 원보다 더 큰 소득을 누리는 고소득자일수록 기본소득

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내어 순부담 계층이 된다(가구단위로는 부양가족 1인이면 월 

600만 원까지, 부양가족 2인이면 월 900만 원까지 순혜택).

이 경우 월 3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득을 보게 되지만, 만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폐지한다면 월 25만2,000원 이하의 소득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기

본소득이 빈곤선보다 높게 충분한 수준이라면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전면 대체해도 빈곤

층 중에 손해 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현금복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부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기본소득이 

빈곤을 심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논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기본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면, 시장소득이 월25만2,000원 이상인 1인가구는 기

초생활 생계급여에서 졸업하게 되고(25.2*0.9+30=52.7),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부족분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지만 기본소득이 없을 때보다 30만 원 적은 금액을 지급받아도 된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그림1]에서 기존의 OAB 큰 삼각형 면적으로부

터 CAD 작은 삼각형 면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원리는 다른 모든 소득보장제도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

입 시 기존소득보장제도 중 기본소득보다 낮은 급여 프로그램은 완전 대체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보다 높은 급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금액 아랫부분만 대체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하면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빈곤계층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기본소득으로 기존 생계급여를 부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

가 나올 수 있다.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처럼 “줬다 빼앗는 기본소득”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빈곤층의 80%에게 30만 원의 기본소

득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본소득으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만은 사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이 매우 낮아 중위소득의 30%에 불과한데,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생계급여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35%나 40%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기본소득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고, 가령 30만 원 중 20만 원만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10만 원의 수급액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은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개념이고, 기본소

득은 모두가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의 소득을 함께 나누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의심

과 낙인효과가 생기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사

람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박정훈, 2020). 근로소득에 30% 소득공제를 해주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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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일을 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근로소득의 70%만큼 급여액이 삭감되므로 일할 

유인이 없다. 이들에게 보다 두려운 것은 빈곤선 기준을 조금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서 졸업하는 것이다. 한 번 생계급여를 졸업하면 이후 소득이 다시 감소해도 까다

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했거나 제외된 사람들

과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본소득은 납세의 의무를 전제로 하여 공동체의 성원 모두가 누리는 기본권

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없다. 기본소득 지급액이 깎일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고, 

일해서 추가 소득을 올리면 10%의 소득세만 떳떳하게 내면 되니 근로유인이 떨어지지

도 않으며, 자존감에 손상이 가지도 않는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교섭력도 강화된다. 무엇

보다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기본소득의 

수준이 높아져서 기초생활보장을 완전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와 같이 월 30만 

원으로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수급액도 줄어들어 기초생활보장 의

존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노인기본소득과 국민연금의 개편방향

국민연금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쳐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로 낮춰졌다. 최근 정부는 현행유지를 포함한 네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후 

논의가 실종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낮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추세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후세대에게 큰 부담

을 지울 수 있어 보험료 인상 등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

능성 문제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을 동시에 점차 조정해나가는 방법을 취해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

인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들의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공무원, 사

학, 군인, 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평균 수급액은 2인 이상 가구 중 저소득층(소득하위 

20%)의 경우 고소득층(상위 20%) 노인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 독거노인인 경우 격차

가 더 크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액이 고소득 독거노인의 40분의 1에 불과

하다. 공적연금이 노인소득 불평등을 심화하고 노인빈곤 해소에 별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현행 제도의 유지는 물론 세 가지 개혁안 중 어느 것을 취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미봉적 개혁이 아닌 근본적 개혁이 요구된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저소득 불안정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

년 거의 다 채울 경우 높게 나타날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기간을 다 채울 때 평균소득자에게는 40%, 

저소득자에게는 100%, 고소득자에게는 30% 이하가 되어 보험기능과 함께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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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크게 설계되어 있다(486만 원이 상한소득, 따라서 그 위의 고소득층은 소득대체

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다수의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은 미래소득을 위

해 현재소득을 희생할 여유가 없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도 못 채워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에 그치거나 겨우 10여년을 채워 용돈연금밖에 못 받는다.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의 핵심에 기초연금의 보편화 및 금액 인상을 통한 노인기본

소득 도입이 자리해야 한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

하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현재 약 245만 원)을 떼어

내어 노인기본소득에 포함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40년 가입 시 자신의 평균소득(B값)과 A값에 각각 2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

여 저소득자를 우대하지만 많은 저소득자가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이러한 혜택을 받

지 못하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이 A값의 20%(현재 49만 원)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 없이 순수 

소득비례(즉, 기여비례) 연금으로 바꾸어도 된다.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기여금에 비례하

여 노령연금을 수급 받게 되면, 보험료율과 수급액, 수급연령 등을 둘러싼 논의도 쉬워질 

것이다.

아래 [표 2]는 A값(계산상 편의를 위해 250만 원으로 함)의 20%(50만 원)와 기초연

금(2021년부터 월 30만 원=A값의 12%, 부부동시수급 시 20% 감액하여 각 24만 원, 국

평균소득 기본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 계 계 기본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 계 계
소득대체율 [30%] 10년[5%] 40년[20%] 10년[35%] 40년[20%] [24%] 10년[7.5%] 40년[30%] 10년[31.5%] 40년[54%]

50 75 2.5 10 77.5 85 60 3.75 15 63.75 75
150 75 7.5 30 82.5 105 60 11.25 45 71.25 105

250 75 12.5 50 87.5 125 60 18.75 75 78.75 135

350 75 17.5 70 92.5 145 60 26.25 105 86.25 165
486 75 24.3 97.2 99.3 172.2 60 36.45 145.8 96.45 205.8
800 75 40 160 115 235 60 60 240 120 300

평균 소득 연금보험료 10년 20년 30년 40년 소득대체율

500,000 45,000 153,540 300,470 447,410 500,000 100%

1,000,000 190,000 179,670 351,600 523,530 695,470 69.50%

1,500,000 135,000 205,790 402,720 599,660 796,590 53.10%

2,500,000 225,000 258,040 504,970 751,910 998,840 40.00%

3,500,000 315,000 310,290 607,220 904,160 1,201,090 34.30%

4,860,000 437,400 381,350 746,280 1,111,220 1,476,150 30.40%

8,000,000 437,400 381,350 746,280 1,111,220 1,476,150 18.50%

<표 1> 평균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액

자료: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월액표(2020.06.25.)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_04_02.jsp)   ⓒ유종성

<표 2> 노인기본소득과 소득비례 국민연금의 예시

ⓒ유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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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을 노인기본소득으로 통합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A값의 30%(75만 원)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B값의 20%를 완전 소

득(기여)비례로 지급하는 방안과 노인기본소득의 수준을 A값의 24%(60만 원)로 하되, 

소득비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30%로 높이는 경우에 소득수준별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과 40년의 경우에 수급할 노인기본소득+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보여준

다. A값의 20%는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기초연금도 A값의 12%는 

최대 금액이므로 둘을 합해 모든 노인에게 A값의 30%를 지급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나 A값의 24% 수준은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소득비례 국민연

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행정비용에 그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득상한액을 

높여 평균소득월액 800만 원까지 소득비례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위 개혁안의 결과는 현행 유지방안(명목대체율 국민연금 40%+기초연금 

12%=52%, 실질대체율=34.7%, 실질급여액 86.7만 원)은 물론 기초연금 강화방안(명

목대체율 국민연금 40%+기초연금 15%=55%, 실질대체율=40.7%, 실질급여액 101.7

만 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명목대체율 국민연금 45%+기초연금 12%=57%, 실

질대체율=36.8%, 실질급여액 91.9만 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명목대체율 국민

연금 50%+기초연금 12%=62%, 실질대체율=38.8%, 실질급여액 97.1만 원)에 비해 모

든 소득계층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실질급여액과 실질대체율은 평균소득

자(250만 원)가 해당 소득대체율에서 25년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

여액을 계산한 수치). 정부의 네 가지 대안 중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낮지만 실질대체율은 더 높은 것을 보아도 기초보장을 두

텁게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노인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필자의 개

혁안은 기초보장을 강화하고, 그 위에 재분배기능 없는 순수 소득비례 연금을 덧붙임으

로써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노후소득보장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국민연금을 순수 소득비례, 또는 기여비례로 하면 보험료율과 연금수급액 

및 수급연령 등의 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쉬워질뿐 아니라, 일정한 기여를 소득

에서 원천징수하여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하고 기여기간도 소득이 있는 기간 전체로 만

드는 방안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소

개한 바 있는 사에즈와 주크먼Saez & Zucman의 국민소득세national income tax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노동소득에 원천징수함은 물론, 기업이윤을 포함한 자본소득에까지 과세하여 

이 중 일부분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일부분은 소득비례 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 또한 국민연금을 현재의 확정급여형에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채택하고 있는 명목

확정기여형으로 바꾸어 추가적 기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 기본소득과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또는 소득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냐 기본소득이 먼저냐 라는 잘못 프레임된 논쟁이 던져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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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사실상 불가능하

며, 기본소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도입을 보다 쉽게 할 것이다. 고용관계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함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개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고용보험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득보험만으로

는 저소득 불안정노동자의 소득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기본소득도 필요하다. 즉, 기본

소득으로 일정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비례의 소득보험을 그 위에 얹자는 것

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득보험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취업자

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포기자나 소극적 

구직자, 취업과 비경제활동을 반복하는 사람,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등도 사실상의 

실업자 또는 준실업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을 배제한 취업자 고용보험은 사실상의 사각

지대를 양산한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업자

가 너무 많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보험(실업급여 기간 4월 내지 9월, 급여액 165만 원 내

지 198만 원)을 확대하여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전 국민 고용보험 주

창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장지연.홍민기(2020)는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

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소득중심 고용보험’을 제안하고 있다. 상당히 획기적인 좋은 제안

이다. 먼저 이들은 고용관계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용주의 보험료 분담을 요구하

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고용에 대해 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이 고용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료를 조세방식으로 전환하되, 사업주에게는 임금이 아

니라 이윤에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금처럼 원천징수 방식

을 유지하되, 사업주의 경우 이윤에 비례하여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로 기여하도록 하자

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만 이윤이 적은 중소기업은 부담이 줄고, 

고용은 적게 하고 이윤은 많이 내는 대기업은 부담이 커져 고용회피 유인을 없앨 뿐 아니

라 부담의 형평성도 개선될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 재원마련을 위해 모든 노동소득과 자

본소득(기업이윤 포함)에 정률로 과세하자는 사에즈와 주크먼의 국민소득세와 일맥상

통하는 제안으로서, 노동소득에만 과세하는 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보장세보다 우월한 

방안이다.

다음으로 실업과 취업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실업급여의 요건과 지

급기간 및 지급률을 정하는 문제가 있다. 장지연.홍민기(2020)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첫째는 고용보험 대상을 일정 소득자 이상으로 제한하고, 그 이하 소득자는 실

업부조로 보호하는 방안이다. 가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2년 간 총소득 1500

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년에 2,000만 원 기준을 적용

해도 월평균 소득(83.3만 원)이 실업급여 최저액(월 165만 원)보다 훨씬 낮다. 실업급여 

최저액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는 수많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이 주기적으로 실업급

여를 받고자 하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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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고용보험

이 이들을 포괄할수록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

최소소득 요건에 미달하여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저소득자는 물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등에게도 실업부조를 지급해야 

하는데, 저소득 취업자가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이 우려된다. 가령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거나 기간이 지난 모든 실업자에게 월50만 원의 실업

부조를 지급한다면 수많은 저소득 일용근로자와 자영자,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구직 단

념자, 취업준비생까지도 구직자, 즉 실업자로 등록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고 현재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처럼 중위소득 60% 이하의 실업자에게만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월 50만 원을 6개월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안 된다. 6개

월 동안에 취업을 못한 실업자들은 그냥 방치할 것인가?

필자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한된 인원에게만 단기간의 실업부조(월 50만 원*6월

=300만 원)를 지급하는 현안보다는, 모든 근로연령층 인구에게 연 300만 원(월 25만 원)

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연 300만 원 이하 통합소득자 

163만 명, 일용근로소득자 225만 명을 포함한 380여만 명이 하던 일을 멈추고 실업부조

를 받겠다고 하거나, 취업준비생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이 우리도 구직활동을 할 테니 실

업부조를 달라고 할 일도 없다.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10%

의 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굳이 하던 일을 멈출 필요가 없다.

핀란드가 실업부조(기초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한 이유

가 여기 있다. 핀란드는 실업보험 미가입자와 실업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된 

장기실업자에게는 월 75만 원의 실업부조를 무기한 지급한다.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하

지만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실업부조에 안주하는 장기실업자가 많다. 핀란드 정부 내

에 이들에게 구직활동 보고 및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급여삭감 등 제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실업부조와 동일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주어 취업회피 유인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2년간 실시되었고, 실험 2년차에는 고용활성

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실업부조 수급자들에게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 실시되었

다. 2년간의 한시적 기본소득이 영구적 기본소득처럼 효과를 낼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에도, 실험 2년차에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채찍질이 강화된 실업부조 수급자들보다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질에서는 물론, 고용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얻었음이 드러

났다. 고용증진이 기본소득의 주된 목표는 아니지만, 실업부조를 주면서 채찍질을 가하

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이 고용증진에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장지연.홍민기(2020)의 두 번째 안은 포인트 적립제도인데, 사실상 소득보험이라

고 할 수 있다. 개인 총소득을 누적하여 특정한 기준 금액을 넘으면 (예를 들어 5년 동안 

1500만 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을 누적 포인

트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포인트를 차감한다. 실업급여액의 산정

은 실업 전 평균소득액과 실업 혹은 준실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재소득액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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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면 완전실업만이 아니라 부분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까지 보

전해줄 수 있으며, 별도의 실업부조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더구나, 소득과 실업급여액을 

연계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할 유인을 없앨 수 있다.

이 방안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득자를 포괄할 수 있고, 이들에게 

실업부조를 받기 위해 실업자가 되도록 하는 유인이 없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간 

불안정한 취업으로 저소득을 오래 지속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또는 소득보험 급여)를 받

아도 아주 작은 금액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러한 저소득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기본소득 수준이 너무 높으면 근로유인이 저하될 수 있겠지만, 월 25만 

원 내지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과 함께 소득비례의 전 국민 소득보험(포인트 적립방식

의 고용보험)을 도입하면 기초소득 보장과 함께 실업, 질병(상병수당), 출산(산전산후휴

가 및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보험기능까지 완비할 수 있을 것

이다.

전 국민 기본소득과 소득보험으로 21세기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선도국가로

이상의 제안을 종합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GDP의 일정비율(가령 10%에서 시

작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증액)을 똑같이 나누고, 그 위에 기존의 고용보험과 공적연금

을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

원천에 정률 과세하여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을 완전 포괄하며 소득, 즉 기여에 비례하

여 실업, 질병, 은퇴 등의 사회적 위험에 일정한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소득재분

배 기능과 보험기능이 복잡하게 결합된 기존의 사회보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분리해

내어 순수 소득비례의 소득보험으로 재구조화하는 대신, 소득재분배(또는 ‘선분배’라고 

하는 게 더 타당) 기능은 기본소득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다만, 근로연령층에 소득보험

과 노인 소득보험을 필요에 맞게 설계하면 된다. 근로연령층과 노인 간의 경계도 점점 모

호해지므로 기존의 실업보험과 공적연금처럼 경직되게 설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 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적부조를 유지하되, 점차 

기본소득 수준을 높여감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나 빈곤층 개개인으로서나 공적부조 의

존도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인단위로 지급하되, 공적부조는 가구단위 

지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기초생

활보장 급여 외에 근로장려금도 그 필요성과 효과가 부정되는 증거가 확인되기 전까지

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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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2020. 7. 9

1. 서론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 상황은 한국 복지국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

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여

성, 청년, 일하는 노인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형태의 불안정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산층 이상의 안정

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공포는 다소 덜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은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아주 작은 

금액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국가가 1차적인 소득 안전망을 제공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민들은 실감하였다.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 한국사회의 진화된 복지국가를 설계

할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유발시켰다.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그것이다. 기본소득 논쟁

이 긍정적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한다거나, 저소득

층의 현금급여를 전체국민에게 1/n로 나누는 기획이라는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가

정들,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 등이 무분별하게 

개진되면서 다소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다양한 방식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재정모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예산제약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

장은 ‘복지확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논리로 활용되기에 충분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하면서, 기본소득 개념

백승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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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쟁이 잠시 수면으로 부상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

common wealth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공유부란 누가 얼마만

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금민, 

2020).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자산, 지식과 같은 역사적 공유자산, 빅데이터와 같은 인

공적 공유자산으로 부터의 수익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돌려줄 모두의 몫

이기 때문에,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기본소득 개념 자체에 내재하고 있

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여기에 정기성과 현금배당을 추가하고 있다. 충분성은 기

본소득의 지급수준과 관련되는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충분성이 정책목표일 수는 

있지만, 기본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보고 있지는 않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2016년 총회를 통해 지급수준이 낮은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PBI부터 출발하

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성을 위배하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 볼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 요건

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외에 기본소득으로 명명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등은 학술적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이라 볼 수 없다. 부의소

득세NIT나, 안심소득제도 역시 자산조사를 하며, 가구단위 지급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기

본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과 같이 기본소득의 중요한 

정신인 무조건성을 담고 있는 정책실험 또는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인구학적 연령 범주

를 제한하는 정도는 과도기적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기본소득 개념 논쟁과 관련하여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 강화’, ‘기본소득보다 보편

적 복지’ 등의 대립구도 설정은 잘못된 비교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국가나 소득보장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비교는 동일한 범주 내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렌

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렌지보다 과일이 좋다”고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오류다. 이

러한 대립구도 설정을 통한 기본소득 비판은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을 모두 

대체할 것이라는 잘못된 명제를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기본소득에 대

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정당하지 못한 비판이다. 

<표 1> 기본소득의 개념적 위치

추상화수준 비교   범주의 예시

고수준범주 복지국가

중수준범주 소득보장 의료보장, 서비스보장

저수준범주1 기본소득,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돌봄서비스 등

저수준범주2
예산중립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충분기본소득 등

확정기여국민연금, 범주형공공부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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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욕구와 권리라는 두 가지 원리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양 날개에 해당한다. 욕구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로 자산조사와 사회보험료 기여 수준에 기초하며,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 복지체제에서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반면에 권리는 욕구

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부여되며,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서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비판론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지도 

않고 욕구도 증명되지 않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의 원리에 위

배된다고 주장한다(양재진, 2020). 이러한 주장은 복지의 원리 중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관점에서만 복지의 원리를 해석하고 있다. 

이미 Esping-Andersen(1990)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복지체제

의 결과는 시민들을 수급자와 납세자로 나누는 강한 이중화, 사회보험료 기여 및 급여 수

준의 차이에 따른 강한 계층화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에 복지제도들에서 욕구(선별주의)

와 권리(보편주의)가 조화를 이룬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낮은 수

준의 계층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따라서 복지의 원리로서 욕구만을 강조

하는 기본소득 비판론이 지향하는 세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강한 계층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복지국가를 피기뱅크(돼지저금통)에 비유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피기뱅크 사회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 대처능력의 

차이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연대보다는 사회적 계층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욕구의 원리에 권리의 원리를 결합할 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훨씬 유리하며, 사회적 

연대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재분배의 역설’(Korpi & Palme, 1998)론에서도 검증되

었다. 

4.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어떤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가? 앞서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설명했듯이 기본소득에서의 권리는 원래 모두의 몫이었던 공유부에 대한 권리다. 원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기본소득에서 추구하는 사회정의다. 기

본소득의 도입으로 경제적 효과도 예상되고, 욕구 충족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지만, 기본

소득이 추구하는 것의 본질이 사회정의, 분배정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산

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다혜, 2020). 

국제인권법,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도 이미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이

주영, 2016), 인종과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3권을 실현하는 

데 집행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이다혜, 2020). 

그런데 모두의 몫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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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가 필요하다. 공유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따라 기본소득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Simon은 모든 소득의 90%가 공유부이며, 최소한 70%를 과세하여 공공재정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 제안하였다(금민, 2017; Simon, 2000). 

지금까지 기본소득 모델을 통해 제안되고 있는 수준은 OECD 평균 복지지출 수준을 목

표로 한 GDP의 10%, 1인당 30만 원(강남훈, 2019; 이원재 등, 2019)이며, 장기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과 단계적 확대 모델도 제안되고 있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정리하면,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은 철저하게 욕구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강

화할 것인지, 한국 복지국가가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해서 권리를 기반으로 복지국가 프로

그램을 한층 더 추가할 것인지에 있다. 기본소득론의 핵심은 현재 욕구의 원리라는 날개

로만 불안하게 날고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권리라는 또 다른 날개를 달아 보는 논의를 시

작하자는 것이다.  

5. 

앞선 두 개의 쟁점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지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기본소

득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욕구와 권리의 양 날개를 튼튼히 세우는 복지국가다. 그렇다

면 소득보장과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소득보다 나은가? 

이러한 질문은 기본소득 비판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이다. 기본소득 비판론에

서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양재진, 2020; 최한수, 2020). 

 “한국의 모든 현금복지지출을 더하면 총 73.4조원이 된다. 이를 전 국민을 상대로

 1/n로 기본소득화하면 월 11만 7천원이 된다.”

 “2년치 공공부조 예산인 30조 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5만 원이 안 된다. 그러

나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수급자는 생계급여로 최대 월 52만 원, 주거급여로 

26만원을 받는다. 실업자도 최대 198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예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어떤 정치인도 현재 지급되고 있

는 현금지출을 모두 환수하여 전체 국민에게 나눔으로써 개별적 수급액을 줄이는 입법

을 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복지를 가시적으로 축소하여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은 입법은 

하지 않는다’는 비난회피의 정치(Pierson, 2006)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러

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업자도 최대 198만 원을 받는다”라는 설명에는 그 198만 원을 받기 위한 

장황한 조건과 수급기간 제한 등은 애써 무시한다. 50세 미만의 실업자가 실업급여 상한

액을 8개월 최대기간 동안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가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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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현실은 더 열악하다. 2018년 기준 평균

근속년수는 정규직이 7.5년(210일), 비정규직은 2.5년(150일)이다. 

기본소득론에서 주장하는 모델은 기본소득+실업급여 모델이다. 아래의 표는 어떤 

모델이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에 더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 아래 표는 현재 명목적 증세 

없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제안(이원재 등, 2019)되는 30만 원 기본소득을 전제하였다. 실

업급여만 받는 현행 모델은 최대 8개월 동안 약 1,6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기본소득+

실업급여 모델은 1,960만 원이며 이는 가구수가 증가할수록 더 커진다. 2년차 이후에 실

업급여 모델은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기본소득+실업급여 모델은 1인가구

의 경우 5년간 3,400만 원을 받는다. 현행 모델의 두 배가 넘는 소득보장이 가능하다.  

물론 현행의 실업급여 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월급 35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약 200만 원이다. 

이를 두 배 수준으로 증가시켜보자. 월급 35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실업 시에 약 400만 원

을 8개월 동안 받게 된다.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아진다. 이런 모델이 현실에서 가능할

까? 실업급여는 그 자체적으로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뺄셈과 나눗셈이 아니라 덧셈이기 때문에, 소득보장 기능이 현행의 사

회보장제도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제도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하다. 기본소득 30만 원이 지급될 경우, 기초법의 생계급여는 1인 기준 52만 원에서 82

만원 으로 증액된다. 기초연금은 2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증액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50만 원만 지급되지만, 기본소득이 더해진 모델에서는 6

개월 동안 80만 원과 그 이후에도 계속 30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현행보다 네 배

로 증액된다.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면 기본소득+현행 모델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위

험에 대응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재분배의 역설론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도록 제도

가 설계되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이것은 조세저항 또는 

복지확대 반대로 이어진다. 결국 복지재원의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현행 기초

1년 2년 3년 4년 5년 총액
실업급여만 받는 현행 모델 1,600 1,600

기본소득(30만 원)만   받는모델
1인가구 360 360 360 360 360 1,800
2인가구 720 720 720 720 720 3,600
3인가구 1,080 1,080 1,080 1,080 1,080 5,400
4인가구 1,440 1,440 1,440 1,440 1,440 7,200

(실업급여+기본소득 30만 원) 모델
1인가구 1,960 360 360 360 360 3,400
2인가구 2,320 720 720 720 720 5,200
3인가구 2,680 1,440 1,440 1,440 1,440 8,440
4인가구 3,040 2,160 2,160 2,160 2,160 11,680

<표 2> 기본소득+실업급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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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두 배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할까? 국민기초보장제도가 만들어

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20년은 우리에게 그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두 배는커

녕 생계급여 10만 원을 증액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초연금은 어떠한가?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지난 국민연금 논쟁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현행제도 모델은 명목적 증세 없이도 30만 원 기본소득이 가능하

기 때문에, 당장의 조세저항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들을 하나

의 이해관계 안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긴급재

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시사IN》과 KBS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

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비율은 48%였고, 43%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

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하는 정부신뢰도가 2018년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사회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예산제

약론과 제도적 제약 때문에 달성하지 못했던, 생계급여인상, 기초연금인상, 실업자들의 

삶의 안정성확보 등을 더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6. 

기본소득 비판론은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불

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장을 위해 사용한 시뮬레이션

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를 모두 모아 전체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가정

한다. 당연히 저소득층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비현실적인 가

정이다. 많은 연구들은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해왔다(백승호, 

2010 등). 

또한 t% 개인소득세에 기초한 기본소득 모델은 지니계수를 t% 감소시킨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입증되었다(이건민, 2018).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조세-급여

체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1~14%이다. 27.4%의 국민부담율이 달성한 소득재분배 효

과다. 만약 이 정도의 재원을 t%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델에 대입하면, 27.4%의 소득

재분배 개선효과가 예상된다. 현행 모델보다 1.9~2.4배 정도로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재

분배 효과가 더 크다. 물론 이러한 가정 역시 비현실적이다. 적정한 수준의 기본소득과 

현행 현행+30만 원 기본소득
생계급여(1인) 52만 원 52+30=82만 원 

(2인) 90만 원 90+30=120만 원 
(3인) 116만 원 116+30=146만 원 

기초연금 25(30)만 원 55(6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10+30=40만 원

구직촉진수당
6개월 50만 원

6개월이후는 없음
6개월 50+30=80만 원
6개월이후는 30만 원

<표 3> 현행 복지강화모델로서 기본소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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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모델이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7. 결론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기본소득론에서 지향하는 진화된 복지국가는 공유부에 대한 정당한 배당의 권리를 기존 

사회보장에 추가하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경제적 효율성, 예산제약은 부

차적인 문제다. 예산제약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예산제약을 전제한다면 기존의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재정은 조세와 국채를 통해 주로 마련된다. 

예산제약을 넘어 적극적인 재정확장 전략이 필요하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증세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 증세 이외 재정확보 수단인 국채

발행이 후세대에 대한 빚이라는 통념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제한을 두는 우려는 하나의 관념에 기초한

다. 정부의 재정도 가정경제 혹은 기업과 마찬가지 원리로 운영된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민간의 재정 운영 원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정부는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지만, 민간은 그렇지 않다. 어색하지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정부는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데, 왜 빚을 내야 할까?”이다. 

정부부채는 후세대가 갚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정부부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

로 상환한 사례가 없다. 과거 빚은 차환될 뿐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건강한 경

제, 생산성 높은 경제다. 긴축재정은 미래세대에 저생산성, 후진 경제를 물려주게 된다. 

(전용복, 2020)

미국 연방준비은행 전 의장 그린스펀은 2005년에 이미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부과방식pay-as-you-go 연기금이 파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 통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지급하는 데 그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연금을 포함하여 사회보장기금

의 재정건전성 문제보다는) 연금 수급자들이 구매할 실물 자산을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

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https://www.youtube.com/

watch?v=vDMgGmk4vYA).

기존 사회보장 강화론에서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이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다. 최근 노동시장 변화의 주요 특징은 비경제활동인지 경제활동인지, 실업인지 취업인

지, 근로자인지 자영업인지 모호한 계층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과 

연계된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의 복지국가를 설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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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통해 노동과 일에 

대한 생각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 그 설계도의 핵심은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소득을 배치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으로서 1차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 위에 플랫폼 자본주의의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2차적 

안전망으로 사회보험을 소득보험화하는 개혁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

서는 모든 시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수급권을 보

장하는 개혁도 필수적이다. 이 모든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획은 예산제약론을 앞

세워서는 불가능하다. 미래 복지국가의 설계도를 그리고, 필요한 재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는 복지정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예산제약론을 넘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욕구보장과 공유부 배당의 권리보장이라는 두 개 날개를 달고 한국 복지국

가가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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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보완 대책이 발표됐다. 6.17 부

동산 대책이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대출 규제에 집중했다면, 7.10 부동산 대책은 공급 방

안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 양도, 보유에 대한 중과세에 집중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뭔가 

시원한 감정, 또는 배 아픈 것에 대한 어떤 당장의 해결책은 될지 모른다.’고 평했다. 다주

택자인 김현아 비대위원 역시 정부만큼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잘못 짚고 

있다. 

국민들은 다주택자들에게 배 아픈 것이 아니다. 유례없이 폭등한 집값 때문에 이사

걱정 없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사회다. 자산형성을 위한 가장 빠르

고 확실한 유일한 방안이 ‘부동산’인 사회가 부동산 구입을 부추기고 있고, 이를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은 핀셋규제-풍선효과를 반복할 뿐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풍자적 신조어가 국민들의 공감을 크게 얻고 있다. 부동산 대책

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역시 규제를 비웃듯 치솟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 비상 상황임을 인정하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근본적 

대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   

7.10 부동산 대책, 핀셋증세로 투기 막을 수 없어

7.10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한계점이 많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높이

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한계는 명확하다. 실거래가 약 60% 정도 되는 

공시지가에 1주택일 경우 9억을, 다주택일 경우 6억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실거래가로 12억은 훌쩍 넘어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다주택자라도 실거래가 12억 이하 집을 많이 가졌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부동산 투기도 막고, 기본소득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기고] 기본소득 없이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없습니다

2020. 7. 14

신지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기본소득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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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게다가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훨씬 관대할 뿐만 아니라 용도별로 구분해 

놓고, 같은 용도별로 합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일수

록 세금혜택을 받는 꼴이다. 기업, 학교, 법인 등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이들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면세구간이 넓고, 세제혜택이 많은 탓에 2018년 기준으로 종

합부동산세 납부자는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높

이겠다는 것은 50만 명이 되지 않는 사람을 콕 집어 핀셋증세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게 만들어야 하는

데, 50만 명을 겨냥한 핀셋증세는 그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 문제다. 대한

민국 1%에 해당하는 이들은 부동산을 내놓기보다 세금을 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높여줄 정권으로 바뀌길 기다릴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보다 투기수요 줄이는 것이 급선무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주택이 약 490만 채 증가했는

데, 이 중 250만 채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주택보유 상위 1%가 2008년에는 1인당 

평균 3.5채를 보유했다면, 2018년에는 보유주택이 평균 7채로 총 90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만사 해결책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 새로운 공급계

획이 발표될 때마다 주변 지역 땅값이 치솟았던 결과를 감안한다면, 공급 대책이 아닌 방

식으로 부동산 대책에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다. 노동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자산을 크게 형성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

는다면, 투기를 막을 수 없다. 상위 1%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투기수익에 대한 기대를 낮

춰 보유한 부동산을 내놓게 하는 확실한 방안이 있다. 개인과 법인, 토지용도, 부동산 가

격 등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는 방법, ‘토지보유세’

이다.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불로소득 환수하는 가장 확
실한 방안

건물 가격은 토지에 의해 매겨진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 가치가 떨어져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개발계획에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건물 가격도 

오른다. 토지 가격은 토지 소유자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발전과 정부정책 때문에 오르

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본질은 사회요인으로 오른 토지가치를 토지 소유자만 불로소득

을 독점하는 데 있다. 결국,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

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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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면세구간 많고, 각종 세제혜택이 많은 종합부동산세

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 도입을 제안한다. 토지보유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 합산하고,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모든 토지에 비과세 감면 없이 동일

한 세율로 과세한다. 

주택보유 상위 1%에 핀셋증세 대신 보편증세로 나아가자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핀셋

증세는 투기수요를 제어하기보다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상위 1%가 저

항할 이유가 없게 보편증세를 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안이면서도 그

동안 갖은 혜택을 받아왔던 재벌 토지소유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다. 

하지만 투기수익에 대한 기대보다 주거안정을 이유로 주택을 구매했거나 주거불안

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토지보유세

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 토지 불로소득을 모두가 나누는 방안이 그 해답이다. 이

는 토지보유세를 걷는 것의 조세저항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국민 77%가 혜택 보는 토지보유세-기본소득, 불평등한 자원분배 공정하
게 바꿔낼 수 있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공시지

가 대비 0.8% 세율로 토지보유세를 걷으면 연 30조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국민 1인당 연 6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또, 77% 국민이 내는 토지보유세

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구매를 선택함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토지

보유세를 감안해야 하기에 일정정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또, 다주택자일

수록 토지보유세 부담이 커지므로 부동산 보유 대신 매물로 내놓게 해 부동산 가격을 안

정시킬 수도 있다. 부동산 보유가 꼭 필요한 이들만 토지를 소유하는 풍토를 만들며, 재

벌들이 토지투기에 뛰어드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과 연계한 토지

보유세는 토지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토지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토지공개념

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안이다.    

누군가는 연 60만 원 토지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냐 물을 수도 있다. 누구의 것이라

고 할 수 없는 수익에 대해 모두의 몫을 나누는 것을 기본소득의 주요 의미로 볼 때, 모두

의 것이어야 할 토지에 대한 수익을 모두에게 나눠 불평등한 자원분배를 공정하게 바꿔

내는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출처: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4135019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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